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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2060 탄소중립 추진전략 연구

❙국문요약❙

중국은 2030년 이전까지 탄소배출량 정점을 달성하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서약했다. 중국이 현재 압도적으로 

세계 CO2 배출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임을 감안할 때, 중국의 탄소중립 

선언은 대단히 환영할만한 일임과 동시에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목표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말 이후 중국은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위험과 기회에 따른 자국

의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법제를 점진적으로 발전시

켜왔다. 중국의 최상위 국가계획인 5개년 규획 속에서, 중국은 에너지집약도, 

탄소집약도, 총에너지소비량, 총석탄소비량, 재생에너지 비중 등 온실가스 배

출량과 직접 연관되는 다양한 지표를 기준으로 삼아 이를 계속 개선하는 방

식으로 기후정책을 발전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특정 지표가 5개년 규획

에 한 번 등장하면, 이는 다음 5개년 규획에서 더 향상된 목표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조금, 세제 혜택, 설비 지원, 연구개

발비 확대, 소비량 규제, 시장거래제 등의 정책이 새로이 등장하고 지속적으

로 확대되어 매 5개년 규획의 목표를 모두 상향 달성하는 패턴으로 이어졌다.

여러 5개년 규획 속에서 경제발전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개선·

발전되어 온 여러 지표상의 목표 및 기후변화정책은 곧 중국의 기후외교로 

직결되었다. 개도국 입장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저항적인 모습을 보이던 중국

은, 녹색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 측면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하기 시

작한 제11차 5개년 규획 기간을 전후로 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는 방향

으로 외교적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후 파리협정의 채택에 결정적으로 기여했

을 뿐 아니라, EU에 이어 탄소중립을 선언함으로써 국제적인 기후리더로 부

상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은 기후·에너지 목표의 달성을 위해 중앙-지방 간의 고유한 거버넌스

를 활용해 왔다. 중앙정부가 특정한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임

무를 지방정부에 분배하여 지시하면, 지방정부는 각자의 계획과 시행방식을 

통해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정 지방정부에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중앙정부는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

록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각 지방정부는 배분된 임무를 달성

하고, 이것이 모두 취합되면 국가 차원의 성과 달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지금

까지의 중국 기후변화정책의 특징이었다. 향후 탄소중립의 추진과정에서도 

이러한 거버넌스가 효과를 발휘할지의 여부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 의해 도출된 정책적 함의는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2030, 2060 목표는 내부적인 맥락에 의해 수립된 것이므로, 중

국 정부는 목표 상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에 저항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

이 탄소배출량 정점을 조기에 달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차원

에서 인센티브의 창출과 협력의 방안 역시 계속 고안·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

째, 중국의 탄소중립 추진은 기존의 제조산업 구조, 새로운 녹색산업 구조, 

무역 시 탄소비용의 부과 등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탈탄소 전환의 추세와 

맞물려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더 심도 있

는 고찰이 필요하다. 셋째, 2021년 중국 전력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

국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중앙의 지방 통제에 따른 문제가 크게 부각될 수 

있으며, 이를 대비한 거버넌스의 혁신이 요구된다. 넷째, 기후위기를 해결하

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국제 탄소시장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중국 

탄소시장의 개선 및 동북아 탄소시장의 설립에 대한 구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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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전 지구적 차원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채택된 유엔기

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제2조에서 협정의 목

적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파리협정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산

업화 전(1850~1900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보다 낮은 

수준, 가능한 한 1.5℃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1. 이 협정은, 협약의 목적을 포함하여 협약의 이행을 강화하는 데

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퇴치를 위한 노력의 맥락에서, 다음

의 방법을 포함하여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을 강

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 기후변화의 위험 및 영향을 상당히 감소시킬 것이라는 인식하

에, 산업화 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보다 현저

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 및 산업화 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의 추구

나. 식량 생산을 위협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적응하는 능력과 기후 회복력 및 온실가스 저배출 발

전을 증진하는 능력의 증대, 그리고

다. 온실가스 저배출 및 기후 회복적 발전이라는 방향에 부합하도

록 하는 재정 흐름의 조성

2. 이 협정은 상이한 국내 여건에 비추어 형평 그리고 공통적이지만 

그 정도에 차이가 나는 책임과 각자의 능력의 원칙을 반영하여 이

행될 것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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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공신력 있는 기후변화 연구자들의 인지공동체(epistemic community) 

이자 국제기구로서, 주기적으로 기후변화의 과학적 증거, 취약성, 완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발표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2018년 특별보고

서는, 파리협정의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2030년까지 CO2 배출량을 2017년 대비 45%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

배출량 제로인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을 이루어야 한다고 발표했

다(IPCC, 2018, p.12). 195개국 만장일치로 채택된 동 보고서는 ‘탄소

중립’ 개념이 전 지구적 정책 패러다임으로 부상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2019년 9월 2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Climate Action 

Summit)에서 75개국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동참하기로 서약했으며2), 

같은 해 12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구상을 발표하며 2050년 기후중립(climate neutrality)의 

달성을 목표로 명시했다.

하지만 2020년 중순까지도 EU와 캐나다 등을 제외하면 중요한 온실

가스 배출국들의 탄소중립 선언은 부재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9%를 차지하는 중국, 15%의 미국, 7%의 인도, 5%의 러시아, 3%의 일

본, 2%의 이란, 인도네시아,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탄소중립 실현

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모든 국가의 탄소중립이 달성되더라도 기

후위기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했다. 특히 중국의 탄소중립은 요

원한 목표로 인식되었고, 미국에서는 기후변화 자체를 부정하는 트럼프

(Donald J. Trump)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았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2016), “파리협정”.

2) United Nations(2019), “2019 Climate Action Summit”, 검색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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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2020년 9월 22일에 있었던 중국의 ‘2060 탄소중립’ 

달성 선언은 실로 ‘역사적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제75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중국은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국가

목표로 정했다는 사실을 공표했다. 대부분의 전문가조차 예상하지 못했

던 깜짝 발표였다. 특히, 미·중 간 강도 높은 통상분쟁이 이어지고, 트럼

프 정부가 파리기후체제를 위태롭게 만들던 상황에서 일어난 중국의 탄

소중립 선언은 국제사회의 미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가중시키며, 중

국을 국제사회의 기후리더로 단숨에 끌어올리는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만약 2021년 바이든(Joe Biden)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었다면, 국제사회의 기후리더십은 EU와 중

국이 양분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선언 직후 이어진 일본(2020년 10월 26일)과 

한국(2020년 10월 28일)의 2050 탄소중립 선언과 미국의 바이든 대통

령 당선 및 2050 탄소중립 선언은 2021년 파리기후체제의 성공적인 공

식출범과 탄소중립의 세계적 패러다임화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런 면

에서 볼 때, EU가 일으킨 탄소중립의 불씨를 키워낸 것은 중국이었고, 

미국이 이를 타오르게 했다고 말해도 크게 과장된 것은 아닐 것이다.

탄소중립이 국제사회의 정책 패러다임으로 주류화, 내재화되는 현 상

황 속에서,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G2 리더 중 하나인 중국의 

행태는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이다. 중국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

표, 즉 2030년 탄소배출량 정점 달성과 2060년 탄소중립의 실현이 이루

어지지 않는다면, 세계의 나머지 모든 국가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고 해

도 기후위기를 피할 수 없을 정도이다. 따라서 중국의 탄소중립 추진전

략은 중국 국내뿐 아니라 세계 전체가 주목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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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중국의 탄소중립 목표 선언을 전후로 한 중국의 의도와 행태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현재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의 탄소중립 달성 선언이 있었던 것이 2020년 9월이니 

약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많은 연구가 나오기는 어려웠을뿐더러,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탄소중립 로드맵이나 시나리오를 발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다양한 연구가 나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연구 중 

중국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관한 것은 거의 찾을 수 없는 상황인데, 중

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연구를 발견할 수 있

다. 대표적으로는 이재영의 연구들(이재영, 2018a; 이재영, 2018b; 이재

영, 2018c; 김유철, 이재영, 2018)을 들 수 있는데, 시진핑 정부 출범 이

후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결정하는 거버넌스에 대해 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이재영은 파리협정 이후 중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대내적 요인으로 감축 비

용과 생태적 취약성(기후위험의 정도)을 분석하였고, 대외적 요인으로 국

제적 이미지, 책임의 공평성, 미국 변수를 검토한 후, 중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중국 지도자의 인식 전환과 지방정부

의 실험 및 혁신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이재영, 2018a, p.79).

중국 기후외교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다른 연구에서는, 교토기후체제

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거부하던 중국이 왜 의무분담자로 외교적 입

장을 변경했는지를 추적하고 있다. 이 연구의 결론은 국제적인 에너지·

산업 구조의 변화와 인센티브 구조의 변동이 중국의 외교적 입장 변화를 

야기한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며, 따라서 중국의 전향적 변화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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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에 기반을 둔 근본적인 것이라는 점이 본 연구의 주장이다(김유철, 이

재영, 2018, p.182).

중국의 중앙-지방 거버넌스와 기후변화 정책의 결정과정을 다룬 두 

가지 연구에서는, 중국 지방 관료에 대한 정치적·재정적 인센티브 강화

로 인해 중앙의 기후변화 정책이 비교적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었으나(이

재영, 2018b, pp.239-248), 지방 간 경제력 및 행정 능력의 차이로 인

해 일부 지방에서만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라서 거버넌스 상의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이재영, 2018c, p.209).

중국의 기후변화 제도 분야에서도 몇몇 연구가 최근에 나왔다. 추장민 

외(2019)는 한국과 중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비교하여 중국 탄소배출

권거래제의 특징과 현황을 상세히 조사하였고, 강문경(2020) 역시 중국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세부 법제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한 바 있다. 윤성혜

(2020)는 중국 도시 차원에서 기후변화 정책과 법제를 분석하여, 도시 

저탄소 성과 측면에서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제시하고 한국에의 함의점을 

도출하였다.

해외의 중국 탄소중립 추진전략 관련 연구 역시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

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몇몇 연구가 중요한 연구성과를 담고 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것으로는 중국의 싱크탱크인 Energy Foundation China 

(2020)의 보고서로서, 전력, 건물, 산업, 수송, 농업·산림·토지이용의 5

개 분야에서 중국이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탄소저감 경

로의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민간연구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작성한 중국 탄소중립 달성 시나리오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중국 정부에 

의해 발표될 공식적인 2060 탄소중립 로드맵 이전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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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두 학자가 공동저술한 한 전문서(Gallagher and Xuan, 

2018)는 중국의 탄소중립 선언 이전 기후변화 정책을 거버넌스와 세

부계획의 측면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이 책은 미국과 중국의 기후

변화 정책결정 거버넌스를 비교하여, 왜 양국이 상이한 정책경로를 따

르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기

후변화 정책결정 과정과 그에 따라 수립된 다양한 기후변화 제도(정

책·법)에 대한 정보가 풍성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타국에 비해 높은 특

수성을 지닌 중국의 정책결정 체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의미있는 자료

라고 생각된다.

파리협정 채택 이후 변화된 중국의 기후·에너지정책을 분석한 논문

도 존재한다. Heggelund(2021)는 파리협정 채택 이전 중국의 전력(재

생에너지) 및 수송(전기차)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혁신이 발생했으

며,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한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 법·정책 등의 제도

적 측면에서 충분한 지원을 했고, 기술혁신에서의 자신감에 의해 중국

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변모했다고 분석하

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중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 또는 제

도의 특정 부분에 집중하여 이루어졌으며, 탄소중립 선언 이후 나온 연

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60 탄소중립 

달성 선언 이전에 중국이 거쳐왔던 기후변화 대응의 정책적 경로를 대

내·외적으로 파악하고, 중국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특징을 분석하며, 여

러 기후변화 대응 법제, 중앙-지방 간 거버넌스, 탄소시장 등을 총체적으

로 다루고자 한다. 즉, 종적으로는 1990년대 말 이후 탄소중립 선언까지

의 중국의 기후변화 정책을 포괄하고, 횡적으로는 국내정책, 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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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거버넌스, 시장 등을 아우르는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앞서 

소개한 선행연구들보다 다소 진전된 형태의 포괄성과 구체성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되며, 중국의 탄소중립 추진전략 전반에 대한 넓고도 깊은 

이해를 도모하는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있어 본 연구의 차별

성이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중국의 탄소중립 전략을 상세히 이해하는 일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

야 할 사항은 중국이 탄소중립 목표 선언에 도달하게 된 과정에 대한 고

찰이다. 이전에 개도국들의 리더로서 교토기후체제에서 가장 저항적인 

모습을 보이며, 개도국 발전권을 앞세워 온실가스 감축의무 자체를 거부

하고 선진국들의 일방적인 의무감축과 개도국 재정·기술 지원만을 강하

게 요구했던 중국이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탄소중립을 선

언하고 세계 기후변화 대응의 리더가 될 것을 결심하게 된 것일까? 이러

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내외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포괄적·통시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을 할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을 

선언한 후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이 가장 최근 구상한 계획 또는 전략

은 무엇이고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가? 중국과 같은 거대한 국가에서, 어

떤 수단을 통해 국가 전역으로 탄소중립의 비전과 결실이 확대되도록 만

들 것인가? 탄소중립 추진의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중국 기업들, 특히 

발전 및 에너지집약적 제조업 부문의 기업들에게 중국 정부는 어떤 방식

으로 저탄소 전환을 유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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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각 장은 중국의 2030 탄소배출량 정점 및 2060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관

련한 각각의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의 모색으로 구성된다. 먼저 제2장

(김성진 집필)은 중국이 탄소중립 선언을 하기까지 추진해 온 20여 년간

의 기후변화정책을 대내외적인 측면에서 모두 살펴본다. 중국의 탄소중

립 선언은 2020년의 특정한 분위기 속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벤트라

기보다는, 중국이 꾸준히 계획하고 추진해 온 일련의 정책적 과정 속에

서 대내외적 맥락에 힘입어 도출된 결과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즉, 중국의 탄소중립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미래 전략을 분석하는 일에 앞서 지금까지 중국이 밟아 

온 궤도를 고찰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2장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중국의 탄소중립 목표가 도출되었는지에 대한 대답의 모색으로 

이루어진다.

제3장(김성진 집필)은 중국은 어떻게 탄소중립을 달성하려고 계획하

는지에 대한 대답의 성격을 지닌다. 현재까지 발표된 가장 공적인 성격

의 206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중국이 구상하는 

2030 탄소배출량 정점과 2060 탄소중립의 큰 그림을 파악하는 것이 제

3장의 목적이다. 중국은 다른 탄소중립 선언국과는 달리, 2030년 중기

목표는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속 늘려갈 것을 공식 목표로 삼고 

있고, 장기목표는 2050년을 탄소중립 달성 시한으로 삼은 다른 국가들

보다 10년 더 미루어 잡았다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중국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시간에 따라 일정 비율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선형

(linear)의 형태로 계획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며, 시간을 번 후 준비를 

마친 특정 시점에서 급격히 배출량을 끌어내리는 형태로 구상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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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장에서는 중국이 구상하는 이러한 ‘이중전략’에 대해 상세히 살

펴본다.

제4장(한승훈 집필)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국의 법제화 현황

은 어떠한지, 그리고 향후 어떠한 법제의 신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대답

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의 추진과 관련되는 

법제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재의 법제가 지닌 한계에 대해 중국 학자들

의 의견을 중심으로 쟁점 분석을 한다. 이후에는 탄소중립종합법의 성격

을 지닌 새로운 법규 제정의 필요성과 지방 차원에서의 다양한 법제적 

보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제5장(이재영 집필)은 중국의 중앙-지방 거버넌스 상 중앙정부의 기후

변화정책은 어떻게 지방 단위에서 시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향후 지방 

차원의 탄소중립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대답으로 이루어진다. 거

대한 영토를 지닌 국가인 중국의 특성상, 중앙정부의 비전과 계획이 지

방정부 수준에 도달하면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중앙에서 

계획을 세우면, 지방은 각자의 목표대로 이를 다시 계획하고 시행하며, 

중앙은 그 과정과 성과를 감독하는 것이 일반적인 중국의 행태이다. 제5

장에서는 중국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 추진 사례를 통해, 중앙의 계획

과 지방의 시행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며 어떠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지

를 고찰한다. 이에 더하여, 최근 중앙의 지방 통제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

서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지방 상황은 어떻게 진행될지를 전망한다.

제6장(이상헌 집필)은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원인 발전 부문과 산업 부

문에서 중국이 어떻게 기업 규제를 시행할지에 대한 대답의 일환으로 이

루어진다. 기후변화정책은 보통 압박(pull)과 지원(push)의 두 가지 방식

으로 시행된다. 지원은 재생에너지 보조금, 세제 혜택, 기술·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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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증액 등이 가장 일반적이며, 압박은 배출량의 직접 규제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장기반 규제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세금제도인 탄소세 등의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중국 기후변화정책의 경

우 지원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정책개발과 성과의 도출이 이루어져 왔으

나, 압박 측면에서는 최근까지 정책의 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 볼 수 있다. 2015년 「환경보호법」 제정으로 석탄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졌지만, 이는 기후변화정책이라기보다는 대기오염 방지정

책이 기후변화 사안에 주는 ‘공동편익(co-benefit)’으로 보는 것이 적절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21년 전국 단위로 시행된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중국 온실가스 규제책의 가장 중요한 사례라고 평가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전국 단위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소수

의 국가 중 하나이며, 발전 부문을 넘어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면 EU

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탄소시장이 단 하나의 국가 내에 존재하게 된

다. 이는 세계 최대의 제조업 강국인 중국의 산업계 전체에 막대한 영향

을 줄 것이 예상되는 제도이며, 국가 차원의 탄소 정보 고도화와 탄소가

격체계의 정립을 구현시킬 중차대한 정책이다. 무엇보다 중국 탄소배출

권거래제의 효과적인 작동이 없이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는 해결될 수 없

다. 따라서 제6장에서는 중국 탄소배출권거래제의 발전 경과를 살펴보

고, 분석적인 관점으로 현 제도를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제7장(김성진 집필)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 내용을 종합

하여 결론을 내리고, 중국의 탄소중립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

망을 중심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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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가. 전체 현황

2019년 기준 중국은 101.7억 톤의 CO2를 배출하였는데,3) 이는 세계 

CO2 총배출량인 350억 톤의 약 29%를 차지하고, 선진국 전체 배출량을 

능가하는 수치이다. 중국은 2007년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CO2 배출량 

1위를 차지한 이래 줄곧 이러한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그림 2-1  중국 CO2 배출량 추이

1899 1920 1940 1960 1980 2000 2019

10 billion t

8 billion t

6 billion t

4 billion t

2 billion t

0 t

China

자료: Ritchie and Roser, “China: CO2 Country Profile”, 검색일: 2021.10.15.

세계 CO2 배출량 상위 20위를 차지하는 국가들을 보면 기존의 G7 선

진국과 BASIC 국가(브라질, 남아공, 인도, 중국) 등 신흥개도국이 대부

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세계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 클럽인 G20의 회원

국 명단과 거의 일치한다.4)

3) Ritchie and Roser, “China: CO2 Country Profile”, 검색일: 2021.10.15.

4) G20 회원국에는 아르헨티나와 EU가 포함되며, CO2 배출량 상위 20개국 명단에는 G20 회원국이 아닌 이란

과 폴란드가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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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CO2 배출량 상위 20개국(2019년)

순위 국가 CO2 배출량(억 톤)

1 중국 101.7

2 미국 52.8

3 인도 26.1

4 러시아 16.7

5 일본 11.0

6 이란 7.8

7 독일 7.0

8 인도네시아 6.1

9 한국 6.1

10 사우디아라비아 5.8

11 캐나다 5.7

12 남아프리카공화국 4.7

13 브라질 4.7

14 멕시코 4.3

15 호주 4.1

16 터키 4.0

17 영국 3.7

18 이탈리아 3.3

19 프랑스 3.2

20 폴란드 3.2

자료: Statista, “Carbon Dioxide Emissions in 2009 and 2019, by Select Country”, 검색일: 2021.10.15.

중국의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화석연료를 통해 탄소집약적 제품

을 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국의 에너지·산업 구조에서 기인한다. 

2019년 기준으로 중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을 보면, 전력 48%, 

산업 28%로 두 부문이 무려 76%를 차지하며, 수송 10%, 건물 6%, 농업 

2%, 기타 7%로 나머지 배출원의 비중이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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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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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tatista(2021a), “Share of Energy Related Carbon Dioxide Emissions in China in 2019, by Sector”, 검색일:

2021.10.15.

그림 2-3  중국 1차에너지공급 연료별 비중(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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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nternational Energy Agency, “China”, 검색일: 2021.10.15.

2018년 기준 중국의 1차에너지 공급 중 화석연료의 비중은 무려 

88%(석탄 62%, 석유 19%, 천연가스 7%)를 차지한다. 가장 최근의 발전 

부문 데이터만 따로 떼어 본다면 화력(석탄과 천연가스)이 발전설비량 기

준 57%(석탄 49%, 천연가스 8%), 발전량 기준으로는 68%(석탄 65%, 천

연가스 3%)를 차지할 정도로 화석연료, 특히 석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

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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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중국 발전설비용량 및 발전량

연도 2000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설비량(GW) 319.3 966.4 1,525.3 1650.5 1784.5 1900.1 2,010.1 2,200.6

수력 79.3 216.16 319.5 332.1 344.1 352.6 358.0 370.1

화력 237.5 709.7 1,005.5 1,060.9 1,110.1 1,144.1 1,189.6 1,245.2

원자력 2.1 10.8 27.1 33.6 35.8 44.7 48.7 49.8

풍력 0.3 29.5 130.7 147.4 164.0 184.2 209.1 281.5

태양광 - 0.2 42.2 76.3 130.4 174.3 204.1 253.4

발전량(TWh) 1,386.5 4,227.7 5,739.9 6,022.8 6,452.9 6,994.7 7,326.9 7,623.6

수력 243.1 686.7 1,112.7 1,174.8 1,194.7 1,232.1 1.302.1 1,355.2

화력 1,107.9 3,416.6 4,230.7 4,327.3 4,587.7 4,924.9 5,046.5 5,174.3

원자력 16.7 74.7 171.4 213.2 248.1 295.0 348.7 366.2

풍력 - 49.4 185.6 240.9 304.6 365.8 405.3 466.5

태양광 - - 39.5 66.5 117.8 176.9 224.0 261.1

자료: 최승철(2021), “중국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에너지 분야 14차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에서 일부 에너지원 용어 저자 

수정. 검색일: 2021.10.15.

따라서, 중국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핵심은 전력 부문과 산업 부문에

서의 온실가스 감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 두 

분야의 상황을 더 세부적으로 분석한다.

나. 전력 및 산업 부문 현황

앞의 <표 2-2>에서 확인했듯이, 2020년 기준 중국은 2,201GW의 설

비량과 7,624TWh의 발전량을 보유하고 있다. 2020년 전력소비량은 

7,510TWh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19년 대비 3.1%, 제13차 5개년 규

획 기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보다 5.7% 증가한 숫자이다. 산업별 전력 

소비를 보면, 1차산업 86TWh(1%), 2차산업 5,120TWh(68%), 3차산업 

1,210TWh(16%), 주거 1,090TW(15%)로 집계되었다.5)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2차산업 중에서는 철강, 석유화학, 알루미늄 등의 에너지 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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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이 주요 소비원 역할을 했다. 코로나19가 세계를 휩쓴 2020년에도 

전년 대비 전력 소비가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전력 소

비가 6~7% 증가할 것으로 중국 당국은 전망하고 있다.6)

앞서 살펴봤듯이, 중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가량(48%)이 전력 부문

에서 비롯된다. 석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발전 구조(전체 발전량의 65%) 

때문이다. 앞의 <표 2-2>를 보면, 2000년 237.5GW를 차지하던 화력(사

실상 석탄)발전 설비량은 2015년 1005.5GW로 급격히 늘어났으며, 이

후에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석탄발전소의 통상 설계수명이 

30년임을 감안할 때, 특별한 규제가 없다면 2000년대 초반부터 건설된 

석탄발전소는 2030년 이후부터 폐쇄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석탄 위주의 전력 구조에 대해 중국 정부 역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

에, 당국은 석탄발전 설비량의 증가 속도가 둔해지고 있다는 사실과, 재

생에너지의 설비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7) 2020년 중국

의 신규 설치 설비량은 약 191GW인데, 이 중 풍력이 72GW, 태양광이 

49GW를 차지하면서 재생에너지 설비량이 사상 최대치(풍력 282GW, 

태양광 253GW)를 기록했다. 전 세계 풍력 설비량이 744GW8), 태양광 

설비량이 708GW9)임을 감안할 때, 중국은 세계 풍력 설비의 38%, 태양

광 설비의 36%를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5) China Electricity Council(2021), “Analysis and Forecast of China Power Demand-Supply Situation 

2020-2021”, 검색일: 2021.10.15.

6) China Electricity Council(2021), “Analysis and Forecast of China Power Demand-Supply Situation 

2020-2021”, 검색일: 2021.10.15.

7) China Electricity Council(2021), “Analysis and Forecast of China Power Demand-Supply Situation 

2020-2021”, 검색일: 2021.10.15.

8) World Wind Energy Association(2021), “Worldwide Wind Capacity Reaches 744 Gigawatts - An 

Unprecedented 93 Gigawatts added in 2020”, 검색일: 2021.9.15.

9) Our World in Data(2021), “Installed Solar Energy Capacity”, 검색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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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세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중국의 탄소중립 달성 여부는 

전력 부문의 전환에 달려 있으며, 이는 곧 석탄 비중의 축소와 비화석에

너지 비중의 확대라는 규제 및 지원의 동시 전략으로 귀결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021년 3월 양회를 거쳐 통과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4차 

5개년 규획(2021~2025년) 및 2035년 장기 목표』는 이러한 방향을 정확

히 향하고 있다. 총 19편 65장으로 이루어진 동 규획 중 제3편 11장 3절

에서 ‘현대적 에너지체계 구축’을, 제11편 38장 4절에서 ‘기후변화 적극 

대응’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두 부분이 중국의 중장기 탄소중립 추진전

략에 가장 잘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제14차 5개년 규획의 에너지, 기후

변화 세부계획은 2022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제14차 5개년 규획에서는 2025년까지 에너지원단위(에너지집약도10)) 

13.5% 감축, CO2배출원단위(탄소집약도11)) 18%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총소비량에서 비화석에너지(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 등)의 비중을 20%로 확대하며, 화석에너지의 소비를 규제하면

서 석탄과 천연가스를 전기로 대체하는 전기화를 추진하고, 스마트 그리드를 

확대하여 원거리 송·배전 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계획으로 삼고 있다.

먼저 비화석에너지 확대 계획으로는, 서부의 진사강 상·하류에 청정에

너지(태양광, 풍력, 수력) 기지를 건설하고, 동부와 중부에는 분산형 시설

을 확대하며, 가능한 지역에서는 지열에너지를 개발하는 등 전국적으로 

청정에너지 설비 및 에너지 저장장치를 늘릴 계획을 수립했다. 원자력 

발전소 역시 안전을 전제로 확대할 계획인데, 차세대 원전 건설을 추진

하여, 현재 51GW인 원전 설비량을 70GW로 늘릴 계획이다. 이에 더하

10) 에너지집약도는 GDP 일정단위(보통 1,000달러)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에너지의 양을 뜻한다.

11) 탄소집약도는 ‘에너지집약도×연료의 탄소계수’로서, GDP 일정단위(보통 1,000달러) 생산을 위해 배출되

는 CO2 양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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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최신 기술인 소형 모듈형 원자로 등의 시범사업과, 원전폐기물 처리

장의 건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수소는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만큼, 연구개발의 강화를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전력망 관련으로, 전력망 인프라의 지능적인 변환과 스마트 마이크로 

그리드의 건설을 가속화하고, 전력시스템의 스마트 조정 기능을 개선하

며, 에너지원과 전력망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소비 및 저장 

기능을 개선하여 송·배전을 향상시킬 것을 명시했다. 특히 서부 및 북서

부에서 생산한 청정에너지를 동부로 수송하기 위한 대규모 계획의 개략

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었다.

그림 2-4  중국의 청정에너지 기지 및 전력망 건설 계획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2021),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 검색일:

2021.10.15.



제2장 탄소중립 선언 이전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33

탄소중립의 관건인 석탄과 관련해서는, 석탄발전 비중을 합리적인 수

준으로 낮추고, 석탄가스화·석탄액화를 위한 시설을 내몽골 및 신장 지

역에 건설하며, 석탄 생산을 몇몇 지역에 집중시킨 후 전국으로 운송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석탄과 달리 석유와 천연가스는 탐사 및 개

발을 강화할 계획을 보이고 있는데, 심해 및 비전통(셰일) 석유·가스 자

원의 활용을 가속화하고, 서부의 가스를 동부로 수송하기 위한 파이프라

인을 늘리고, 비축량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적극 대응’과 관련해서는, 2060년 탄소중립 이전 2030년 

탄소배출량 정점을 포함한 2030년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상향 목표의 이행을 가장 우선적인 목표

로 명시하고 있다. 중국의 상향된 2030년 NDC 목표는 탄소배출량 정점 

달성(炭達峰), 2005년 대비 탄소집약도 65% 이상 감축, 에너지 공급 중 

비화석연료 비중 25% 달성, 2005년 대비 60억㎥ 추가 조림, 풍력 및 태

양광 누적 설비량 1,200GW 달성 등이다. 이를 위해 화석에너지 소비 규

제 강화, 경제 각 분야(산업, 수송, 건물 등)의 저탄소 전환 추진, 비-CO2 

분야 온실가스 감축 등을 주요 계획으로 삼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완화

뿐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 계획도 담고 있는데, 기후변화의 영향 조사, 농

업 생산 및 인프라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 개선, 칭하이-티베트 고원에 대

한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와 연구 강화 등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 국

제협력과 관련해서는, 파리협정의 형평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 또는 협력을 주도하고, UNFCCC 및 파리협정의 이행을 촉진

하며, 개도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을 명시했다.

다음으로 산업 부문을 살펴보자. 전력 부문과 더불어 산업 부문의 저

탄소 전환이 중국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다. 중국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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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중 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30.8%인 것에 비해12), 최종에너

지 소비의 65%를 산업 부문에서 사용할 정도로 중국은 산업 부문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이 많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은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제조업 분야의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내며 세계 주

요 제조업 시장을 장악했다. 더 구체적으로는, 중국은 2020년 22억 톤의 

시멘트를 생산하여 세계 시멘트 생산량(41억 톤)의 54%를 차지했고13), 

세계 철강 생산량의 57%(World Steel Association, 2021, p.9), 세계 

알루미늄 생산량의 57%14)를 혼자 담당하고 있다. 2016년 세계의 온실

가스(CO2 포함 6대 온실가스) 배출 부문별 비중을 정리한 <그림 2-5>를 

보면, 탄소중립 차원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더욱 크게 와닿는다.

그림 2-5  세계 온실가스 배출 부문별 비중(2016년)

총배출량: 494억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도로
11.9%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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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주거용
10.9%

건물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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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에너지
73.2%

산업 부문 에너지 사용
24.2%

상업용
6.6%

제철제강
7.2%

비철금속
0.7%

식품 및 담배
1%

기계
0.5%

제지, 펄프, 인쇄
0.6%

화학 및 석유화학
(에너지)
3.6%기타 산업

10.6%

농업 및 어업 부문
에너지 사용

1.7%

미분류 연료 연소
7.8%

에너지
9.5%

석탄
1.9%

석유, 천연가스
3.9%

시멘트
3%

산업공정
5.2%

산업공정
5.2%

화학 및 석유화학(산업공정)
2.2%

농업 토양
4.1%

작물 소각
3.5%

작물 용지
1.4%

산림 용지
2.2%

초지
0.1%

매립
1.9%

폐수
1.3%

폐기물
3.2%

폐기물
3.2%

농업, 산림, 토지이용
(AFOLU)
18.4%

농업, 산림, 토지이용
(AFOLU)
18.4%

축산 및 분뇨
5.8%

벼농사
1.3%

에너지 생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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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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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라인
0.3%

자료: 기후변화행동연구소(2020), “전 세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2016년 기준)”, 검색일: 2021.10.15.

12) Statista(2021b), “Share of GDP in China in 2020, by Industry”, 검색일: 2021.10.15.

13)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2021), “Mineral Commodity Summaries - Cement”, 검색일: 

2021.10.15.

14) Light Metal Age(2021), “IAI Releases 2020 Total Global Primary Aluminum and Alumina 

Production Data”, 검색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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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3.2%는 에너지(전력, 열)의 사용에서 

비롯된다. 이 73.2% 중 산업 부문의 에너지 사용이 2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단일 업종으로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철강(7.2%)이

다. 그다음이 석유화학으로, 비료, 의약품, 냉매, 석유·가스 추출 등에

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3.6%를 차지하고,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의 제

조는 0.7%, 제지펄프는 0.6%, 기계는 0.5%를 이룬다. 에너지 외의 항

목에서는 직접 산업공정이 5.2%를 차지하는데, 이는 시멘트(3%)와 석

유화학(2.2%)의 공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

한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특히 비료)을 제외한다면,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이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원의 핵심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에서 중국은 세계의 약 60%를 혼자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표 2-3  주요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의 배출요인 

업종 배출요인

철강
∙ 코크스(석탄 가공물질)를 산화철의 산소와 결합시켜 철을 환원시키는 과정에서 CO2 배출

∙ 철광석이 녹을 정도의 고온 가열을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시멘트
∙ 시멘트 재료인 석회석(탄산칼슘)이 클링커(산화칼슘)가 되는 과정에서 CO2 배출 

∙ 석회석을 고온으로 가열하기 위한 화석연료 사용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석유화학

∙ 석유에서 추출한 나프타를 다른 원재료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부생유, 부생가스, 폐가스 등 배출

∙ 나프타 부가물이 연료로 사용되거나 소각되는 과정에서 CO2 배출

∙ 생산된 제품 중 비료, 윤활유, 세제, 휘발성 유기용제 등은 단시간 내에 산화되어 CO2 배출

제지
∙ 제지 공정 중 건조를 위해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 나무를 베어 종이의 원료인 펄프를 만드는 과정에서 흡수되어 있던 온실가스 배출

알루미늄

∙ 원재료인 산화알루미늄에서 산소를 떼어내기 위해 전기분해를 하는 과정에서 탄소가 산소와 만나 CO2 

발생

∙ 전기분해 과정에 화석연료를 통해 생산한 전기 다량 사용

자료: 박재용(2020.1.16.), “‘온실가스 배출’ 제철·시멘트·플라스틱이 주 원인이다”의 내용을 저자가 표로 정리. 검색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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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산업 부문에서의 저탄소 전환과 전기화, 그리고 탄소 포

집·활용·저장(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의 

적절한 활용이 중국 산업 부문 탄소중립 달성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

다. 하지만 청정에너지라는 기술적 대안이 있는 전력 부문에 비해, 산업 

부문은 아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충분히 개발되지 못한 상태

이다. 예컨대, 철강업의 수소 환원 제철, 시멘트업의 원료 대체(석회질 

대신 카바이드슬래그, 고로슬래그, 플라이애시, 스틸슬래그 사용), 판유

리업의 원료 배합방식 변경(백운석과 석회석 대신 산화마그네슘과 산화

칼슘 사용), 화학산업의 혁신 공정기술(가압 석탄수 슬러리 가스화 기술, 

가압 미분탄 가스화 기술 등) 등은 아직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으

며, 선진국의 경우 수소 환원 제철 등의 일부 기술이 2040년쯤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 부문의 저탄소 전환에는 전

력 부문보다 더 큰 기술적 장애요인이 있으며,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 

2.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1987년 IPCC가 창설되고, 1992년에 UNFCCC가, 1997년에는 교토

의정서가 채택되는 등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지구적 

제도가 발전하고 있었으나, 중국이 본격적으로 경제성장을 시작한 21세

기 이전에 기후변화 문제는 중국의 주목 대상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90년대 말부터 중국은 기후변화 사안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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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의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로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그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

실가스가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 중국에게도 뚜렷이 

인식되었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되

었다(Heggelund, 2021, p.12).

최근 중국이 스스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그 영토적 특성상 높

은 수준의 기후변화 영향에 직면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영향을 더욱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국가이다. 중국의 동부는 몬순 기후, 서북부는 온

대성 기후에 해당하며, 티베트고원 쪽은 고산지대에 속할 정도로 한 영

토 내에서 다양한 기후변화의 영향이 나타난다. 가뭄, 홍수, 한파, 태풍 

등의 영향도 지역별로 상이한데, 북부는 주로 가뭄에, 남부는 홍수와 가

뭄에 취약성을 보인다. 동남쪽 해안지역은 6~9월 사이 열대성 태풍의 영

향권에 들고, 그 이후에는 몽골과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냉기에 의해 

한파, 폭설, 황사폭풍 등의 영향을 받는다(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8, pp.3-4). 

저먼워치(Germanwatch)에서 매년 발간하는 『세계기후위험지수(Global 

Climate Risk Index)』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국은 세계에서 32번째

로 기후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이다. 상대적 지표로 볼 때, 중국은 

인구 10만 명당 사상자 수는 세계 83위, 단위 GDP당 손실액 비율은 세

계 42위를 차지한다. 하지만 절대적 지표로 볼 때, 기후변화로 인한 중국

15) 그 움직임의 대표적인 증거로 1998년 정부기구 개편 후 ‘국가기후변화영도소조’를 한층 발전시켜서 신설한 

‘국가기후변화대책협조영도소조’를 들 수 있다. 이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에 판공실을 둔 20개 부처 협력체로서, 대내·외 기후변화 관련 총괄 조정 및 포

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영도소조이다(유예리, 2010, p.45). 국가기후변화대응 전략 연구·수립, 국제협력 

및 국제협상 대응방안 연구·심의, 국무원 에너지절약·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업무의 방침 및 정책 기획·

실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업무분장 등을 담당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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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상자 수는 세계 4위, 달러로 환산한 손실액은 세계 3위에 해당할 

정도로 기후위기에 노출된 국가라고 할 수 있다(Eckstein, Kunzel, and 

Schafer, 2021, p.38). 2000년대부터 중국이 이러한 기후변화의 위험

성을 서서히 인식하게 되면서, 국가 차원의 대응책을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 시작한 두 번째 원인은 미세

먼지(PM10, PM2.5)로 인한 대기오염을 제어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석탄화력발전 등에서 비롯된 미세먼지로 인해 중국 전역의 대

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2013년 이후 

이를 제어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시행되었다.

2013년 9월 중국 국무원은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2013~2017)』을 

발표하여 대기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전국 지급 이상 도시는 

2017년까지 PM10 농도를 2012년 대비 10% 이상 줄이고, 3대 오염심

각지역(베이징-텐진-허베이 지역, 장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의 PM2.5 

농도를 각각 25%, 20%, 15% 감축하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목표 달성을 

위해, 2011년 기준 에너지 총소비량 중 69.3%였던 석탄 발전 비중을 

2017년까지  65% 이하로 줄이고, 3대 오염심각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중단하는 등 에너지·산업의 다양한 측면에서 높은 강도의 

통제를 시행하였다.16) 이를 기점으로 화석연료의 사용이 제어되면서, 미

세먼지뿐 아니라 온실가스도 함께 관리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본 연구의 <부록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2000년 이후 중국 

정부가 수립·시행한 기후변화 대응조치는 수백 개에 이른다. 이는 대

부분 ‘5개년 규획’이라는 최상위 국가계획 내에서 기획·조정되어 수립

16) 주 청두 대한민국 총영사관(2013),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 주요내용”, 검색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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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며, 유사한 정책들은 새로운 5개년 규획을 거치면서 지속적으

로 업데이트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Gallagher and Xuan, 2018, 

p.30). 2000년 이후 석탄을 중심으로 한 화력발전이 급증하자 중국은 

제10차(2001~2005), 제11차(2006~2010), 제12차(2011~2015) 5개

년 규획에서 기후·에너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

전시켜 왔다.

중국 제10차 5개년 규획(2001~2005)은 최우선 목표인 경제성장과 

함께, 에너지 효율, 폐기물 저감, 에너지 안보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수

립되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신에너지 차량

(연료전지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전기차)과 석탄처리기술(탄소포집기술)

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계획했다. 주목할 만한 제도적 개선으로, 중국 

상무위원회는 2005년 5월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중화

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을 의결하여 일정 비율의 재생에너지 발전을 

의무로 규정한 ‘총량목표제’를 법제화했으며, 규제 이전에는 재생에너지 

지원책으로 2003년부터 NDRC 주도로 풍력 발전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처음 도입했다(Gallagher and Xuan, 2018, p.32).

후진타오(胡锦涛) 주석 집권 시기에 시행된 제11차 5개년 규획(2006~ 

2010)에서는 기존의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효율 제고를 넘어,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7년 NDRC는 『기후변화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중국의 기후변화 

추세와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분석하고, 경제개발과 온실가스 저감을 동

시에 추진할 것을 발표했는데, 이를 기점으로 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기

후변화 대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판단된다. 동 계획에

서 중국 정부는 2010년까지 14.5억 톤의 CO2를 감축하고, 산림면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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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20%로 확대하여 CO2 5,000만 톤을 흡수하며,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2005년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명시했다.17) 

2009년부터는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생산된 전력을 정부가 고정가

격으로 장기간 매입하여 전력 거래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발전차

액지원제도(FIT: Feed-in-Tariff)가 시행되었는데, 풍력에 이어 태양광에도 

대량의 보조금이 투입됨으로써 중국 태양광 시장 성장의 기틀이 마련되

었다. 중국의 태양광 보조금 정책은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s) 정책과 골든썬 프로그램(Golden Sun 

program)이라는 두 개의 정책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BIPV는 50kW 

이상의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BIPV 건축자재 및 부품 

기반 건축 시 20위안/W, 옥상 또는 벽 태양광 설비 설치 시 15위안/W

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였다. 골든썬 프로그램은 세계의 3할 이상

을 차지하는 중국 태양광 시장을 견인한 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300kW 

이상 용량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설치 및 송배전 비용의 50%를 보

조금으로 지원했으며, 중앙 계통연계형이 아닌 분산형은 비용의 70%를 

지원했다. 한 지방에서 최대 20MW까지 지원을 했으며, 2012년 500MW, 

2020년 20GW 태양광 설비 확보를 목표로 시행되었다.18)

이러한 태양광 보조금 정책 뒤에는 세계 태양광 시장의 구조 변화가 

연관되어 있다. 2007년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유럽도 큰 경제

위기를 겪게 되어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대폭 축소했다. 미국, 유럽 등 주

요 시장에서의 수요가 줄어들자 태양광 설비의 공급과잉이 일어났고, 이

에 따라 세계 태양광 설비의 50%를 생산하고 생산품의 90%를 서구 시

17) 외교부(2007), “중국의 ‘기후변화 국가 행동계획’ 발표”, 검색일: 2021.10.15.

18) Jones, “China's National Solar Subsidy Programs”, 검색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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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수출하던 중국의 태양광 제조업체는 큰 위기를 겪게 되었다. 2008

년 중국 태양광 제조업체의 80%가 문을 닫을 정도였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불가피하게 수출 위주에서 내수시장 보급 위주로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김성진, 2019, pp.313-314).

중국의 태양광 보조금 정책은 매우 큰 효과를 발휘했는데, 2009년 중국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는 300MW에 불과했고 생산된 태양광 설비는 

대부분 수출되었으나, 골든썬 프로그램 직후인 2011년 3,300MW로 11배

로 성장했고,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나가면서, 앞서 확인했듯이 2020

년 기준 무려 253GW의 태양광 설비가 중국 국내에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2009년을 전환점으로 하여, 중국은 세계 최대의 재생에너지 공급자뿐 아

니라 세계 최대의 재생에너지 시장의 지위까지 차지하게 되었다.

그림 2-6  중국과 여타 세계의 태양광 발전 누적설비량 추세(2010~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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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olar Feeds(2019), “Solar Power Statistics in China 2019”, 검색일: 2021.10.15.

제11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본격화된 중국의 재생에너지(풍력, 태양

광) 육성정책은 국제적으로 통상분쟁을 야기하기도 했다. 2010년 12월 

22일 미국은 중국이 2008년부터 자국의 풍력발전 장비 제조업체에 세계



42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추진전략 연구

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규정에 위반되는 보조금

(총 670만~2,250만달러)을 제공했음을 주장하며 중국과의 협의에 들어갔

다.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SCM: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제3조에서는 국산 제품의 사용을 조건으

로 하는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제16조 1항에서는 보조금 지원 사항

을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중국은 이 모두를 위반했다는 것이었

다. 미국의 이의제기에 EU도 동일한 내용으로 2011년 1월 12일 동참했

고, 1월 17일 일본도 참여할 것을 요청받았는데, 결국 이 사건은 WTO 패

널 심사로 가지 않고 중국의 보조금 중단 약속에 의해 해결되었다. 하지만 

이미 지급된 보조금에 의해, 2011년 당시 중국 풍력산업은 급성장의 기틀

을 마련한 상태였다(김성진, 2018, pp.317-318).

그림 2-7  중국과 세계의 풍력발전 누적설비량 추세(2001~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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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은 태양광뿐 아니라 중국 전기차 산업의 중요한 분기점이기도 

하다. 21세기 들어 중국은 전기차 육성에 힘을 쏟기 시작했는데, 2001년 

『전기자동차 중대 과학기술 전문계획』을 수립하여 전기차 연구·개발에 

20억 위안을 투자했고, 2006년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계획 요강

(2006~2020)』에서 대체에너지 자동차를 선도기술로 지정했으며, 2007

년에는 전기차를 국가 자동차 신제품 관리체계에 정식으로 포함했다. 그

리고 2009년 ‘십성천량(十城千輛)’, 즉 매년 10개의 시범도시(베이징, 톈

진, 선양 등)에서 1,000대의 전기차를 보급하여, 2010~2012년 기간에 

전체 자동차 중 전기차 판매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후 이를 더 

확대하여, 2012년에 『에너지절약형 및 신에너지자동차 발전계획(2012~ 

2020)』을 수립하면서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포함) 판매량 2015

년까지 50만 대, 2020년까지 500만 대’를 목표로 설정하고 보조금 제도

를 확대할 만큼 전기차 시장에 대한 주목이 이루어졌다(이대연, 박준관, 

2013, p.4).

이렇듯 2009년 이래 시행된 중국의 전기차 육성책(보조금 제도)으로 

인해 중국 전기차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하의 그림은 중국 신

에너지차(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수소차)의 누적판매량 추세를 보

여준다. 2011년 이후 서서히 성장하기 시작한 중국 전기차 시장이 2015년 

부터 급격히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20년 기준 중국에서는 130

만 대의 전기차가 판매되었는데, 이는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41%를 차

지하여 42%를 차지한 EU 전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19)

19) Canalys(2021), “China Electric Vehicle Sales 2021”, 검색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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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중국 신에너지차 누적판매량(2006~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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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e and Jin(2021), “How China Put Nearly 5 Million New Energy Vehicles on the Road in One Decade”,

검색일: 2021.10.15.

후진타오 주석과 시진핑 주석의 집권기를 잇는 제12차 5개년 규획

(2011~2015) 시기에는 녹색, 저탄소, 순환, 생태문명20), 지속가능발전,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현재 중국의 탄소중립 전략의 기반이 된 원칙과 정

책들이 대거 등장하였다. 특히 2011년부터 시작된 지역 단위 탄소배출

권거래제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선전, 상하이, 베이징, 

광둥, 톈진, 후베이, 충칭의 순서대로 7개 성·시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13년부터 탄소배출권 총 2억 톤이 거래되면

서 중국의 탄소시장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NDRC는 2017년 말 「전국 탄

소배출권 거래시장 건설방안」을 발표하여 전국 단위 탄소배출권거래제

20) 이 때 등장한 ‘생태문명’ 개념은 제14차 5개년 규획 시기부터 기후변화 대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통합적인 

접근이 추진되고 있다. 2021년 1월 15일 중국 생태환경부가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환경 보호 통합 

및 강화 관련 업무에 관한 지도의견(关于统筹和加强应对气候变化与生态环境保护相关工作的指导意见)」

에 통합적 접근의 상세내용이 담겨 있다. 동 지도의견의 내용은 중국 생태환경부 산하 환경규획원의 동잔펑

(董战峰, DONG Zhanfeng) 박사가 정리하여 본 연구의 <부록 2>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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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입을 선언하였는데, 실질적인 도입은 계속 연기되다가 2021년에 

발전 부문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2014년 9월, NDRC는 『기후변화 대응계획(2014~2020)』을 발표하

여, 이전까지 다양한 조치로 파편화되어 있던 기후·환경·에너지 전략을 

총괄적으로 체계화한 형태의 중국 중·장기 기후변화 정책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서는 중국이 2009년 UNFCCC 코펜하겐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 서약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탄소집약도 40~45% 감축’과 ‘1차에너지 공

급 중 비화석연료 비중 15% 달성’을 국가계획으로 공식화하였으며, 이후 

수립된 『에너지발전전략 행동계획(2014~2020)』, 「중국제조 2025」, 「신

환경보호법」, 그리고 제13차 5개년 규획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손범석, 

신재영, 2016, p.8).

중국 정부가 스스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제12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중국은 비교적 높은 성과를 이루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2-4>와 같다.

표 2-4  제12차 5개년 규획의 기후변화 대응 측면 성과

지표 성과

탄소집약도 ∙ 2010~2015년 기간 탄소집약도(CO2 배출량/GDP) 22% 감소

산업구조
∙ 2010년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는 GDP의 44.1% 차지(2005년보다 2.8%p 증가)

∙ 2015년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50.2% 달성

에너지집약도
∙ 2005~2010년 기간 에너지집약도(에너지소비량/GDP) 19.3% 감소

∙ 2010~2015년 기간 에너지집약도 18.4% 감소

에너지구조
∙ 2010년 1차에너지공급 중 비화석연료 비중 9.4%(2005년 대비 2%p 증가)

∙ 2015년 1차에너지공급 중 비화석연료 비중 12.1%

탄소흡수원
∙ 2004~2008년 중국 영토의 산림 비중 20.36%, 산림보유량 137억㎥

∙ 2015년 중국 영토의 산림 비중 21.66%, 산림보유량 151억㎥

자료: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2018), pp.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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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정부의 제13차 5개년 규획(2016~2020)은 이전의 기후변화 

정책을 계승하고 심화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샤오캉(小康) 사회 실

현’을 비전으로 삼은 동 계획의 5개 목표 중 네 번째로 ‘생태환경의 총체

적 개선’이 들어감으로써 환경적 측면의 고려가 최상위 국가계획에 공식

적으로 포함되었다. 샤오캉 사회 실현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5대 발전이

념은 혁신, 균형, 녹색, 개방, 공동향유로 설정되었으며, 이 중 ‘녹색 발

전’에 다양한 저탄소 전략이 포함되었다. 이하의 <표 2-5>는 녹색 발전 

관련 추진방향 및 정책을 정리한 것이다.

표 2-5  제13차 5개년 규획 중 ‘녹색 발전’ 추진방향 및 정책

추진방향 정책과제 추진정책

∙녹색은 지속적 발전의 필수

조건

∙ 자원절약과 환경보호, 자

원절약형·친환경 건설, 사

람·자연의 조화 발전, ‘아름

다운 중국’ 건설, 글로벌 생

태안전 공헌

사람·자연의 공생 촉진 ∙ 녹색·저탄소·순환 발전 산업체계, 녹색금융, 녹색발전기금

주체공능구 건설 

가속화
∙ 주체공능구 규획, 농업산품 주산구·중점생태공능구 목록

저탄소·순환경제 발전
∙현대 에너지 체계, Near-zero 탄소배출 시범항목, 순환발전 선도

계획

자원절약과 고효율 

이용

∙ 절약 우선, 에너지·용수·오염·배출탄소배출권 분배제도, 엄격

한 수질관리

환경 거버넌스 제도 

강화

∙ 엄격한 환경보호, 대기·물·토양 오염 방지 행동계획 실행

∙ 성(省) 이하 환경보호기구 감독·감찰·집행 수직관리

생태안전 보호벽 구축 ∙ 천연림 보호제도, 물 생태보호 강화, 사막화 관리, 블루해양

자료: 양평섭, 박민숙(2015), pp.5-6을 토대로 저자가 표로 재작성.

제13차 5개년 규획에 이어, 2017년 1월 중국 NDRC와 국가에너지국

은 『에너지 발전 13차 5개년 규획』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에너지 및 석탄의 총소비량 제한조치가 포함되었는데, 2020년

까지 중국의 연간 에너지 총소비량을 50억 톤(표준석탄량) 이내로, 연간 

석탄 총소비량은 41억 톤 이내로 통제할 것이 계획되었다. ‘에너지 소비

구조’ 관련해서는, 2020년까지 ①에너지총소비 중 비화석에너지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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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상, 천연가스 소비 비중 10% 이상 제고, ②석탄 소비 비중 58% 

이하로 통제, ③발전용 석탄이 전체 석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55% 이상으로 제고한다는 야심 찬 내용이 담겼다. ‘친환경에너지·저탄

소’ 관련으로는, 2020년까지 ① 2015년 대비 탄소집약도 18% 저감, ②

에너지산업의 친환경 수준 제고, ③석탄화력발전소 오염물질 배출량 저

감, ④개선 조건이 구비된 석탄화력발전소는 모두 초저배출 실현 등이 

명시되었다.21) 『에너지 발전 13차 5개년 규획』에서는 비화석에너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설비량을 포함한 육성 계획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

은 <표 2-6>과 같다.

표 2-6  에너지 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 중 비화석에너지 육성 계획

21) 주 시안 대한민국 총영사관(2017), “중국 『에너지 발전 13.5규획』 발표 주요 내용”, 검색일: 2021.10.15.

에너지원 계획

수력

∙ 환경평가를 통과한다는 전제하에 진사강(金沙江), 야룽강(雅礱江) 등 대형 수력발전기지의 건설을 추

진, 중소형 수력발전 통제

∙ 2020년까지 수력발전 설비량 340GW 도달

∙ 제13차 5개년 규획 기간 내에 신규 착공 규모는 6,000만㎾ 이상에 도달

원자력

∙ 연해지역에 3세대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를 건설

∙ 육지 원자력발전 프로젝트 건설 검토, CAP14001) 시범사업 건설, 소형 원자로 건설 등 추진

∙ 2020년까지 원자력 발전 설비량 58GW, 건설 중인 설비량 30GW 이상 도달

풍력

∙ 풍력발전 사업을 동북, 화북, 서북 지역에서 중동부 지역으로 이전, 동 지역에서 분산식 풍력발전 건설, 

안정적인 풍력발전기지 건설, 해상풍력발전 건설 추진

∙ 서북, 동북, 화북 지역의 풍력발전 개발을 늦추어 기풍률2)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통제

∙ 2020년까지 풍력발전 설비량이 210GW를 초과하도록 하고, 풍력발전과 석탄발전 전력가격이 기본적

으로 같도록 함

태양력

∙ 분산식 태양에너지 발전사업 우선 추진

∙ 태양광발전과 기타 산업 간의 협력발전 확대

∙ 서북, 동북, 화북 지역의 태양광발전 기광률3)을 낮춤 

∙ 2020년까지 태양광발전 설비량 110GW 도달(분산식 태양광발전 60GW, 집중식 태양광발전 45GW, 

태양열발전 5GW)

∙ 태양력발전, 화력발전, 수력발전의 전력가격이 기본적으로 같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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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중국 국내정책을 볼 때,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은 후

진타오 정부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여, 시진핑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이후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대외정책 

측면에서 이러한 중국의 국내상황은 국제 기후변화 협상 무대에 그대로 반

영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2005년에 이르러서야 발효가 이루어졌

다. 2001년 미국이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하면서 교토기후체제의 동력은 급

격히 약화되었고, 이에 따라 오랜 시간 발효 조건(55개국 비준, 비준한 의

무감축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

상)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5년 이후, UNFCCC에서는 포스

트 교토체제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교토의정서는 형평성 

원칙에 따라 기후변화에 더 큰 책임이 있는 선진국에게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했기에, 중국, 인도, 한국 등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신흥개

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결국 UNFCCC 회원국들

은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에서 포

스트 교토체제를 출범시킬 것을 계획하고 협상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회의가 종결되었다. 새로운 포스트 교토체제의 출범은 6년 뒤인 

2015년 제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21)까지 기다려야 했다.

에너지원 계획

바이오, 지열
∙ 2020년까지 바이오매스발전 설비량 15GW 도달

∙ 2020년까지 지열에너지 이용 규모 7,000만 톤(표준석탄량) 도달

주: 1) CAP1400: China Advanced Passive Pressurized Water Reactor의 약칭. 가압수형원자로 AP1000의 기술을 토대로

추가 연구개발을 진행한 원자로이자 중국 3세대 원자력발전 기술을 대표하는 가압수형원자로(설계수명은 60년, 용량은 1.4GW)

2) 기풍률(棄風率): 송전망 접속능력 부족, 전력공급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생산된 전력 일부가 전력망으로 연계되지 않아

생산된 풍력에너지가 사용되지 못하는 비율

3) 기광률(棄光率): 송전망 접속능력 부족, 전력공급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생산된 전력 일부가 전력망으로 연계되지 않아

생산된 태양에너지가 사용되지 못하는 비율

자료: 주 시안 대한민국 총영사관(2017), “중국 『에너지 발전 13.5규획』 발표 주요 내용”의 내용을 저자가 표로 작성. 검색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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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 총회는 실패로 끝났지만,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

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제시를 거부하며 개도국은 감축의무를 지

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던 중국, 인도 등이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감

축목표를 제시했던 것이다. COP15 직전 중국은 2020년까지 ①2005년 대

비 탄소집약도 40~45% 감축, ②1차에너지 공급 중 비화석연료 비중 15% 

달성, ③2005년 대비 4천만헥타르 추가 조림이라는 국가목표를 발표했

다.22) 결과적으로 비록 계획된 시기 내의 포스트 교토체제 합의에는 실패했

으나, 향후 협상 과정에서 중국이 저항적 모습으로 일관하던 과거와는 다른 

행태를 보일 것을 예고했다. 이후 COP16부터 COP20을 거치면서, 2009년 

새로이 출범한 미국의 오바마(Barack H. Obama) 정부와 2013년 출범한 

시진핑 정부는 EU와 함께 국제 기후변화협상을 주도하였다. 

2015년 12월 COP21에서 파리협정이 채택되면서,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기후체제가 탄생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협력하여 파리기후체제의 출범을 이끌었는데, 기존의 교토기후체제가 사실상 

EU에 의해 유지되면서 한계를 드러낸 것을 생각할 때, 중국의 적극적인 지

도력 발휘는 새로운 체제의 실효성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UNFCCC 협상이 난항을 겪고 안보·통상 문제를 둘러싼 미·

중 갈등이 깊어지면서 포스트 교토체제의 수립 여부조차 불투명하던 때인 

2014년 11월 12일, 베이징 아태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회의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은 미·중이 

협력하여 새로운 기후체제를 이끌 것임을 국제사회에 선언(‘기후변화에 관

한 미·중 공동선언’)하였다. 미·중의 협력 선언에 따라 세계 온실가스 배출

량 1, 2, 3위인 중국, 미국, EU가 모두 파리기후체제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

22) Climate Action Tracker, “China”, 검색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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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교토기후체제가 난항을 거듭했던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탈퇴와 중국

의 감축의무 거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중 공동선언은 실로 파리협정 채

택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표 2-7  ‘기후변화에 관한 미·중 공동선언’ 내용

사안 협력 내용

신기후체제

∙ 미·중은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적으로 협력

∙ 2015년 파리 COP21에서, 각국의 여건을 반영하되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BDR)’ 원칙에 

입각한 야심 찬 합의안이 타결되도록 노력

감축목표

∙ 미·중은 2℃ 목표에 입각하여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행동 발표

∙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감축, 28% 감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

∙중국은 2030년경 배출량 정점 달성, 가급적 2030년 이전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 1차에너지 공급원 

중 비화석연료 비중 약 20%까지 증대 

기타 합의

∙ 양국의 HFCs 사용량 단계적 감축, 이를 위해 다자적으로 노력

∙ 미·중 기후변화작업반 설립, 자동차, 스마트 그리드, CCS, 에너지효율, 온실가스 데이터 관리, 산업

용 보일러에 대한 협력사업 추진

∙ 미·중 청정에너지연구센터 설립, CCS, 건물 에너지효율, 친환경차 관련 협력

∙청정에너지 공동 연구개발, CCS 사업 추진, 저탄소 도시 개발, 녹색상품 교역 활성화

∙ G20에서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에 대한 공통의 검토 추진 

자료: White House(2014), “U.S.-China Joint Announcement on Climate Change”, 검색일: 2021.10.15.

이후 파리협정 채택 직전 제출한 NDC에서, 중국은 2009년에 제출한 

코펜하겐 서약보다 훨씬 더 상향된 목표를 제시하였다. 중국이 제시한 

NDC에서는 2030년에 탄소배출량 정점을 달성하고, 탄소집약도를 

2005년 대비 60~65% 감축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2030년 에너지 총공

급에서 비화석에너지의 비중을 20%까지 올리고, 45억㎥의 산림을 추가

로 조성하여 탄소흡수원으로 삼을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탄소중립 선언 

직후인 2020년 12월 12일, 시진핑 주석은 기후야망정상회의(Climate 

Ambition Summit)에서 다시 한번 기존의 NDC를 상향할 것을 발표했

다. 중국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정리하면 

<표 2-8> 및 <그림 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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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서약

서약 시점 목표

코펜하겐합의

(2009)

∙ 2020년 목표

∙ 2005년 대비 탄소집약도 40~45% 감축

∙ 1차에너지 공급 중 비화석연료 비중 15% 달성

∙ 2005년 대비 13억㎥ 추가 조림

파리협정

(2015)

∙ 2030년 목표(NDC)

∙ 2030년경 탄소배출량 정점 달성

∙ 2005년 대비 탄소집약도 60~65% 감축

∙ 1차에너지 공급원 중 비화석연료 비중 약 20% 달성

∙ 2005년 대비 45억㎥ 추가 조림

제75차 유엔총회

(2020)

∙ 2030 탄소배출량 정점 달성 재확인

∙ 2060년 이전 탄소중립 달성

기후야망정상회의

(2020)

∙ 기존 NDC 상향

∙ 2030년 이전 탄소배출량 정점 달성

∙ 2005년 대비 탄소집약도 65% 이상 감축

∙ 1차에너지 공급원 중 비화석연료 비중 약 25% 달성

∙ 2005년 대비 60억㎥ 추가 조림

∙ 풍력 및 태양광 누적 설비량 1,200GW 달성

자료: Climate Action Tracker, “China”, 검색일: 2021.10.15.

그림 2-9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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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공동선언 및 파리협정의 채택·발효 이후인 2017년 1월, 미국에

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여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중국

마저 입장을 바꾼다면 파리기후체제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

었으나, 2017년 10월에 열린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중

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점차 강화해오던 그때까지의 정책적 추세를 변함

없이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때 중국은 ‘녹색발전’을 국가 

주요 발전전략으로 삼아 녹색 저탄소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

고, 에너지절약·환경보호산업, 청정생산산업, 청정에너지산업을 녹색산

업의 핵심으로 발전시킬 것을 결의하였고, 2018년에는 다양한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환경문제 대응 기능을 통합하여 신설 생태환경부에게 전

담시키는 것으로 환경정책 거버넌스를 재편하였다(박소희, 2021, p.19). 

또한 2021년 5월 26일 ‘탄소배출정점 및 탄소중립 공작영도소조’의 제1

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존의 ‘국가기후변화대책협조영도소조’와 함께 탄

소중립 전략을 추진해 갈 새로운 영도소조의 존재를 공식화했다.

중국의 ‘2030년 이전 탄소배출량 정점 및 2060년 탄소중립 달성’ 목

표 선언은 지금까지 살펴본 과정적 토대 위에서 도출된 것이다. 즉, 중국

의 기후변화 정책목표는 2000년대 이후 수립된 다섯 개(10차~14차)의 

5개년 규획 속에서 경제발전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중국의 구체적인 목표는 지금까지 줄곧 에

너지집약도와 탄소집약도라는, GDP 대비 에너지 사용량과 CO2 배출량

의 형태로 제시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중

국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는 배출량의 절대적인 감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제발전과의 연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더 배출할 것을 덜 배출

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2030, 2060 목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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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절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리면서

도 탄소집약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이후부터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도 절대 배출량을 줄이면서 2060년에는 절대 배출량 제로를 실현하겠다

는 의미로 읽힌다. 다음 장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

장기 전략에 대해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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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선언과 시나리오 발표

2020년 9월 22일 제75차 유엔총회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국제사

회에 중국의 206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은 세계가 녹색 및 저탄소 개발로 전환하

는 과정을 제시합니다. 이는 우리가 공유하는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를 보여주며, 모든 국가는 파리협정을 준수

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중국은 보다 강력한 정책

과 조치를 채택하여 국가결정기여(NDC)를 상향할 것입니다. 우리는 

2030년 이전에 CO2 배출량 정점을 찍고, 2060년 이전에 탄소중립

(carbon neutrality)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23)

예상치 못한 중국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국제사회는 과연 중국이 어

떻게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계획하고 있는지에 주목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현재까지의 가장 구체적인 대답은 2020년 10월 12일 중국 칭화대 

기후변화·지속가능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중국 장기저탄소발전전략 및 

전환경로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비록 칭화

대라는 대학의 명의로 발표되었지만, 사실상 시진핑 주석의 탄소중립 선

언부터 세부계획까지 중국 정부에서 하나의 기획으로 만들어낸 것이었

다. 동 보고서 작성에는 다수의 저자가 참여하였는데, ‘보고서 지도’ 역

할로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오는 저자는 현 중국 정부의 기후변화 특별대

표인 셰전화(解振華)이다.

23)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PRC(2020.9.22.), “Statement by H.E. Xi Jinping Presid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t the General Debate of the 75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검색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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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그린(Bloomberg Green)의 조사에 따르면, 셰전화는 교토

기후체제 코펜하겐 협상 때부터 중국을 대표하는 기후협상가로 복무한 

베테랑 외교관이자 환경전략가이다. 포스트 교토체제를 마무리 짓고 파

리기후체제를 출범시키기까지, 셰전화는 미국 등과 오랜 기간 협상하며 

중국의 기후외교를 지휘했다. 중국 공산당의 관행에 따라 70세인 2019

년에 은퇴한 셰전화는, 2020년 환경부 특별고문으로 임명되어 칭화대

에 적을 두게 되었다. 여기서 그는 비밀리에 2060년 중국 탄소중립 경

로에 대한 연구를 총감독하여, 시진핑 주석의 2060 탄소중립 선언과 그 

직후 나온 중국  장기저탄소발전전략 및 전환경로의 발표를 막후에서 

이끌었다.24)

이렇듯 사실상 중국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칭

화대 보고서에서는, ①정책 시나리오: 파리협정에 제출한 계획 준수, ②

강화된 정책 시나리오: 파리협정 목표보다 더 강화된 정책 이행, ③산업

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2℃ 상승 시나리오, ④산업화 이전 대비 지

구 평균기온 1.5℃ 상승이라는 4개의 시나리오를 상정한 분석을 시행하

여, 2030년과 2050년 중국의 탈탄소전환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解振華 

外, 2020, p.3). <그림 3-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는 온실가스 배출

의 핵심인 에너지·산업 분야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전략, 정책 지원, 국

제협력 등 국가 전체의 통합적인 전략을 요구하는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칭화대 보고서의 내용은 대단히 중요하여 상세히 다룰 필요가 있

으므로, 이하에서는 그 핵심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24) Bloomberg Green(2020.11.23.), “The Secret Origins of China’s 40-Year Plan to End Carbon 

Emissions”, 검색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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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중국 장기 저탄소발전전략 및 전환경로의 프레임

77AF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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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解振華 外(2020), p.3.

2. 최종에너지 소비 부문의 저탄소 전환 전략: 산업, 건물, 수송

산업, 수송, 건물 등으로 이루어진 최종에너지 소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은 탄소중립의 핵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동 보

고서에서 중국은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제고, 전기화 실현 등을 통해 

이를 달성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더 구체적인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효율 제고의 수단으로는 저탄소 기술 혁신역량 강화 및 상용화 촉진, 최

종에너지 소비 부문의 수요관리 강화,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및 관리

정책 수립, 자원이용 및 생산방식 고도화, 소비자 의식 및 생활방식 전환 

유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직접적인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



제3장 탄소중립을 위한 중국의 중·장기 시나리오❙ 59

이고 전기화를 강화하는 것 역시 산업, 건물, 수송 부문의 중요한 해법으

로 다뤄지고 있다. 2015년 기준 중국의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이 차

지하는 비중은 21.3%였는데, 중국 정부는 이를 2030년 30%, 2050년 

70% 이상으로 증대시킬 것을 계획 중이다(解振華 外, 2020, p.5).

가. 산업 부문

산업 부문 최종에너지 소비는 중국뿐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의 경우 최종에너지 소비의 65%를 산

업 부문이 차지할 정도로 산업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통제가 중요

하다(解振華 外, 2020, p.5). 동 보고서에 따르면, 이를 위해 중국 정부

는 산업 구조조정, 중화학공업 비중 감소, 산업고도화 추진, 질적 성장 

및 효율 제고, 에너지 자원 소모 저감, 에너지·자원 이용률 제고, 디지털

경제 발전 가속화, 첨단기술산업 및 첨단제조업 육성, 상품의 가치사슬을 

하이엔드 분야로 발전, 에너지원단위 절감 등의 세부계획을 마련 중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특히 공정상의 기술혁신을 통해 다량의 온실가스를 저

감할 수 있다. 철강업의 수소 환원 제철, 시멘트업의 원료 대체(석회질 대신 

카바이드슬래그, 고로슬래그, 플라이애시, 스틸슬래그 사용), 판유리업의 원

료 배합방식 변경(백운석과 석회석 대신 산화마그네슘과 산화칼슘 사용), 화

학산업의 공정기술(가압 석탄수 슬러리 가스화 기술, 가압 미분탄 가스화 기

술 등) 혁신 등이 현재 연구·개발 상태에 있다(解振華 外, 2020, p.5).

2020년 기준 산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은 21.8억tce, CO2 배출량은 

37.7억 톤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 시나리오 상으로 2050년

에 에너지 소비량 26%, CO2 배출량 65%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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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산업 부문 전기화 추세를 강화한다면 2020년 25.7%에서 

2030년에는 26.1~37.0%, 2050년에는 31.0~69.5%까지 전기화가 이루

어질 것으로 동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다(解振華 外, 2020, p.5).

산업 부문의 최종에너지에서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

에 대한 계획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림 3-2>는 각각 시나리오 ②, ③에

서 산업 부문의 최종에너지 연료원별 구성을 나타낸다. 탄소중립에 더 

가까운 시나리오 ③에서는 2050년 석탄의 비중이 10% 정도이고, 저탄소

발전을 통한 전력의 비중이 60% 정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  산업 부문 최종에너지 소비 에너지원별 비중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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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解振華 外(2020), p.6.

나. 건물 부문

2018년 기준, 건물 부문은 총 에너지 소비의 약 20%를 차지한다. 중

국의 국민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건물의 수가 더욱 늘어나면, 건물 부문

의 에너지 소비량 역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이

를 막기 위해 중국은 2050년 건물 총량을 740억㎡ 이내로 제한하며, 건

물의 에너지 절약기준을 강화하고, 중국 북부 건물의 난방방식을 개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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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석탄을 연소시키는 보일러 대신 산업·발

전소 폐열과 같은 저탄소열원을 사용하고, 열저장 설비를 구축하며, 열병

합 시너지를 내기 위해 분산된 지능형 재생에너지 네트워크를 개발하려

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난방, 가스, 전력 분야에서 농촌 바이

오매스의 이용 비중을 늘리고, 건물의 에너지 절약과 설비 시스템의 효

율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解振華 外, 2020, p.6).

2020년 건물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은 7.75억tce, CO2 배출량은 10

억 톤이지만, 2030년에는 6.92~8.60억tce, 5.65~9.69억 톤, 2050년에

는 6.21~9.95억tce, 0.81~8.34억 톤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석탄·천연가스 중심의 에너지원을 전력과 천연가

스 위주로 변경하는 것이 관건이다(解振華 外, 2020, p.6).

그림 3-3  건물 부문 최종에너지 소비 에너지원별 비중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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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解振華 外(2020),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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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송 부문

중국 수송 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전체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아

직 선진국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중국의 경제성장과 도시화가 급

격히 진행되면서, 수송 부문의 증가세가 대단히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동 보고서에서는 수송 부문의 CO2 감축을 위해 교통 인프라의 공간적 

배치 재조정, 집약적·효율적인 자원 이용, 교통수송 구조 최적화, 친환경 

교통 분담률 제고, 친환경 교통 장비 표준화 마련, 청결성 유지, 수송 효

율 개선, 원단위 에너지 효율성 제고, 수송용 연료의 구성 개선, 전기화, 

수소연료 및 바이오연료 사용 촉진 등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제시한다

(解振華 外, 2020, p.7).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수송 부문은 에너지 소비량 5.14억

tce, CO2 배출량 9.9억 톤을 기록 중이다. 이를 2030년 5.83~5.99억

tce와 10.37~11.55억 톤, 2050년에는 3.46~5.85억tce와 1.71~11.09

억 톤으로 개선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 현재 석유 중심인 수송 부문 연료

를 전기와 수소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수송 부문 탄소중립 전략의 

관건이라고 하겠다(解振華 外, 2020,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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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수송 부문 최종에너지 소비 에너지원별 비중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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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解振華 外(2020), p.7.

3. 전력 부문의 저탄소 전환 전략

발전 및 전력 소비 부문에서의 탈탄소화는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을 이

룬다. 중국은 석탄·석유 등의 화석연료의 직접 연소 및 이용을 전기로 대

체하는 전기화 전략과,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 증대 전략, 그리

고 원자력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수소에너

지 사용을 늘려가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解振華 外, 2020, p.7). 

전력시스템의 저탄소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

는 정책은 발전용 연료를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다. 중

국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이 약 4억 kW에 도달하며, 

2050년에 이르면 총 5억 kW 가량의 발전설비용량 중 비화석에너지의 

비중이 약 90.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한다(解振華 外, 2020,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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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2050년 시나리오별 발전설비용량 구성

(단위: GW)

시나리오 ① ② ③ ④

석탄 773 583 123 32

석탄CCS 0 0 68 149

천연가스 200 200 200 200

원자력 280 327 327 327

수력 410 412 414 416

풍력 1,063 1,387 2,312 2,740

태양광 893 1,380 2,205 2,367

바이오매스 0 2 6 5

바이오매스CCS 0 0 32 48

합계 3,619 4,291 5,687 6,284

자료: 解振華 外(2020), p.8.

표 3-2  2050년 시나리오별 발전량 구성

(단위: PWh)

시나리오 ① ② ③ ④

석탄 3.64 2.62 0.45 0.11

석탄CCS 0 0 0.40 0.79

천연가스 0.34 0.37 0.39 0.38

원자력 1.97 2.38 2.35 2.34

수력 1.44 1.48 1.47 1.48

풍력 2.51 3.06 4.87 5.75

태양광 1.48 1.98 2.96 3.11

바이오매스 0 0.01 0.04 0.03

바이오매스CCS 0 0 0.19 0.29

합계 11.4 11.9 13.1 14.3

자료: 解振華 外(2020), p.8.

재생에너지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에너지시스템의 뒷받침

이 반드시 따라줘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간 송배전 시스템, 분산형 스마트 네트워크, 효과적

인 에너지저장장치 등의 보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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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CO2 배출량 역시 감소할 것이다. 중국은 발전 부문에서 2030년 CO2 정

점을 계획 중인데, 이는 41.5억 톤 정도로 예상된다. <그림 3-5>와 같이, 

시나리오 ①을 따르면 2050년에도 발전 부문에서만 30억 톤 이상의 CO2

가 배출되는데, 시나리오 ③의 경우 2025년 CO2 배출량 정점을 찍고 

2050년에는 이보다 약 92%가 줄어든 3억 톤 정도를 배출하는데 그치게 

된다. 시나리오 ④가 실현된다면, 2050년 탄소중립에 도달한다.

그림 3-5  발전 부문 CO2 배출량 전망

2050

연도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50

40

30

20

10

0

이
산

화
탄

소
 배

출
량

/억
 t

정책 시나리오 강화된 정책 시나리오 2℃ 시나리오 1.5℃ 시나리오

자료: 解振華 外(2020), p.8.

중국은 탄소 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역시 

중요한 기술로 간주하여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다. 저탄소에너지원으로 

모두 대체하지 못한 석탄·천연가스 발전에서 배출되는 CO2를 흡수하는 

역할을 CCS가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나리오에 따라 2050년까지 400~ 

700GW의 화력발전설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화력발전에서 비롯

되는 CO2 배출량의 90%를 포집할 수 있는 CCS의 활용 여지가 큰 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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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CO2 감축량이 높은 시나리오 ③과 ④에서 CCS의 활용이 중요

하게 고려되고 있다. 시나리오 ③에서는 2035년부터 화력발전에 CCS가 

이용되어야 하며, 2050년 CCS 양이 3.2억 톤에 이른다. 시나리오 ④에

서는 2030년부터 CCS가 적극 활용되어야 하며, 2050년 CCS 양은 6억 

톤에 달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은 CCS의 활용비용이 대단히 높기 때문

에, 상용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解振華 外, 

2020, p.9).

4. 종합 전망

동 보고서에 나온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중국의 2030년 및 

2050년의 에너지 소비량과 CO2 배출량은 4개 시나리오별로 다음과 같

이 전망된다.

표 3-3  에너지 소비량 및 CO2 배출량 전망

(단위: 에너지 억tce, CO2 억 톤)

시나리오
2020년 2030년 2050년

에너지 CO2 에너지 CO2 에너지 CO2

① 49.4 100.3 60.6 110.8 62.3 90.8

② 49.4 100.3 59.8 106.1 56.3 61.8

③ 49.4 100.3 56.4 94.2 52.0 29.2

④ 49.4 100.3 52.5 74.4 50.0 14.7

자료: 解振華 外(2020), p.9.

시나리오별 2030년과 2050년 에너지 소비량과 CO2 배출량을 살펴보

면, 산업 부문과 발전 부문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에너지 소비에서 재

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의 비중이 높아지면, 발전 부문은 2030년을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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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CO2 배출량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철강, 화학, 시멘트 

등의 탄소집약적 산업 분야에서는 기술혁신 없이 CO2 배출량을 저감하

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동 보고서에서는 산업공정에 대한 연구·개발과 

CCS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그림 3-6  시나리오별 1차에너지 소비 부문 및 CO2 배출 부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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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解振華 外(2020), p.9, 11.

위의 <표 3-3>에서 탄소중립의 지표인 CO2 배출량을 살펴보면, 2020년 

100.3억 톤인 배출량은 2030년 74.4~110.8억 톤, 2050년 14.7~90.8

억 톤을 기록하게 된다. 4개 시나리오 모두에서 2030년 목표인 CO2 배

출량 정점은 달성하지만, 2050년 CO2 배출량을 볼 때 시나리오 ①과 ②

를 통한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은 요원하다. 2050년에도 시나리오 ①은 

2021년 현재와 거의 비슷한 양인 90.8억 톤을, 시나리오 ②는 61.8억 

톤을 배출하게 된다. 따라서 2060 탄소중립 시나리오로서의 의미를 지

니는 것은 시나리오 ③과 ④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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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시나리오별 중국 CO2 총배출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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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解振華 外(2020), p.10.

하지만 현재 중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③과 ④의 시나리오는 시행이 

대단히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중국의 결정은, 중기(2035년)와 

장기(2050년)에 각각 다른 두 개의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하의 

<그림 3-8>과 같이 중국은 2035년까지의 목표와 2050까지의 목표를 분

리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현재의 산업·에너지 구조로는 시나리오 ③, 

④를 시행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2035년까지는 시나리오 ②의 경로를 

통해 2030 배출량 정점을 달성하고, 2035년을 기점으로 시나리오 ③을 

추종하는 경로를 택하여 2050년 시나리오 ③의 배출량을 달성하는 것이 

중국의 최종적인 전략(빨간색 선)이라고 할 수 있다. 시나리오 ③의 경로

로 2050년 목표를 달성하면, 선형 상 2060년 탄소중립이 가능할 것이라

는 생각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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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중국의 장기 저탄소발전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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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解振華 外(2020), p.17.

5. 비-CO2 온실가스 감축

지금까지 CO2 분야에서의 탄소배출량 정점 및 탄소중립 계획에 대해 

살펴봤다. 하지만 CO2 외에도 메탄(CH₄), 아산화질소(N2O), 불소 함유 

가스(PFCs, HFCs, NF3, SF6) 등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비-CO2 온실가

스의 배출량 역시 저감할 필요가 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

준 중국의 비-CO2 온실가스 배출량은 중국 총량의 16%인 약 20억 톤에 

이르는데(그림 3-9), 이는 중국, 미국, 인도 다음의 세계 4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러시아의 총배출량(약 17억 톤)을 능가하는 양이다. 이 중 메탄

이 56%, 아산화질소가 31%, 불소 함유 가스가 12%를 차지한다. 동 보

고서에서는 이를 관리하여 2030년 배출량 19.44~29.73억 톤, 2050년 

배출량 12.71~31.70억 톤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解振華 

外, 2020,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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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중국 온실가스별 배출량 비중(2014년)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불소 함유 가스

메탄 9%

아산화질소 5%

불소 함유 가스 2%

CO2 84% Non-CO2 16%

자료: 解振華 外(2020), p.11.

메탄의 주요 원천은 석탄의 채굴과정이다. 여기서 약 5.4억 톤이 발생

하여 메탄 총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

는 원천은 축산 부산물과 영농 잔재물인데, 약 4.7억 톤이 이러한 농업 분

야에서 발생했다. 나머지는 석유·천연가스의 채굴, 폐기물 매립 등이 차지

한다. 그러므로, 화석연료(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채굴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억제시키고, 재활용 및 최종처리 분해 기술을 보급하며, 벼 

재배, 가축 사육, 사료 사용, 폐기물 관리 등의 측면에서 메탄 관리를 개선

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解振華 外, 2020, p.12).

아산화질소의 주요 원천은 질소비료의 사용, 동물분뇨, 옥살산의 가공 

등이다. 농업비료의 관리, 화학비료 사용 억제, 영농법 개선, 옥살산 생

산과정 관리 등으로 이를 저감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소포함가

스의 원천은 냉매, 발포제, 소화제, 화학원료 생산 과정 등이다. 에어컨

의 냉매 교체, HFC-23 부산물 저감 등을 통해 이를 억제하는 것이 동 

보고서의 계획이다(解振華 外, 2020,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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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관련 법제 현황

2009년 말 코펜하겐 기후회의 이전 각국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으며, 중국도 그 예외가 아니었다. 

중국은 2009년 8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서 『기후변화에 대

한 적극적인 대응 결의(关于积极应对气候变化的决议)』를 발표하였으며, 

동 결의의 내용에는 ①중국이 경제사회 발전 중 당면한 기회와 도전, ②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과학발전관 실행, ③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

치의 적극적 채택, ④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법치 건설 강화, ⑤중국의 

전체 사회가 기후변화에 참여하는 의식과 능력 제고, ⑥기후변화 분야의 

국제협력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포함되어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결의와 국무원의 요구에 따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는 기후변화 대응 법안을 『2010-2015 입법 계획(2010-2015年立法规

划)』에 포함시켰다. 2011년 6월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도 하에 전

국인민대표 환경자원위원회, 전국인민대표 법공위원회, 국무원 법제판

(法制办)과 주요 기관들이 공동으로 기후변화 대응 법률 업무 지도자 그

룹을 구성하여 기후변화 법안 초안 작성을 책임지도록 하였다.

2015년 파리협정이 발표되기 전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국제적

인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2015년 5월 「중공중앙 생태문명건설 가속 추진을 위한 의견(中共中央国

务院关于加快推进生态文明建设的意见)」과 「생태문명체제 개혁 전체방안

(生态文明体制改革总体方案)」을 발표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법률과 

법규의 연구 및 관련 법 제정을 공식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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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생태문명건설 가속 추진을 위한 의견」은 국토공간 개발 구

조의 최적화, 기술혁신과 구조조정 추진을 통한 발전과 효율 제고, 자원

절약 및 순환 전면적 촉진, 자연생태계와 환경보호 업무 강화를 통한 생

태환경 개선, 생태문명 제도 및 체계 개선, 생태문명 건설 통계 모니터링

과 집행 감독 강화, 생태문명 건설의 사회적 분위기 촉진, 조직 지도 강

화 등을 다루고 있다.

「생태문명체제 개혁 전체방안」은 2015년 9월에 발표되었다. 여기에

서 생태문명이란 자연을 존중하고 순응하며 자연 이념을 보호하는 것이

며, 이는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정치 및 사회 건

설과 관계가 있으며, 반드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여 경제 건설, 정치 건

설, 문화 건설, 사회 건설에 융합시키는 모든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2016년 국무원에서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위한 제13차 5개

년 규획(“十三五”控制温室气体排放工作方案)』은 저탄소 녹색발전을 촉진

하기 위해 제13차 5개년 규획의 강요에서 확정한 저탄소 발전 목표 임무

를 재강조했으며,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해서는 2030년 정도에 

탄소배출량 정점을 달성하자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후변화에 대

한 중국의 정책 및 행동 2017년 보고서(中国应对气候变化的政策与行动

2017年度报告)”에서는 「기후변화대응법(应对气候变化法)」을 『2016년 

국무원 입법계획』에 포함시켜서 기술, 경제, 정치 및 기타 복잡한 사회문

제와 기후변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기후변화 관련 법제의 

체계화를 추진하고 기후변화 문제를 합법적으로 운영하여 해결해야 한다

고 하였다(叶舟, 2020).

중국 정부는 『국가 기후변화 대응 계획(2014-2020)(国家应对气候变

化规划(2014-2020年))』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과 법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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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여 제정하기로 하였고, 전반적인 정책과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여 

각자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중국은 이미 「석탄법(煤炭法)」, 「재생에너지법(可再生能源法)」, 「전력

법(电力法)」, 「에너지절약법(节约能源法)」 등 4개의 에너지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고, 「환경보호법(环境保护法)」, 「청정생산촉진법(清洁生产促进

法)」, 「순환경제촉진법(循环经济促进法)」 등 30여 개의 관련 법률과 국

무원이 공포한 30개 이상의 관련 법, 그리고 30개 이상의 행정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10개 이상의 에너지 관련 국제 조약에 참여하고 있

고, 200개 이상의 정부 규장제도, 1,000여 개의 지방 법규와 규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중국은 현재 기본적으로 에너지 법률 체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초창기 정책 관리 방식에서 점차 법률 관리 방식으로 전환 중에 

있다(葛舒阳, 2020).

에너지 관련 법의 목적은 국가 에너지 안전을 보장하고 에너지 종합개

발 및 이용을 통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도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관련 법으로는 「에너지법(의견안)(能源法(征求意见稿))」, 「에너지절약

법」, 「재생에너지법」, 「전력법」, 「석탄법」 등이 있다. 현재 중국은 헌법

을 기본에 두고 환경보호 법률을 중심으로 에너지 법률과 법규를 보완하

면서 기후변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비록 중국이 환경보호와 에너지 관련 법률에 대한 기본 체계를 구축하

고 있지만,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관련 법제에 대해서는 중

국 내에서도 다양한 쟁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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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관련 법제의 쟁점

가.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에너지 법률 체계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궈슈양(葛舒阳)은 에너지 법률 체계에 대해

서 세 가지 문제점을 제시한 바 있다(葛舒阳, 2020). 그 내용은 이하와 

같다. 첫째, 에너지 관련 법률 체계의 구조적 결함이다. 에너지 환경보호

를 위한 완전한 입법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 다른 에너지

원 간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법률과 법규가 필요하며, 법과 규정 사이

의 합리적인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되지 않

은 상황에서 에너지법의 체계 중 에너지 공공사업법이 미비하고 석유, 

천연가스, 핵에너지 분야의 에너지 법률도 미비하다. 에너지 법률체계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에너지 환경보호 분야에서 직접적인 대응 근거가 

부족하여 에너지 환경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둘째, 환경보호에 대한 내용적 결함 문제도 있다. 중국의 현행 에너지 

입법은 여전히 에너지의 안정된 공급 및 에너지 개발과 이용에 치중되어 

있으며, 환경보호 분야의 주요 이념, 기본원칙과 제도는 에너지 입법 중 

아직 충실하지 못하다. 

실제로 에너지 자원의 개발 및 활용은 인간의 건강과 생존, 생태환경

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영향에 대한 내용은 

에너지 관련 법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법규 

및 환경보호 법규의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에너지 환경보호 법규를 

개선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셋째, 법률 조합상의 결함이 있다. 현재 중국의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

너지법 체계가 불완전하고 각종 법률 간의 조율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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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규정도 상대적으로 원칙적 내용 위주이므로 법률 조합을 강화하고 

세부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석탄법」은 탐사 계획을 규제하기 위해 하나의 법

적 조항만 사용하여 비교적 간단하다. 법의 규정이 상당히 일반적이고 

징벌적 조치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석탄 탐사 및 개발 계획의 실행이 

현실적으로 빈약하다. 석탄 자원의 개발은 오랫동안 무질서한 상태에서 

자원에 대한 무분별한 훼손을 야기해왔다. 따라서, 중국은 에너지법 체계

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 조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규정을 세부화하여 

법률제도의 적용과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나. 저탄소경제 법률 체계

현재 중국의 저탄소경제 법률 체계가 불완전한 이유는 주로 두 가지이

다(胡宁, 2020). 하나는 중국 헌법에서 아직 저탄소경제가 포함되지 않

아 저탄소경제법의 발전과정 중에 헌법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의 기본 법률 체계에서 아직 저탄소경제의 추진과 보장

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어, 저탄소경제 법률 체계의 완전성에 영향을 주

는 것이다. 중국의 저탄소경제 발전 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저탄

소경제 발전 중 새로운 문제들이 발견되었으나, 중국의 저탄소경제 관련 

법률의 개선과 내용의 세부화가 부족하다. 중국의 저탄소경제 관련 법률

들을 보면 원칙적 규정에 치중하고 저탄소경제 발전에 대한 명확한 방향

이 부재하여 법률 규정의 구속성과 운용에 영향을 준다.

또한, 저탄소경제 법률에 대한 대중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저탄

소경제 발전이 원활하지 못하다. 본질적으로 법률의 가치는 법률의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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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작용과 유도성 작용이며, 대중의 공통적인 의식과 이에 상응하는 인

지 능력을 통해 법률 자체의 상호작용이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기후변화 및 탄소

중립 관련 법률과 제도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

는 이하의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 체계를 구축 및 개선하기 위한 기후입법이 필요

하다. 기후입법은 점차 국제 탄소중립 행동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고 

있으며, 특히 스웨덴, 덴마크, 뉴질랜드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입법 형

태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로 공언하였다. 탄소배출 감축 정책의 법

적 근거와 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은 탄소중립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

을 전체 사회를 위한 행동적 합의로 전환하고 개인 행동, 기업 행동, 자

본 흐름 및 기술 연구개발을 포괄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 저탄소 전환을 

바탕으로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할 

수 있다. 한편,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잠정 시행 조례(碳排放权交易管理

暂行条例)」로 대표되는 국가 탄소배출권거래제 구축을 계속 추진하고 에

너지 고소비 산업에서 미래 잠재력이 더 큰 산업으로 산업 범위를 확장

해야 한다. 탄소배출권 시장을 통한 건설 배출량, 운송 배출량 등 탄소 

배출량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배출총량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王灿, 张雅欣, 2020). 

둘째, 에너지 관련 법률 제정 시 저탄소화 이념과 그 내재적 가치에 

기반해야 한다. 저탄소 생산 방식과 저탄소 제도를 통해 에너지 안전과 

에너지효율을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저탄소화 시대의 새로운 에너

지법 발전 방향 중에 하나이다. 현재 심의 중인 「에너지법」은 강령성 법

률로, 법리와 기능적 관점에서 본다면 에너지법의 기본법이며 기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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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법의 상위법으로 개별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

공한다.

에너지법의 입법 과정에서 중국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외교, 환경

보호, 내정, 상업 및 기타 부문의 실행을 포함해야 하고 이들 간의 긴밀

한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매우 구체적이어야 한다. 또한 관리 기능을 수

행하기 위해 전담 에너지 관리 기관을 설립하여 개별 에너지 법규의 입

법적 격차를 메우고, 에너지 공급의 안전을 확보하고 에너지 구조를 최

적화하기 위해 즉시 「에너지비축법(能源储备法)」을 제정해야 한다. 에너

지 비축은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유지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 중 하나로

써, 에너지 비축 시스템의 구축과 개선은 에너지 공급의 안정을 향상시

킬 뿐만 아니라 현재의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중국이 

주도권을 갖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葛舒阳, 2020). 

셋째,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관련 법률과 제도는 관련 법 체

계 미비, 구체적인 내용의 부실, 관련 법률간의 조합 불균형, 대중 참여 

부족 등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중국이 「기후변화

법(应对气候变化法)」을 “2016 국무원 입법계획”에 포함시켜서 기술, 경

제, 정치 및 기타 복잡한 사회문제와 기후변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

터링하여 기후변화 관련 법제의 체계화를 추진하고 기후변화 문제를 합

법적으로 운영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동 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후속조치가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조속히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그 체계를 확립하고 기

존 단행법들을 수정 및 보완하여 구체화하고 법률간 조합을 강화시킬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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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가전략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주

체에 대한 책임제도를 도입하여 저탄소 발전 전략을 연구할 필요가 있

다. 점차적으로 탄소배출량 정점과 탄소배출 총량 통제 체계 구축,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구축, 정부-기업-민간의 기후변화에 대한 법률 책

임 명확화, 녹색생산과 소비의 법률 및 정책 방향 추진, 저탄소 녹색경제 

체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 목표 완성과 관련 조치 사항의 생태문명건설 

평가 체계 반영 등이 필요하다(李艳芳, 2010). 이렇게 함으로써 각 분야

의 주체에 대한 법률적인 구속력을 구비할 수 있고 저탄소발전의 법치

화, 제도화, 시장화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국가기후변화 대응 분야 관

리 체계와 관리 능력의 현대화를 위해 정부가 주도하고 기업이 주체가 

되면서 전반적인 사회가 공동 참여 및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통일된 관리와 지방의 부분 책임을 결합한 기후변화 관리 

체계와 업무 시스템을 도입하고, 국가 기후변화 주관 기관 및 에너지 관

련 기관의 기능을 구분하여 지방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업무에서의 역할

을 정확하게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田丹宇, 2019). 

다. 기후변화 대응 정보공개 제도

환경 정보 공개는 환경 거버넌스의 효과적인 제도이다. 생태환경 분야

에서는 「환경보호법(环境保护法)」, 「기업 정보 공개에 관한 잠정 규정(企

业信息公示暂行条例)」, 「정부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政府信息公开条例)」, 

「국가주요 감독 기업의 자체 모니터링 및 정보공개 방법(시범시행)(国家

重点监控企业自行监测及信息公开办法(试行))」과 기타 법률 및 규정에 따

라 환경 분야의 정보공개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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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요구는 일반 대중에 있지만 자원배분의 중심은 정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기후변화 정보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2018년 기후변화 대응 기능이 생태환경부로 이관되어 생태환경 법제 

하에 기후변화 관리시스템의 혁신, 조정, 효율성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

운 발전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이하와 같은 문제점도 존재한다(田丹宇, 

徐婷, 2020). 

첫째, 정부는 정보공개를 통해 온실가스 관리라는 행정적 목적을 실

현할 수 있으나 중국의 기후변화 관리 분야에서 중앙과 지방 간 정부 자

원의 차이가 있다. 국가급 기후변화 관리 체계는 상대적으로 견실하지

만 성정부-시정부-현정부로 갈수록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중국의 기후변화 거버넌스는 감독 및 검사를 위한 집행 인력

이 부족하며, 분산된 배출원을 관리하는 정부의 능력이 상당히 제한되

어 있다. 

둘째, 일반대중의 관심은 주로 대기 오염, 토양 오염, 공중 보건 및 환

경에 있으며, 기후변화의 영향 및 위해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다소 부족

하다. 기후변화는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공개 체계를 확립하지 않았으

며 중앙 생태환경 보호 검사, 생태환경 허가, 환경법 집행 및 감독 시스

템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후변화 대응 정보 수요가 높지 않아 중국 내 기

후변화에 대한 국내 정보공개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정보공개 또한 피동

적인 상황이다. 현재 기후변화에 관한 생태환경부 웹사이트의 내용은 

2020년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고 역사적 정보는 상당히 부족하다. 아직 

업데이트 중인 “중국 기후변화 정보망(中国气候变化信息网)”은 공식적인 

정부 정보 제공 사이트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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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중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한 정보공개는 대부분 

외국인들을 위한 것으로 이런 종류의 뉴스 보도는 기업과 개인에게는 무

의미한 정보이다. 환경업계 종사자 외에 일반 기업과 개인이 국가의 탄

소배출권 거래 규칙, 저탄소 행동 지침, 기후변화 적응 능력 향상법, 산

업 발전 진행 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정

부 웹사이트는 현재 탄소배출권 거래소 및 기타 단체와의 네트워크 링크 

주소를 설정하지 않았으며, 이는 기업과 국민이 저탄소 개발에 적극 참

여하도록 장려하는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상기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기후변화 관련 법률 제정 시 정보 

공개 제도는 주제 공개, 공개 내용, 공개 요건 및 처벌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이하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다(田丹宇, 徐婷, 2020).

첫째, 정보 공개 주체, 내용, 요건, 벌칙에 따라 「기후변화대응법(应对

气候变化法)」에는 정보 공개 제도와 정보 공개에 대한 법적 책임이라는 

두 가지 특별 조항이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 정보공개 문제에 대한 하위 규정, 부서별 규칙 또는 규

범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기후변화 분야의 정보 공개 체제를 체계

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기후 변화 대응 정보 공개 규정”또는 “기후 변화 

대응 정보공개 행정 대책”을 연구해야 한다. 향후 「기후변화대응법」 및 

기존의 정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한, 기후변화 분야

에서 정보공개를 다루는 세부 규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기후변화 정보공개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해야 한

다. 예를 들어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주체가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즉

시 공개하지 않는 경우, 대중에게 공개한 정보가 오류가 있어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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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가 고의로 은폐, 변경 또는 지연하는 경우, 중요한 기후변화 정보

의 공개 오류로 인해 피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 담당자에게 경고 및 기타 

벌칙을 부과하여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3. 중국 탄소중립 법제 발전 방향의 고찰 

가.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의 필요성

왕진난(王金南)25) 중국 공정원 원사는 중국이 아직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관련 전문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탄소배출량 정점과 탄소중립

을 실현하기 위한 법체계가 미비하고 관련 업무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

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발전 분야의 강령

성 및 종합적인 기본법으로써 가칭 「탄소중립 촉진법(碳中和促进法)」을 

제정하면 이는 국가와 지방의 기후변화 입법 및 관련 법률 제정의 근거

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왕진난은 가칭 「탄소중립 촉진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6) 

첫째, 탄소배출량 정점과 탄소중립 제도 관계에 대한 명확화이다. 탄

소배출량 목표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 탄소배출 총량관리제도 및 분야별 

집행 시스템, 회계보고제도 등 기본제도, 전국과 지역, 산업별 탄소배출

량 정점과 탄소중립 전략 수립 및 추진, 구조 조정된 저탄소 전략, 탄소

배출권거래제, 탄소세와 같은 중요한 경제 정책, 저탄소 펀드, 탄소 자산 

및 탄소 금융을 포함한 유인 또는 징벌적 법률 시스템, 탄소 포집 기술 

25) 왕진난(王金南)은 중국공정원 원사이며 생태환경부 환경규획원 원장이다. 

26) 中国环境(2021.3.26.), “《碳中和促进法》立法恰逢其时—专访中国工程院院士、生态环境部环境规划院院

长王金南”, 검색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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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및 응용, 모니터링 및 감독 능력 구축, 녹색 생산 및 생활에 대한 

법률 시스템 및 정책 지침, 정부, 기업 및 대중의 관련 법적 책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탄소배출량 정점 및 탄소중립과 생태환경 보호 간의 관계를 통

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가칭 「탄소중립 촉진법」을 통해 탄소배출량 정

점 및 탄소중립과 오염예방, 생태보호, 핵안전감독 등의 관계를 관리목

표, 정책제도, 기술혁신, 시범시행 분야에서 협동하여 추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후변화 국제협력에 대한 입장, 협력 분야, 협력 방안을 명확히 

해야한다.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추진 시 탄소배출량 정점 및 탄소중

립 분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기업, 사회단체 등 조직이 탄소

배출량 정점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 시 지원해야 한다. 

넷째,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관리 체제와 부문 간 협력 강화, 중

앙과 지방이 협동하여 탄소배출량 정점 및 탄소중립 업무를 추진할 필요

가 있다.

나. 탄소배출량 정점 및 탄소중립 입법의 단계적 추진

뤼중메이(吕忠梅)27) 교수는 중국의 탄소배출량 정점과 탄소중립 관련 

입법은 기후외교 협상 및 국가발전 이익과 관련이 있으며 전 세계 생태환

경 관리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주권, 안전, 이익에 따

라 UNFCCC,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및 국제 원칙 하에 국내 입법을 추진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아래와 같이 3단계 입법을 제안하였다.28) 

27) 뤼중메이(吕忠梅)는 중국 전국정치협상위원회 상무위원, 청화대학교 법학원 교수, 중국환경법학회 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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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단계는 안정적인 추진 단계로써 지금부터 2025년까지 3개 주요 

업무를 완성하는 단계이다. 먼저 생태환경보호, 자원 및 에너지이용, 국

토공간개발, 도시와 농촌 건설 등 법률과 법규를 수정하면서 탄소배출량 

정점 및 탄소중립 목표가 입법 내용에 포함되도록 한다. 「환경보호법(环

境保护法)」, 「대기오염예방관리법(大气污染防治法)」, 「청결생산법(清洁

生产法)」, 「순환경제촉진법(循环经济促进法)」을 수정하고 탄소배출량 정

점 및 탄소중립 관련 내용을 포함시킨다. 또한, 「대기오염예방관리법(大

气污染防治法)」 제2조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협동 통제에 따라 관련 

정책들을 제정하고 협동 시스템의 구체적인 제도, 관리통제 표준, 분쟁 

처리 절차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성, 직할시, 자치구가 식목, 녹화, 생

태문명건설,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에 대해 조례와 규장제도를 수정 또는 

제정 시 탄소배출량 정점과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설계한다.

제2단계는 적극적 추진 단계로,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제14차 5개

년 규획(“十四五”规划)과 2035년 장기 목표 규획 강요(2035年远景目标

规划纲要)의 요구에 따라 법치 실현의 기초 하에 「기후법(气候法)」과 「기

후변화법(气候变化法)」의 입법 업무를 정식으로 시작한다. 상기 법률들

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기본법 또는 기초법으로 기후변화 관련 문제에 

대해 원칙성과 강령성을 규정토록 한다.

제3단계는 구체적인 실현단계로 2036년부터 2060년까지 「탄소중립 

촉진법」 또는 「탄소중립 문책법(碳中和问责法)」을 제정토록 한다. 중국

이 차별화된 국제 탄소 저감 책임과 국가발전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본

28) 新京报(2021.3.8.), “专访全国政协常委吕忠梅：用法律保障实现碳达峰碳中和”, 검색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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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제1단계와 제2단계의 법률이 급하게 제정되어서는 안되고 탄소배

출 단위의 배출 행위를 너무 엄격하게 제한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이는 

탄소 저감 요구가 향후에 강화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과정은 결국

에는 더욱 큰 장애를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 촉진법」 또는 

「탄소중립 문책법」을 제정하여 엄격한 제도로 탄소중립 목표를 보장하고 

실현해야 한다.

다. 탄소배출량 정점 및 탄소중립 관련 지방 입법 필요성

탄소배출량 정점 및 탄소중립 업무 중 지방 입법의 역할을 충분히 활

용해야 한다는 점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탄소배출량 정점 

및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역이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이 업무의 핵심은 지방정부와 지방 기업 및 기

관에 있다.

지방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지방법은 지방정부의 위법 및 부당행

위를 적시에 최대한 억제하고 예방할 수 있고, 탄소배출량 정점 및 탄소

중립 업무를 지역 입법 과정에 조기에 포함하면 탄소배출 감축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점이 있다.29) 

첫째, 책임 시스템 극대화에 도움이 된다. 지역 탄소배출 감소, 탄소배

출량 정점 및 탄소중립에 대한 지도적 책임은 지역 당위원회 및 정부에 

있다. 시진핑 총서기는 3월 15일 오후 열린 중앙재정경제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2030년 탄소배출량 정점 및 206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

해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가 책임을 지고 목표, 조치, 검사를 완수하도록 

29) 梁小红(2021.4.7.), “用地方立法推进碳减排”, 「中国环境报」, 검색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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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고위 간부는 탄소배출 관련 지식 학습을 강화하고 녹색 및 저

탄소 개발을 파악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였다. 한편, 지방 각급 당

위원회와 각급 정부의 책임자들의 지도와 관리책임은 지방입법을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다.

둘째, 과학적 목표 수립에 유리하다.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정점, 

206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세계에 대한 선언이며, 당

중앙위원회와 국가적 차원의 목표는 매우 분명하다. 각 성, 각 지역, 특

히 도시가 있는 지역에 따라 국가의 전체 목표를 현, 진, 향으로 세분화

하고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며 이를 지방 입법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 

셋째, 지역 경제 및 사회 발전 분야의 녹색 전환에 도움이 된다. 일부 

지방 당위원회와 정부는 진정한 녹색발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

역 산업 발전과 산업 전환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지역 입

법을 통해 지역 발전 방향을 파악하고 무단 개발을 통제하도록 하며 자

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산업 구조, 생산 방법, 생활 방식 및 공

간 활용을 추진하여 생태 우선, 녹색 및 저탄소 고품질 개발 발전의 길로 

가도록 할 수 있다. 

넷째, 지역 시장을 선도하고 지역 녹색 산업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 정부와 시장의 노력을 견지하고 기술 및 제도 혁

신을 강화하며 에너지와 제조 및 기타 관련 분야의 개혁을 강화하면서 

격려 및 통제 체제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감독 시스템의 전체 적용에 유리하다. 탄소배출량 정점과 탄

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므로 지방 입법을 통해 책

임제도를 확립하고 감독 및 평가 체제를 개선하여 지방 인민대표가 정부

를 효율적으로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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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와 계획

가. 중국의 탄소중립 목표 실현 방식과 추진체계 

2020년 12월 유엔 기후목표 정상회의(Climate Ambition Summit)

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30년까지 중국의 단위 GDP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수준보다 65% 이상 감축하고, 비화석에너지가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5% 정도로 높이며, 산림 축적량은 2005년 

대비 60억㎥ 증가시키고,30) 풍력발전과 태양열발전 설비량은 12억 kW 

이상을 달성할 것이라고 선언했다.31)

그리고 단위 GDP 당 에너지 소모를 13.5% 낮추는 목표를 설정하

고,32) 이를 실현하기 위해 14차 5개년 규획 기간 중국은 연평균 2% 정

도의 에너지 소비 성장으로 5% 정도의 GDP 성장을 지탱하는 구체적

인 계획을 세웠다. 만약 이 기간 단위 GDP 당 에너지 소모를 1% 줄인

다면 매년 에너지 소비 0.5억 톤 이상, 탄소배출량 1억 톤 이상을 감축

할 수 있을 것이며, 탄소배출량 정점에 도달하는 2030년 중국의 단위 

GDP 당 에너지 소모는 2020년 수준보다 30% 정도 떨어질 것으로 전

망된다. 하지만 중국이 공업화와 도시화가 더 빨리 진행되는 단계라는 

점, 에너지 절약 기술 상용화 비용 대비 효과 문제, 중국의 경제구조가 

고탄소 이차 산업의 비중이 크다는 점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

를 안고 있다.33)

30) 中国新闻网(2020.12.13.), “习近平展现应对气候变化的“中国雄心””, 검색일: 2021.10.15.

31) 비화석에너지 비중 목표와 풍력발전 및 태양열발전 설비량 목표는 시진핑 주석의 선포 이후에 국가에너지

국 국장 장젠화가 지난 3월 30일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구체적인 수치이다. 第一财经(2021.3.30.), “推动碳

达峰行动、促进新能源发展……能源局发布会要点汇总”, 검색일: 2021.10.15.

32) 第一财经(2021.3.30.), “推动碳达峰行动、促进新能源发展……能源局发布会要点汇总”, 검색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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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화대 기후변화·지속가능발전연구원의 “중국 저탄소발전전략과 전환 

경로 연구 프로젝트 성과 소개” 보고서에 따르면 1.5℃를 목표로 한 전

환 경로를 갈 때 필요한 신규 투자는 138조 위안으로 매년 GDP의 2.5%

를 넘었다.34) 국가기후전략센터의 계산에 따르면 탄소배출량 정점과 탄

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2060년까지 중국의 기후영역 신규 투자 규

모는 약 139조 위안으로 연평균 3.5조 위안, 2020년 GDP의 3.4%를 차

지할 것이다.35) 

중국의 중앙정부는 조만간 탄소배출량 정점, 탄소중립 “1+N” 정책 체

계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 체계는 탄소배출량 정점과 탄소

중립의 전국, 각 지역, 각 영역, 각 업종과 관련된 정책 조치로써, 에너지 

구조 개선, 산업과 공업 업그레이드 추동, 한 세트의 경제정책과 개혁 조

치 출시 등 여러 방면에서 전환과 혁신의 가속화를 추진하는 정책 조치 

및 행동으로 정의된다.36)

산업 구조조정과 업그레이드를 통해 에너지원단위를 줄이고, 에너지 

구조 개선을 통해 CO2배출원단위를 줄이며, 에너지 소모 두 개의 통제

를 통해 산업 에너지원단위를 줄인다.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 간접적으

로 에너지 탄소 강도에 영향을 미치고, 정부의 녹색 저탄소 정책 체계와 

시장화 기제를 보장한다. 마지막으로 생태 보호 회복을 통해 생태체계의 

탄소 포집 능력을 향상시킨다.37)

33) 人民日报(2021.8.10.), “单位GDP能耗降低13.5% 加快形成能源节约型社会”, 검색일: 2021.10.15. 

34) 何建坤(2020.10.12.), “中国低碳发展战略与转型路径研究项目成果介绍”, 清华大学气候变化与可持续发

展研究院, 검색일: 2021.10.15.

35) 21世纪经济报道(2021.3.12.), “国家气候战略中心战略规划部主任柴麒敏： 绿色低碳发展 将形成政策“组

合拳””, 검색일: 2021.10.15.

36) 中国财富管理50人论坛(2021.7.27.), “解振华详解制定1+N政策体系作为实现双碳目标的时间表、路线图”, 

검색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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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N 정책 체계를 통해 중앙정부는 중앙의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강

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지방정부와 국유기업을 포함하는 다양한 참여 주

체들의 실질적인 행동을 견인하고 이를 감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 정책 체계가 중요한 것은 탄소배출량 정점 탄소중립 영도소조-국가발

전개혁위원회로 이어지는 정책 결정과 추진체계를 당 중앙, 즉 공산당 

정치국과 국무원 그리고 최고지도자인 시진핑이 직접 지원하고 추동한다

는 사실이다.

나. 중국의 탄소중립 산업 육성

1)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산업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중국 자동차 공

업협회가 8월 11일 발표한 수치에 의하면 올해 7월까지 신재생에너지 

누계 판매 대수는 147.8만 대로, 작년 동기 대비 197.1%나 성장한 것이

었다. 그중에서 상하이GM우링자동차(SAIC-GM-Wuling Automobile)

의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판매 대수는 거의 22만 대로 작년 동기 대비 

788% 급증했다. 중국의 공업정보화부에 의하면 올해 신재생에너지 자동

차 판매 수는 2백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중국 신재생에너

지 자동차는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로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수출량이 8.2만 대로 동기 대비 342%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보유량은 603만대, 전체의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향후 높은 성장 잠재량을 지닌다.38)

37) 中国财富管理50人论坛(2021.7.27.), “解振华详解制定1+N政策体系作为实现双碳目标的时间表、路线图”, 

검색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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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육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자

동차산업발전계획(2021-2035)』을 출시했고,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신차의 판매량이 전체 자동차 신차 판매량아 20% 정도 도달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39) 지난 7월 30일 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신재생에

너지 자동차의 내수 시장 잠재력 발굴을 주문할 정도로 중국의 최고 리

더십이 직접 나서서 이 산업 섹터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40) 즉 

2020년 3월 공업정보화부와 상무부 등 중앙 부처가 연합으로 신재생에

너지 자동차의 하향활동(下乡, 농촌으로 내려보내는 활동)을 전개했

고,41) 같은 해에 스마트 자동차 혁신발전전략과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산

업 발전계획이 연속으로 발표되었다.42) 중국 정부는 2021년 4월에 신재

생에너지 하향활동을 정식으로 가동했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에 호응하여 지방정부 역시 신재생에너

지 자동차산업 발전계획을 잇달아 출시했다. 선전시는 신재생에너지 자

동차 확대 정책의 하나로 새롭게 등록하는 차량 중 신재생에너지 차량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고, 안후이성 역시 성 전체 신재

생에너지 자동차 생산량을 전국의 10% 이상으로 높이는 목표를 선언했

다. 이 밖에도 베이징, 상하이, 광둥, 장쑤, 저장 등 여러 지역에서 관련 

38) 经济参考报(2021.8.13.), “新能源汽车产业“跑步”进入新发展期”, 검색일: 2021.10.15.

39) 国务院办公厅(2020.10.20.), “关于印发新能源汽车产业发展规划(2021—2035年)的通知”, 검색일: 2021.10. 

15.

40) 新华社(2021.7.30.), “习近平主持中共中央政治局会议 分析研究当前经济形势和经济工作”, 검색일: 2021. 

10.15.

41) 工业和信息化部办公厅, 农业农村部办公厅, 商务部办公厅(2020.7.14.), “关于开展新能源汽车下乡活动的

通知”, 검색일: 2021.10.15.

42) 国家发展改革委, 中央网信办, 科技部, 工业和信息化部, 公安部, 财政部,自然资源部, 住房城乡建设部, 交

通运输部, 商务部, 市场监管总局(2020.2.10.), “关于印发《智能汽车创新发展战略》的通知”, 검색일: 2021. 

10.15; 国务院办公厅(2020.10.20.), “关于印发新能源汽车产业发展规划(2021—2035年)的通知”, 검색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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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정책이 쏟아졌다. 2020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충전설비가 “신인프

라”에 포함되어 지방정부는 충전시설 건설 목표와 관련 보장 조치를 출

시했고, 지방정부의 건설 보조금과 건설인허가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이루어졌다.43)

중국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산업 육성에 대한 노력은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았다. <그림 5-1>에서 보듯이 중국의 

자동차 한 대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점차 줄어들었다. 즉 2016년 3.85

톤에서 2020년 2.84톤으로 연평균 7% 감소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자

동차의 보급으로 2020년 연료 소모를 300만 톤 넘게 절약했고, 2016년

부터 2020년까지 누계 연료 절약은 1,000만 톤이 넘었다.

그림 5-1  2016~2020년 중국 자동차 한 대당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4.5

4.0

3.5

3.0

2.5

(톤
/대

)

자료: 工业和信息化部(2021.5.27.), “乘用车企业平均燃料消耗量与新能源汽车积分并行管理实施情况年度报告(2021)”, 검색일:

2021.10.15.

43) 经济参考报(2021.8.13.), “新能源汽车产业“跑步”进入新发展期”, 검색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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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소중립 5대 산업 사슬 육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중국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산업 사슬은 

전력 부문의 탈 탄소 대응을 위한 신에너지 산업 사슬, 공업 부문 탄소 

감축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약과 배출량 감축 산업 사슬, 교통부문 탄소 

감축 대응을 위한 신에너지 자동차산업 사슬, 건축 부문 탄소 감축 대응

을 위한 녹색 건축 산업, 공공부문 탄소 감축 대응을 위한 환경보호 산업 

사슬이다. 

우선 신에너지 산업 사슬은 풍력 태양광발전, 분산식 발전, 에너지저

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특고압, 스마트 그리드이다. 시

진핑 주석은 기후목표 정상회의에서 2030년 중국 풍력발전과 태양광발

전 총 설비량을 12억 kW 이상 설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목표에 따

라서 발전개혁위원회의 계산에 따르면 2020~2030년 기간 풍력과 태양

광발전 설비 총용량은 7.58억 kW 증가시켜야 하고, 연평균 0.69억 kW 

성장이 필요하다.44) 

ESS의 경우, 지난 7월 중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이 연

합으로 「신형에너지저장발전 추동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여 

2025년까지 신형에너지저장장치의 상업화 초기에서 규모화 발전으로 전

환하며 2030년까지 이 장치의 전면 시장화 발전 단계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45)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2020년 잇따라 신에너지 신규 프

로젝트에 5-20% 정도의 ESS 요구를 배치했다. 분산식 태양광발전은 국

가에너지국이 「2020년 에너지업무지도의견」에서 중동부와 남방 지역 분

44) 海南省绿色金融研究院(2021.7.13.), “碳中和目标下的投资机会-5大产业链与18个赛道”, 검색일: 2021.10.15.

45) 国家发展改革委, 国家能源局(2021.7.15.), “关于加快推动新型储能发展的指导意见”, 검색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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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식 태양광과 분산식 풍력발전을 제안했다.46) 특고압은 원거리 전기 송

출 시 손실률이 60% 줄어든다. 이로써 서부에서 동부로 보내는 전기의 

손실률을 줄일 수 있다. 스마트 그리드는 정보기술과 에너지 전력 기술

의 융합발전 추세에 따라가는 것이다. 

둘째, 에너지 절약 배출 감축 산업 사슬은 공업계통공정의 저탄소 개

조, 에너지 절약 장비, 수소에너지, 자원재생이용 등이다. 저탄소 개조의 

구체적인 방법은 전기차와 같은 전기화, 탈탄소의 에너지 대체, 탄소 배

출 강도가 낮은 원재료로 대체 등이다. 수소에너지는 상용차의 전기화, 

천연가스를 수소에너지로 대체 등이다. 에너지 절약 산업에 관해서는 국

무원이 「완비된 녹색 저탄소 순환발전 경제 체계 건설 가속화에 관한 지

도의견」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였다.47) 

셋째, 신에너지 자동차산업 사슬은 앞에서 살펴본 자동차, 전지, 충전

소, 스마트 교통 등이다. 2021년 5월까지 중국의 공용 전기차 충전소는 

88.4만 개로써, 2024년 시장규모는 179억 위안에 이를 전망이다. 스마

트 교통은 인터넷,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각종 교

통 정보를 분석하고 처리한 후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48) 

넷째, 녹색 건축 산업 사슬은 환경보호 건축자재와 조립식 건축을 포

함한다. 주택도농건설부는 “13차 5개년 규획 조립식 건축 행동방안”을 

출시하여 2020년 조립식 건축이 신축 건물에서 차지하는 면적 비율이 

15%에 도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49)

46) 国家能源局(2020.6.5.), “关于印发《2020年能源工作指导意见》的通知”, 검색일: 2021.10.15. 

47) 国务院(2021.2.22.), “关于加快建立健全绿色低碳循环发展经济体系的指导意见”, 검색일: 2021.10.15.

48) 海南省绿色金融研究院(2021.7.13.), “碳中和目标下的投资机会-5大产业链与18个赛道”, 검색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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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환경보호 산업 사슬은 환경보호 장비 중 폐수, 토양오염 

등의 검측, 처리 장비와 소재를 포함하는데, 2019년 중국의 에너지 절약

과 환경보호 지출이 7390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17.35% 증가했지만, 환

경보호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미치지 못했고 발달한 

지역은 2% 정도에 그쳤다. 다음은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로써 탄소 포집은 여전히 비용이 많이 들고 성과는 작은 발전 초기 단계

에 있다. 중국은 현재 10개 시범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누계 약 2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있다. 환경보호 산업은 베이징, 후베이, 저

장, 광둥, 장쑤, 섬서의 6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이들 지역의 환경보

호 산업 기업의 영업 수입은 평균 700억 위안이 넘었다.50)

2. 중국 지방정부의 에너지 전환과 제도 실험

가. 중국 지방정부의 에너지 전환의 성과와 한계

1)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조력, 파력 

중국에서 해상풍력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장쑤, 광둥, 저장 등

지이고, 산둥, 하이난, 광시 역시 해상풍력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자연

자원부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의 해상풍력 신규 설비 

망 용량이 215만 kW로 전년도 동기 대비 102% 성장했다. 올해 6월 말

까지 중국의 해상풍력발전 누계 설비 규모는 1,110만 kW를 초과했고, 

해상풍력발전 총용량이 독일을 추월해 영국을 뒤쫓고 있다. 중국은 8메

49) 住房城乡建设部(2017.3.23.), “关于印发《“十三五”装配式建筑行动方案》《装配式建筑示范城市管理办法》

《装配式建筑产业基地管理办法》的通知“, 검색일: 2021.10.15.

50) 海南省绿色金融研究院(2021.7.13.), “碳中和目标下的投资机会-5大产业链与18个赛道”, 검색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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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트급 해상풍력은 이미 설치에 성공했고, 10메가와트급 해상풍력 날

개 양산 단계에 진입했다. 중국 장쑤성에는 최초로 스마트 해상 풍력 발

전소가 송전연결로 운행되고 있다. 밍양그룹(明阳集团)과 산샤그룹(三峡

集团)이 공동으로 연구 개발한 중국 최초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 '산

샤인링호(三峡引领号)'는 광둥성 양장(阳江)에 설치되었다. 발전용량은 

5.5MW였다.51) 중능롱허공사가 자주 개발한 6메가와트 부유식 발전기

도 칭다오에 설치될 예정이다.

중국의 조력 발전기 규모는 3,820kW로 영국에 이어 전 세계 2위이

다. 재정부, 자연자원부, 저장성 정부의 지원으로 항저우린둥(杭州林东)

신에너지과학기술주식회사가 자체 개발한 LHD조력발전기가 저장성 단

산(丹山)에 설치되어 50개월 이상 가동 중이고, 누계 221만 kWh의 청

정에너지를 제공함으로써 약 2,0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효과를 거뒀다. 그리고 파력 발전의 응용 영역도 심해 양식, 원해 전력 

공급 등으로 확장되었다. 반잠수식 파력발전양식 플랫폼인 펑후호(澎湖

号)는 1.5만 세제곱미터의 양식 수역과 120kW의 청정에너지 발전을 가

동했다.52)

2) 원자력발전 신기술

중국의 원자력발전 기술은 크게 보면 산둥성의 4세대 원전기술인 초

고온가스로, 하이난성의 소형 모듈 원전, 간쑤성의 토륨 용융염 원자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초고온가스로는 산둥성의 룽청 스다오완(荣

成石岛湾) 원전단지에 건설된 2백 메가와트급 원전으로 900도 원자로로 

51) 科技日报(2021.8.18.), “三峡引领号”助风电产业走向深远海”, 검색일: 2021.10.15.

52) 新华网(2021.8.18.), “开发海洋能源助力“双碳”目标实现”, 검색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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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과 수소를 생산하여 원전 노심이 녹는 멜트다운 위험이 적은 것이 특

징이다. 올해 8월 연료를 장착했고 연말 전력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53) 

하이난성 창장(昌江)에서는 올해 7월 세계 최초 상업용 육상 소형 모

듈 원전(SMR) 링룽 1호 건설 공사가 착수되었다. 이는 IAEA 안전테스트

를 통과한 세계 최초의 SMR로써 선박, 해상, 유전 등에 장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52만 6천 가구에 전력, 온수, 증기 등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특히 SMR은 공단에 건설하여 전기와 증기를 공급하거나, 

섬의 해수 담수화 시설, 바다 위 석유 채굴 현장 등에 활용될 것으로 전

망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가 관심을 가질 법만 해 수출 가능

성도 점쳐지고 있다.54)

마지막으로 간쑤성 우웨이(武威)의 토륨 용융염 원자로(TMSR)는 

2011년 중국과학원이 착수하여 올해 9월 가동을 앞두고 있는 원자력 

신기술로써, 중국의 사막과 내륙에 물 없이도 액체 상태 소금인 용융염

으로 원자로를 냉각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아직은 연구용으로 2MW급이지만 100MW급 원자로 설계 논문도 

발표되어 만약 이러한 원자로가 상업화되면 물이 부족한 중서부 지역 

주민 10만 명에 전력 공급이 가능하게 된다.55) 그리고 중국에 풍부한 

물질인 토륨은 기존 우라늄과는 다르게 발전 후 핵폐기물이 적어 핵무

기 전용이 어렵기 때문에 핵확산 우려로 인한 기술 수출의 장애도 극복

할 수 있다.56)

53) 人民网(2020.9.3.). “石岛湾核电站将于明年并网发电”, 검색일: 2021.10.15.

54) 科技日报(2021.9.13.), “小身躯、大用途, 玲龙一号不只是核能“充电宝””, 검색일: 2021.10.15. 

55) 中国科学院上海应用物理研究所(2019.1.), “2MWt液态燃料钍基熔盐实验堆(TMSR-LF1)环境影响报告书

(建造阶段)”, 검색일: 2021.10.15.

56) 조선일보(2021.8.24.), “한국 ‘脫원전’ 외칠 때 中은 ‘원전 혁명’...냉각수 없는 원자로 돌린다”, 검색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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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에너지 전환의 한계와 전망

2021년 상반기에만 중국은 네덜란드 전체 탄소배출량에 해당하는 규

모의 석탄발전과 철강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총 18개의 용광로 프로젝트

는 매년 3,500만 톤을 생산하는 규모이고, 43개의 신규 석탄발전소도 발

표되었다. 만약 이러한 프로젝트가 완공된다면 연간 약 1억 5,000만 톤

의 CO2가 매년 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57) 

이번에 발표된 신규 석탄발전은 구이저우성, 섬서성, 산시성, 내몽고 

등 서부 내륙 지역에 주로 집중되었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신규 허가되

어 건설 예정인 프로젝트의 수는 퇴출되는 발전소의 수를 초과하였다. 

2019년 상반기와 2021년 상반기를 비교하여 지역별로 발전량의 증가 

원천을 보면 석탄과 천연가스의 화력발전량 증가가 지배적이었다. 후베

이성, 쓰촨성, 윈난성은 수력 발전량이 화력발전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 

그리고 푸젠성, 광둥성, 하이난성, 장쑤성, 저장성 등 동남부 연해안 지

역을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량이 화력발전량 다음으로 매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58)

57) Centre for Research on Energy and Clean Air(2021), “China’s Power & Steel Firms Continue to 

Invest in Coal Even as Emissions Surge Cools Down”, 검색일: 2021.10.15.

58) Centre for Research on Energy and Clean Air(2021), “China’s Power & Steel Firms Continue to 

Invest in Coal Even as Emissions Surge Cools Down”, 검색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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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2021년 상반기 중국의 석탄 발전 프로젝트 상태 변화와 에너지 구성 별 전력 증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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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entre for Research on Energy and Clean Air(2021), “China’s Power & Steel Firms Continue to Invest in

Coal even as Emissions Surge Cools Down”, 검색일: 2021.10.15.

2021년 상반기 지방 발전개혁위원회가 승인한 신규 석탄발전소의 발

전용량은 5.2GW로 2020년 상반기 24.3GW에 비해 78.8%나 감소했다. 

2021년 승인된 석탄발전 전체 프로젝트 가운데 64%인 3.3GW가 안후

이성과 섬서성의 세 개의 대규모 석탄발전소 건설을 포함한 것이었다. 

나머지 36%는 후베이, 충칭, 푸젠 등지에 흩어져 있었다.59)

59) Greenpeace(2021.8.25.), “24 New Coal-fired Power Projects Approved in China in First Half of 

2021”, 검색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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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2021년 상반기 지역별 승인된 석탄 발전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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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reenpeace(2021.8.25.), “24 New Coal-fired Power Projects Approved in China in First Half of 2021”, 검색일:

2021.10.15.

중앙정부는 지방의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세제 혜택과 같은 우대조치와 

직접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했고, 그중 석탄발전 프로젝트는 79개였다. 

석탄 발전용량이 가장 크게 준 지역은 샨시성과 섬서성으로 각각 6,040MW 

와 4,710MW가 줄었다. 반면 늘어난 지역은 서부 내륙 지역인 간쑤성

(6,072MW 증가)과 구이저우(7,130MW 증가)와 같은 저발전 지역이었

다. 2025년에 끝나는 섬서성의 14차 5개년 규획에서 전체 전력 생산 용

량은 136GW를 초과하는 것으로 계획되었고, 그 가운데 65GW만이 신

재생에너지였다. 마지막으로 각 지역 중점 프로젝트에 석탄 발전의 총용

량은 2020년 약 86GW에서 2021년 110GW로 증가했다.60)

60) Greenpeace(2021.8.25.), “24 New Coal-fired Power Projects Approved in China in First Half of 

2021”, 검색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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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봤듯이, 지방의 개발 프로젝트 허가 부처인 발전개혁위원

회가 올해 상반기에 승인한 석탄발전소는 작년 상반기보다 많이 줄었지

만, 올해 지방의 계획에서 중앙이 지원하는 중점사업으로 선정된 전체 

석탄 프로젝트의 발전용량은 작년보다 늘어났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도 

지방의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보장하기 위해 고탄소의 석탄발전을 어

느 정도는 허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중앙정부가 2030년 탄소배출

량 정점을 목표로 하므로 지금 당장 지방의 석탄발전을 허가하는 것이 

크게 부담되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석탄 프로젝트를 지금부

터라도 조금씩 줄여가지 않는다면 가장 안정적이고 비용이 저렴한 석탄

발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질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석탄발전을 통해 이익을 거두는 국유기업이나 관료조직을 중심으로 일종

의 카르텔이 공고화되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큰 걸림돌이 될 가능

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표 5-1  2021년과 2020년 각 성 중점 프로젝트 포함 석탄 발전용량

지역
2021년 중점 프로젝트

(메가와트, MW)

2020년 중점 프로젝트

(메가와트, MW)
증가율(메가와트, MW)

샨시 4000 10040 -6040

섬서 13960 18670 -4710

신장 5360 7507 -2147

산둥 0 2025 -2025

저장 0 1605 -1605

장시 7380 7978 -598

톈진 1050 1600 -550

광둥 13640 14160 -520

허난 2310 2750 -440

충칭 1320 1320 0

상하이 1300 1300 0

허베이 764 700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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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상반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상

황인 2021년 상반기를 비교하면 전력과 공업 섹터의 CO2 배출량 증가

율이 모두 13.3%이고, 2020년과 2021년 상반기를 비교하면 전력이 

15%, 공업이 13.8%로 특히 전력에서 더 큰 증가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20년 상반기에서 2021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지속 조건 속에서 전력과 공업 섹터 배출 증가율의 중국 전체 배

출량 증가율에 대한 기여가 각각 6.5%와 5.5%로 가장 컸고, 각각 3억 

1,870만 톤과 2억 6,830만 톤의 탄소배출량이 증가했다.61)

지역
2021년 중점 프로젝트

(메가와트, MW)

2020년 중점 프로젝트

(메가와트, MW)
증가율(메가와트, MW)

랴오닝 1400 1200 200

닝샤 360 36 324

윈난 600 0 600

푸젠 4329 2879 1450

후난 8100 6100 2000

광시 2000 0 2000

장쑤 2000 0 2000

간쑤 10072 4000 6072

구이저우 9920 2790 7130

안후이 6880 통계 없음 -

쓰촨 4000 통계 없음 -

네이멍구 2020 통계 없음 -

후베이 2000 통계 없음 -

하이난 0 통계 없음 -

티벳 통계 없음 통계 없음 -

칭하이 통계 없음 통계 없음 -

지린 통계 없음 통계 없음 -

헤이롱장 통계 없음 통계 없음 -

합계 104765 86660 -

자료: Greenpeace(2021.8.25.), “24 New Coal-fired Power Projects Approved in China in First Half of 2021”, 검색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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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2021년 상반기 섹터별 중국의 탄소배출량 증가율

CHINA EMISSIONS

Jan 1st → Jun 30th, 2021 / Jan 1st → Jun 30th, 2020

Power

Industry

Ground
Transport

Residential

Domestic
Aviation

International
Aviation

+6.5%

+5.5%

+1.1%

-0.1%

+0.3%

+0.0%

(+318.7 MtCO2)

(+268.3 MtCO2)

(+52.8 MtCO2)

(-3.2 MtCO2)

(+13.1 MtCO2)

(-1.9 MtCO2)

15.0%

13.8%

14.7%

-0.8%

71.0%

-24.9%

All sectors +13.3% (+648.0 MtCO2)

CHINA EMISSIONS

Jan 1st → Jun 30th, 2021 / Jan 1st → Jun 30th, 2019

Power

Industry

Ground
Transport

Residential

Domestic
Aviation

International
Aviation

+5.7%

+5.1%

-0.9%

-0.2%

+0.0%

-0.2%

(+286.1 MtCO2)

(+259.2 MtCO2)

(-44.8 MtCO2)

(-11.6 MtCO2)

(+1.3 MtCO2)

(-9.7 MtCO2)

13.3%

13.3%

-9.8%

-2.7%

4.2%

-63.5%

All sectors +9.5% (+480.4 MtCO2)

자료: Carbon Monitor(2021.8.20.), 검색일: 2021.10.15.

이는 코로나19 델타와 같은 변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 속에

서도 중국의 상황은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경제 활동과 생산활동에 대

한 기저효과로 2019년에 비해 2020년 대비 증가율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전 세계적인 경제 위축의 지속

은 중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고, 중국은 이를 만회하

기 위해 쌍순환 전략의 내수 육성과 인프라 건설에 더 집중할 것이며, 

이러한 탄소배출량이 높은 인프라 건설을 통한 경기 부양 정책은 중국

의 2030년 탄소배출량 정점과 206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최근 석탄과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한 원자재 가격

의 급등과 전력난은 중국의 탄소중립 실현에 더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61) Carbon Monitor(2021.8.20.), 검색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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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중국 주요 디지털 섹터의 전력 소비량 예상 증가율  

섹터 2020년 전력 소비량 2035년 전력 소비량 전망 예상 증가율

데이터센터 1507억 kWh 4855억 kWh 222%

5G 504억 kWh 2965억 kWh 488%

자료: Greenpeace East Asia(2021.5.28.), “Electricity Consumption from China’s Digital Sector on Track to Increase

289% by 2035”, 검색일: 2021.10.15.

한편 중국이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빅데이터와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섹터 건설의 기간시설이 되는 데이터센터와 5G의 전력 소비량

도 2035년에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0년에서 

2035년까지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량 증가율은 222%로 급증, 4,855억 

kWh의 전력을 소비할 것으로 예상했다. 5G 섹터의 경우는 488%로 더 

가파르게 급증하고, 2965억 kWh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 중국의 디지털 인프라에 사용된 전력의 61%가 석탄발전에서 온 

것으로 밝혀졌다.62) 따라서 중국의 디지털 인프라와 인터넷 기업들이 

100% 신재생에너지 사용(RE100)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치열하

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러한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정부

의 의도와는 다르게 중국 전체의 탄소중립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중국 지방정부의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성과와 한계

2020년 12월 31일에 생태환경부에서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방법(시

행)」을 발표함에 따라 2021년 2월 1일부터 전국 단위의 탄소배출권거래

62) Greenpeace East Asia(2021.5.28.), “Electricity Consumption from China’s Digital Sector on Track 

to Increase 289% by 2035”, 검색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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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시행되었다.63) 이어 2021년 7월 16일에는 배출권 거래시장이 개

장하여 운영되고 있다. 중앙에서의 도입에 앞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의 안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자 했다. 

1) 지방 시범사업의 성과

2010년 제12차 5개년 규획을 발표하면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추진하

기 위한 계획이 시작되었다. 2013년부터는 베이징시, 톈진시, 상하이시, 

충칭시, 후베이성, 광둥성, 선전시, 푸젠성 등 총 8개 성·시에서 순차적

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2013년부터 상하이시는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시

범사업을 진행해왔다. 상하이시 시범사업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석탄 소

비량의 대폭 감소 및 태양광발전의 증가를 통해 에너지 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탄소 배출량 감소에 따른 인센티브로 인해 철강과 화학공

업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추동했고, 고배출 기업들의 탄소시장에 대한 인

식이 제고되었다.64)

베이징시는 2013년 11월 28일 탄소시장을 개장했고, 2020년 말까지 

각종 제품 누계 거래가 6,800만 톤, 거래액은 19.4억 위안을 돌파했

다.65) 베이징시 거래시장의 장점은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탄소 가격 유

지, 온/오프라인 거래 선택 가능한 유연한 거래 방식, 다양한 기업과 기

관이 참여하는 다원화된 거래 주체 등이다.66)

63) 生态环境部(2020.12.31.), “碳排放权交易管理办法(试行)”, 검색일: 2021.10.15.

64) 新浪财经(2021.8.17.), “碳市场: 做好减碳路上那只"看不见的手”, 검색일: 2021.10.15.

65) 全国能源信息平台(2021.2.25.), “评论｜北京碳市场实践经验及展望”, 검색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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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도 초창기 시범지역으로 시장을 통해 감축 효과를 보았다. 광둥

성은 전력, 시멘트, 철강 등 6개 업종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만 톤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설정했다.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이 밖에도 탄소 배출보고 검증체계와 이행기제, 그

리고 감독 체계를 명확히 수립한 결과 2019년 배출량 감축은 4,374만 

톤에 도달해 감축량이 11.4% 늘어났고, 올해 6월까지 탄소배출권 누적 

거래액은 40억 위안을 초과하여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67) 

이러한 지방의 경험은 전국적인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지

방의 시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마침내 2021년 7월 16일 전국 단위의 

배출권 거래시장이 개장되었다.

2) 전국 단위 거래시장 확대를 위한 시사점

중국의 전국 거래시장의 한계는 우선 참여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아직

은 많지 않다는 점, 시장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다는 점이다.68) 그리고 기

업 입장에서는 생산과정 중에 직접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보다 그다음 해

에 계상한 직전 해의 배출량에 맞춰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때문에 의무 

이행 전 2~3개월간 거래량이 아주 많으며, 이행 마감 이후 거래시장은 

활기를 잃어버린다. 그리고 거래시장의 또 다른 한계는 바로 투명성 부

족이다. 아직 각 업종의 탄소 배출량과 할당된 배출권 총량을 공개하지 

않았다.69) 따라서 거래 주체의 거래비용을 높였다.

66) 全国能源信息平台(2021.2.25.), “评论｜北京碳市场实践经验及展望”, 검색일: 2021.10.15.

67) 云南网(2021.8.2.), “全国碳排放权交易市场正式启动,金融业将在其中发挥重要作用发展碳金融 助力碳市

场(财经眼)”, 검색일: 2021.10.15.

68) 新浪看点(2021.3.10.), “专访|北京绿色交易所总经理梅德文:碳市场交易试点已为未来期货和金融化打下

良好基础”, 검색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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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정부의 정책 연속성이 부족한 문제도 있다. 즉 거래시장 관련 

정책에 수정을 가할 때는 시장에 점진적으로 신호를 발설해야 한다는 측

면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에서 제도를 급진적으로 시행하면 부작용이 발

생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거래에 참여하는 국유기업의 구조적 문제도 간

과할 수 없다. 중국의 국유기업 제도에서 투자 결정 과정이 아주 느리고, 

특히 각종 장외 협상이나 소통을 통해서만 거래를 확정함으로써 거래비

용을 높이고 거래 효율을 떨어뜨렸다. 그뿐만 아니라 아직 거래시장 참

여 주체와 거래 상품 종류가 단일하다는 한계가 있다.70) 

하지만 이것은 중국에서 정책 추진의 전반적인 특징으로 일부 영역에

서 실험을 통해 거둔 일정한 성과와 성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결국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물론 현재 단계는 이미 지방의 실험을 끝

내고 전국 단위에서 거래시장을 운영하는 것이지만, 참여 주체와 범위를 

전체 섹터에 한 번에 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리스크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중앙의 판단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무상 위주의 분배방식에서 경매 위주의 분배방식으로, 탄소강

도 감축에서 탄소 배출 총량 감축으로, 배출량 통제기업 위주에서 통제

기업, 비통제 기업, 금융기관, 중개기관, 개인 등 다원화된 주체로 점진

적으로 전환할 전망이다.71) 그리고 아직까지 전국 시장과 지방 시범지역 

제도 사이에 가격 결정 표준, 거래 모델, 거래 방식 등이 제대로 연동되

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탄

소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참여 주체인 발전 섹터 

69) 新浪财经(2021.8.17.), “碳市场:做好减碳路上那只"看不见的手”, 검색일: 2021.10.15.

70) 新浪财经(2021.8.17.), “碳市场:做好减碳路上那只"看不见的手”, 검색일: 2021.10.15.

71) 云南网(2021.8.2.), “全国碳排放权交易市场正式启动,金融业将在其中发挥重要作用发展碳金融 助力碳市

场(财经眼)”, 검색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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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거래를 추진하고 거래 정보와 탄소 배출

량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최근 중국 정부는 기업들의 탄소 배출

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공개 및 제출에 관한 엄격한 통제와 제도화를 

강조하고 있다. 국무원은 2016년 「13차 5개년 규획 온실가스 배출 통제 

업무방안」에서 온실가스 배출 정보 공시 제도 건설을 추진했고,72) 「환경

정보 공개 방법(시행)」과 「상장기업 환경정보 공시 가이드라인」 등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73) 특히 올해 5월 생태환경부는 「환경정보의 법에 근거

한 공시 제도 개혁 방안」을 출시하여 중점 기업이 녹색저탄소발전보고서

를 발간하도록 추동하고, 환경정보 관련 엄격한 법 집행을 위한 감독 처

벌 기제를 확립했다.74)

다. 중국 건설프로젝트 탄소 배출 환경영향평가 시범지역

중국 생태환경부는 「중점업종 건설 프로젝트 탄소배출 환경영향평가 

시범지역 추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허베이, 지린, 저장, 산둥, 광둥, 

충칭, 섬서 등 7개 지역에서 탄소배출 환경영향평가를 조직적으로 추진

할 것으로 밝혔다. 관련된 업종은 전력, 철강, 건재, 유색, 석유화학, 화

공 등 중점 업종이었다. 2021년 12월 말 전 시범지역은 환경영향평가 

운영 기제를 건설하고, 2022년 6월 말 전 중점 업종의 탄소배출량 수준

과 배출량 감축 잠재력을 파악할 로드맵을 확립했다.

72) 国务院(2016.10.27.), “关于印发“十三五”控制温室气体排放工作方案的通知“, 검색일: 2021.10.15.

73) 国家环境保护总局(2007.4.11.), “环境信息公开办法(试行)”, 검색일: 2021.10.15.; 环境保护部(2010.9. 

15.), “上市公司环境信息披露指南(征求意见稿)”, 검색일: 2021.10.15.

74) 生态环境部(2021.5.24.), “关于印发《环境信息依法披露制度改革方案》的通知”, 검색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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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탄소 배출 환경영향평가 시범지역과 시범업종 명단

시범지역 시범업종

허베이성 철강

지린성 전력, 화공

저장성 전력, 철강, 건재, 유색, 석유화학, 화공

산둥성 철강, 화공

광둥성 석유화학

충칭시 전력, 철강, 건재, 유색, 석유화학, 화공

섬서성 석탄, 화공

자료: 生态环境部, “关于开展重点行业建设项目碳排放环境影响评价试点的通知”, 검색일: 2021.10.15.

환경부의 문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주로 건설프로젝트의 이산화탄

소 배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것이지만,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는 메탄, 

아산화질소, 염화불화탄소, 염화 플루오린화 탄소, 육플루오린화 황, 삼

불화붕소 등 다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나마 인원과 예산이 하급 행정단위

보다 비교적 잘 갖추어진 성급 생태환경부처가 지도적 역할을 맡을 것이

라고 명시했다.75)

시범지역 이외 다른 지역에서도 탄소 배출을 환경영향평가 업무에 반

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이난성 생태환경청

은 최근 들어 「탄소 배출 환경영향평가 업무에 관한 통지」를 출시했고, 

이 통지에서 두 개의 높은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업무와 동시에 

탄소 배출 평가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76)

이러한 탄소 배출 환경영향평가는 탄소배출량 정점 행동방안을 제정하

기에 앞서 필요한 중국의 탄소 배출 데이터와 탄소 배출이 환경에 미치는 

75) 生态环境部(2021.7.27.), “关于开展重点行业建设项目碳排放环境影响评价试点的通知”, 검색일: 2021.10.15.

76) 海南日报(2021.8.5.), “海南省试行开展碳排放环境影响评价”, 검색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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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상황을 평가함으로써 행동방안의 기초가 되는 측정과 통계 그리고 

평가가 가능한 통계 검측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탄소

거래시장의 활성화와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 참고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중점업종에 대한 탄소 배출 총량 관리를 

강화할 전망이다. 중점업종의 배출 집중도에 따라 규제 방식은 달라질 

것이다. 업종별 집중도를 비교해보면, 석탄 발전, 철강, 시멘트의 3개 업

종 가운데 석탄 발전 섹터의 탄소 배출 집중도가 가장 낮고, 철강과 시멘

트 업종 기업의 배출 집중도는 비교적 높았다. 예를 들어 전국 주요 철강 

기업 434개 가운데 배출량 상위 약 15%인 66개 기업의 배출량 비중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고, 37%인 162개 기업 배출량은 80%에 육박했다. 

전국 시멘트 기업 2,858개 가운데 21%인 612개 기업의 배출량이 절반 

가까이 되었고, 42%인 1,221개 기업의 배출량이 80%에 이르렀다.77) 따

라서 탄소 배출 환경영향평가는 석탄 발전 섹터에 대해서는 좀 더 광범

위한 대상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여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고, 철강과 시멘트 섹터에 대해서는 석탄 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기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3.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 변화

가. 중앙의 지방 통제수단 강화: 지방 에너지 소비 통제 

중국 중앙정부는 탄소배출량 정점과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특히 

에너지 소비와 관련하여 지방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다. ‘두 가지 통제 목

77) 第一财经(2021.8.5.), “为进入全国碳市场做准备 部委摸底重点行业碳排放”, 검색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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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혹은 이중 통제, 双控)’는 에너지원단위 감축목표와 에너지 총소비량 

통제목표로서, 중앙정부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주도로 지방 상황을 통

제하고 있다. 예비 경보 제도를 도입하여 가장 심각한 상황인 1급 붉은

색 경보에서 제대로 통제되고 있는 상황인 3급 녹색 경보를 설정하여 지

방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러한 지표는 지방 당정 리더십의 인사고과 

항목에 반영하여 승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 5-4  2021년 상반기 각 지역 에너지 소비 통제목표 바로미터

지역 에너지원단위 감축목표 경보 등급 에너지 총소비량 통제 목표 경보 등급

칭하이 ● ●

닝샤 ● ●

광시 ● ●

광둥 ● ●

푸젠 ● ●

신장 ● ●

윈난 ● ●

샨시 ● ●

장쑤 ● ●

저장 ● ●

허난 ● ●

간쑤 ● ●

쓰촨 ● ●

안후이 ● ●

구이저우 ● ●

산시 ● ●

헤이룽장 ● ●

랴오닝 ● ●

쟝시 ● ●

상하이 ● ●

충칭 ● ●

베이징 ● ●

톈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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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바로미터 통지에 따르면 2021년 상반

기 에너지원단위 또는 에너지 총소비량이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여 1급 

경보를 받은 지역은 칭하이, 닝샤, 광둥, 광둥, 푸젠, 후베이 등 10개 성이

었다. 저장, 허난, 간쑤, 쓰촨 등 11개 지역의 상반기 에너지원단위 감축률

은 요구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상하이, 베이징, 텐진, 충칭, 산둥, 후

베이 등 11개 지역은 정해진 목표에 따라 상황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3급을 받았다. 특히 칭하이, 닝샤, 광시, 광둥, 푸젠 등 8개 지역은 에너지

원단위와 에너지 총소비량의 두 가지 목표 모두 부진한 성적인 1급 경보를 

받아 중앙정부의 고강도 개입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중앙정부는 14차 5개년 규획 기간 산업 배치와 ‘에너지 소모의 이

중 통제(双控)’ 정책을 연계하여 지방정부가 에너지 사용 예산 관리를 실행

하고, 에너지 절약 조사를 엄격히 시행하며, 두 가지 높은 프로젝트의 맹목

적인 개발을 억제하도록 추동할 것이다. 특히 이중 통제가 엄격히 추진되

게 하도록 중앙정부는 목표 책임 제도와 같은 행정 수단을 쓸 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용권 유상 사용과 거래 제도와 같은 시장 기제를 활용할 것이다. 

지역 에너지원단위 감축목표 경보 등급 에너지 총소비량 통제 목표 경보 등급

후난 ● ●

산둥 ● ●

지린 ● ●

하이난 ● ●

후베이 ● ●

허베이 ● ●

네이멍구 ● ●

주 1) 티벳자치구는 데이터 부족으로 조사 대상에 불포함, 지역 순위는 각 지역 에너지 소비 강도 하락율 기준, 2. 붉은색은 1급

경보로 상황이 아주 위험하다는 의미, 황색은 2급 경보로 상황이 비교적 위험, 녹색은 3급 경보로 진행 상황이 전체적으로 

비교적 순조롭다는 의미

자료: 国家发展改革委办公厅, “国家发展改革委办公厅关于印发《2021年上半年各地区能耗双控目标完成情况晴雨表》的通知”,

검색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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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단위 감축목표에서 1급 경보를 받은 지역은 에너지원단위가 

증가한 관할지역에 대해서 국가계획의 중점 프로젝트를 제외한 두 가지

가 높은 프로젝트(에너지 소모가 크고 탄소배출량이 많은 프로젝트, 이후 

쌍고 프로젝트, 两高项目)를 잠정 중단하고 에너지 절약 심사를 받으며, 

이러한 심사를 받는 지역 명단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

했다. 이러한 요구는 국무원의 결정일뿐만 아니라 당 중앙의 결정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78) 

그리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당 중앙의 배치에 따라 '쌍고 프로

젝트'에 대한 특별 조사(专项检查)를 단행했다. 각 지역에서 이제 곧 착

수할 계획인 쌍고 프로젝트 350개에 대해 압축해서 줄이도록 '독촉(督

促)'했고, 신규 2.7억 톤 표준석탄의 에너지 사용 수요를 감축시켰다. 하

지만 이번 특별 조사 중 발견한 것은 당 중앙과 국무원의 요구와 비교할 

때 많은 지역에서 중앙의 정책을 따르는 결단력과 업무 성과 및 효율이 

떨어진다는 사실이었다. 중앙정부는 두 가지 통제 제도를 더욱 완비하여 

이에 기초한 3년 업무방안을 출시할 예정이다.79)

나. 중앙의 지방 통제 제도 강화: 중앙생태환경보호감찰 사례  

올해 4월 중앙생태환경보호감찰(中央生态环境保护督察)조가 지방에 

진주했을 때 중점 감찰 업무는 지방의 쌍고 프로젝트의 맹목적인 추진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이었다. 감찰조는 광시성이 13차 5개년 규획의 탄

78) 国家发展改革委办公厅, “国家发展改革委办公厅关于印发《2021年上半年各地区能耗双控目标完成情况晴

雨表》的通知”, 검색일: 2021.10.15.

79) 一财网(2021.8.17.), “发改委发布会汇总：正抓紧制定完善碳达峰碳中和“1+N”政策体系”, 검색일: 20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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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배출 강도 통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6대 에너지 소모가 높은 업

종의 에너지 소비량 비율과 석탄 소비량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14차 5개년 규획에서 쌍고 프로젝트에 대한 충동이 여전히 너무 

강렬하다고 지적했다. 

광시성 바이써시(百色市)는 13차 5개년 규획 기간에 GDP 1만 위안 

당 에너지원단위가 16.74%나 증가했고, CO2배출원단위도 21.4% 상승

하여 각각 19%와 22% 줄이겠다는 임무 목표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

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후난성 역시 쌍고 프로젝트를 추가로 건설했

고, 장시성 역시 그러한 프로젝트를 통제하는 데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

다는 것이다. 세 지역에 대해 감찰조는 시정을 요구했다. 광시성에 대해

서는 쌍고 프로젝트의 맹목적인 발전을 억제하고, 장시성에 대해서도 그

러한 프로젝트를 엄격하게 통제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감찰조는 

후난성의 주민들이 신고한 3,321개 문제에 대해 처리를 끝내거나 3,091

개 문제는 처리 중이었다. 그중 책임지고 시정을 명령한 기업(责令)은 

1,862개, 처벌 입안 기업은 419개, 벌금은 2억 2,512.82만 위안, 수사 

입안은 56건, 구류 48명, 면담 194명, 문책 217명이었다.80)

감찰조의 이러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감찰과 시정요구는 환경문제와 

탄소중립 목표에 있어 중앙이 지방을 강하게 통제하는 제도로 정착되고 

있다. 사실 과거 중앙에서 관료들이 파견되어 지방을 시찰하고 발견된 

문제를 지적한 후 시정을 요구한 사례들은 많았지만, 중앙생태환경보호

감찰 제도와 같이 일련의 절차와 내용이 상세하게 제도화된 적은 없었

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중앙에서 지적한 문제에 대해 특정 대상을 향

80) 法治日报(2021.7.19.), “中央督查组披露三省区生态破坏突出问题:默许纵容,弄虚作假”, 검색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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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정확하게 책임을 묻고 시정을 요구한다는 것은 지방에서 그 시정조치

를 완료하는지를 끝까지 감독하겠다는 중앙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감찰조는 지방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가장 잘 이해

하고 있는 현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단서로 조사와 감독을 

진행한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잘못된 문제를 지적하고 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있는 기업이나 지방 당정 관료들에 대해 형사

(처벌, 수사, 구류 등), 민사(벌금), 행정(면담과 문책)과 같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제재를 가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중앙이 지방 관료들과 

기업들의 환경 관련 문제 해결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5년 8월 「환경보호감찰방안(시행)」(이하 방안)이 발표된 이래 각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보호감찰 업무를 배치했다.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

도 이러한 감찰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고 단순히 시범적으로 운영

하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최고 조정 의결 기관인 생태환경보호감찰영도

소조는 국무원급에 불과했다. 이후 이 제도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과정에서 

2019년 「중앙생태환경보호감찰업무규정」(이하 규정)이 발표되었다.81) 

기존의 방안은 중앙정부인 국무원의 주도로 시행하는 제도였다면, 2019

년 발표된 규정은 당 중앙 주도로 제도가 격상되는 것이고 생태 환경보

호 영역에서 첫 번째 당내 법규였다. 이는 국무원의 행정명령보다 더 강

한 당 중앙의 당내 법규를 통해 환경 감찰 업무를 규범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생태환경보호감찰영도소조도 국무원급에서 당 

중앙급으로 승격되었다.

81) 中国政府网(2019.6.17.), “中共中央办公厅 国务院办公厅印发 《中央生态环境保护督察工作规定》”, 검색

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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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제도는 5년마다 한 번씩 일상화된 감찰을 시행하고, 정기감찰

(例行督察)·특별감찰(专项督察)·감찰점검검토(回头看)라는 중앙급과 성

급의 감찰 체제를 확립했다. 그리고 감찰대상은 민사와 형사상의 책임과 

함께 당의 기율 요구까지 받게 되었다. 중앙생태환경보호감찰업무영도소

조는 조장, 부조장으로 구성되고 당 중앙과 국무원이 조원들을 임명한다. 

이 영도소조의 구성 조직은 중앙판공청, 중앙조직부, 중앙선전부, 국무원 

판공청, 사법부, 생태환경부, 심계서, 최고인민검찰원 등이다. 영도소조

의 실무를 전담하는 판공실은 생태환경부에 설치한다. 영도소조의 구성

조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당과 정부의 주요 부처들이 대거 포진해 있

고, 환경문제에 대한 감찰이 조직, 선전, 사법, 감사, 수사 및 기소 등과 

연계되어 지방 당정 관료들의 일탈 행위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감독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조직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감찰대상도 기존 성, 자치구, 직할시의 당 위원회와 정부에서 

중요 생태환경보호 직책을 담당하는 국무원 관련 부처와 종사하는 생산

경영 활동이 생태환경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는 관련 중앙 국유기업까

지 확대되었다. 감찰 절차도 감찰준비, 감찰 진주, 감찰보고, 감찰피드백, 

송치 이관으로 제도화되었다. 각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도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당 중앙은 환경보호의 총괄(督政) 직능을 성급으

로 완전히 일원화했다. 성급 당정 지도자는 당 중앙의 대리인이자 보완 

주체로 당 중앙에 협조하고 협력하도록 제도를 완비했다.

다. 중국의 탄소중립 추진을 통해 본 중앙-지방 관계 변화

지난 7월 30일 중앙 정치국 회의는 탄소배출량 정점과 탄소중립 업

무를 통일적이고 질서 있게 추진하고 가능한 빨리 2030년 이전에 달성 



제5장 중국 지방 차원에서의 탄소중립 추진❙ 117

가능한 탄소배출량 정점 행동방안을 출시하도록 요구했고, 캠페인 방식

의 “탄소감축” 조치와 “우선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이후에 화석연료 발

전을 퇴출하는 방식(先立后破)”을 채택하며, 탄소배출량이 높고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프로젝트(쌍고, 两高)의 맹목적인 개발을 억제할 것을 촉

구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역시 지난 8월에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각 지역과 

부처들이 탄소중립 관련 업무에서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으나, 일부 지방, 

업종, 기업들은 규범을 벗어났고(跑偏), 추진한 조치들이 실사구시, 규율 

준수, 질서 있고 점진적인 추진, 선 에너지 소모 감축과 후 화석연료인 

석탄 발전 퇴출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으로 목표

를 너무 높게 설정하고, 실제와 괴리되며, 탄소배출량이 높고 에너지 소

비가 많은 프로젝트를 억제하는 행동이 부족하며, 에너지 절약과 배출량 

감축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다고 지적했다.82) 

이처럼 탄소중립과 탄소배출량 정점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중앙-지방 

관계 변화의 전반적인 특징은 바로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

고 통제 기제 및 수단이 더욱 구체화 되는 제도화가 진행되었다는 사실

이다. 기존 기후변화나 환경보호 문제 관련 지방정부와 기업에 대한 규

제 및 감독은 주로 생태환경부 소관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생태환경부

처보다 더 많은 자원과 인력을 보유하고,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소국무원’이라고 불리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강

도 및 에너지 소모 관련 지방의 행위를 통제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주도

하고 있다.

82) 经济日报(2021.8.18.), “纠正运动式减碳全力做好保供稳价”, 검색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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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무원급에서 당 중앙급으로 승격한 중앙생태

환경보호감찰영도소조에 당정 주요 부처들이 대거 들어온 이후 이러한 

감찰제도가 탄소중립과 밀접하게 연계되면서, 탄소중립의 핵심 과제인 

지방정부와 기업의 에너지 전환 활동에 대한 감시·감독을 영도소조와 감

찰조가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당 중앙과 중앙정부가 지방에 

대한 통제와 감독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지방 당정 관료조직의 인사고

과 제도와 승진 인센티브를 탄소중립 목표와 긴밀히 연동시키는 근본적

인 개혁 없이는 지방에서 나타나는 환경문제와 관련된 고질적인 일탈 행

위를 완벽하게 규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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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탄소시장과 탄소배출권거래제 개요

2021년 2월 1일부로 중국의 국가 단위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중국의 탄소배출권 시장은 유럽연합 배출권거래 시장보다 

관리대상 탄소배출 규모 측면에서 두 배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

모이다(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21, p.22). 국가 단위 탄

소배출권거래제는 중국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정점에 도달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

책 도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83)

시장에 기반한 도구(market-based instruments)는 환경정책을 계

획하고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시장 기반 접근

법은 오염물질의 양이나 생산 방식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에, 가격 등의 

시장 신호를 통해서 기업이나 개인이 오염 수준을 스스로 조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Stavins, 2003, p.358). 기존에 환경오염 문제에 대

해서 활용되던 직접적인 “명령과 통제(command and control)”를 통

한 규제 방식은 유연성이 부족하고, 비용 측면에서 역효과를 야기하기

도 하며,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왔다(Stavins, 2003, pp.358-359). 이에 따라, 최근에는 직접

적인 규제보다는 시장에 기반한 도구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환경정책과 관련한 시장 기반 도구는 크게 가격을 통한 방식(price- 

based instruments), 수량 제한을 통한 방식(quantity-based instruments), 

83) ICAP: 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2021.3.22.), “China National ETS”, 검색일: 20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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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에 영향을 주는 방식(market friction instruments)으로 구분할 수 

있다(Rademaekers et al., 2011, p.43; Whitten, Van Bueren, and 

Collins, 2003). 가격에 영향을 주는 방식에는 환경 관련 세금을 상품에 

부과하거나 친환경 제품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법 등이 포함되며, 수량 

제한을 통한 방식의 예로는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총량을 정한 뒤 배출권

을 할당하여 거래를 유도하는 배출권거래제가 있다. 한편, 환경과 관련된 

정보 공개 또는 거래비용 절감 등을 통해서 시장에서 환경적으로 바람직

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는 환경표지인증 등이 있다. 

시장을 통한 탄소 감축 노력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는데, 국제

적으로는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공동

이행(JI: Joint Implementation),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cheme)가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들 수단은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의 효과적이고 유연한 이행을 위해 도입되었다.84) 청정개발

체제는 교토의정서 하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갖는 국가가 개도국에서 

배출 저감 사업을 이행함으로써 그 감축분만큼을 실적으로 인증(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받아 거래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공동이

행은 감축 의무를 지닌 국가들 사이에 감축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해당 

감축분(ERU: Emission Reduction Unit)을 교토의정서의 목표 달성을 

위한 실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을 정하여 배출권을 부여 혹은 판매한 뒤, 보유한 배출권보다 적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이 잔여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이다. 배출권거래제에서는 탄소(배출권)가 일반적인 상품과 같이 거

84)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는 각각 교토의정서 제6조, 제12조, 제17조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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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된다는 점에서 이를 탄소시장이라고 일컫기도 한다.85) 탄소시장에서

는 배출권뿐만 아니라 청정개발체제나 공동이행을 통해 생성된 감축분이 

거래되기도 한다. 

배출권거래제는 환경적인 외부효과를 내재화시킴으로써 효율적으로 

오염물질을 감축하도록 유도하며, 탄소세나 에너지효율 기준 등의 다른 

제도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86)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는 환경 보전과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탄소시장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

도 이미 활용되어왔다. 예를 들어, 미국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

이 1990년에 개정되면서 산성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이산화황에 대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산성비를 

줄이는 데에 있어서 성공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87) 한편, 미국

의 보전은행(Mitigation Banking) 제도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특정 지

역의 수생(aquatic) 환경에 불가피한 영향을 끼칠 때 이 영향을 다른 지

역의 습지나 하천 등의 수생 환경을 복원하거나 개선함으로써 대체하는 

제도로써, 1980년대에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88) 이처럼 

배출권거래제는 여러 환경 분야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시장 기반 도

구라고 할 수 있다.

2021년 1월 31일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세계적으로 24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8개 배출권거래제가 향후 몇 년 이내에 운영할 계획으

85)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Emissions Trading”, 검색일: 2021. 

10.15.

86)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2016), “Carbon Markets”, 검색일: 2021.10.15.

87)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2011), “Progress Report 2011: Clean Air Interstate 

Rule, Acid Rain Program, and Former NOx Budget Trading Program”, 검색일: 2021.10.15.

88)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Mitigation Banks under CWA Section 404”, 검색

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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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발 중에 있다(ICAP, 2021, p.28).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 온실가스의 양은 전 세계 배출량의 약 16%에 해당되며, 이는 EU의 

배출권거래제가 출범한 2005년 당시 5%의 세 배가 넘는 수치이다

(ICAP, 2021, p.29). 이러한 추세는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

한 주요 수단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는 한편으로

는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제도가 체계화되고 시장이 성숙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ICAP의 연차보고서에서는 2020년 초 코로나19

의 대유행으로 인해 전 세계 배출권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락했음에도 불

구하고 2사분기 이후 빠르게 회복했다는 점을 들며 배출권거래제의 안정

성을 강조하고 있다(ICAP, 2021, p.7).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국이 탄소배출권거래제를 국가 단위로 시행한다

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중국은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이며, 배출권거래제

하에 관리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세계 최대이다. 그만큼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부분도 클 것으로 예상

된다. 한편,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배출권거래 시장이 탄생함으로써, 배출권

거래제 자체의 개선과 발전,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중국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추진과정

가. 성·시 단위 시범사업

중국은 2010년 발표한 제12차 5개년 규획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집

약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

다(추장민 외, 2019, p.74). 이어 2011년 10월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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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 추진 통지(关于开展碳排放权交易试点工作的

通知)」에서 베이징시, 톈진시, 상하이시, 충칭시, 후베이성, 광둥성, 선전

시의 7개 성·시(省市)의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2013년에는 선전시, 상하이시, 베이징시, 광둥성, 톈진시의 5곳에

서 배출권거래제가 운영되기 시작했고, 2014년에는 후베이성, 충칭시의 

2곳에서 운영을 시작했다.89) 이후 2017년에는 푸젠성에서도 시범사업

이 시작되어, 2021년까지 총 8개의 성·시에서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8개 지역의 배출권거래제는 관리대상 온실가스, 배출권 총량, 배출

권 할당 방식, 배출권 평균 가격 등에서 차이가 있다(표 6-1). 충칭시는 

CO2, CH4, N2O, HFCs, PFCs, SF6의 6개 온실가스를 관리 대상으로 포함

하고 있으나, 그 외의 나머지 성·시에서는 모두 CO2만 대상이다. 배출권 

총량은 적게는 31.45MtCO2에서 많게는 465MtCO2로 성·시 간에 큰 차이

가 있었다. 2020년도 배출권의 평균 가격은 대체로 20~30위안에서 형성

되었으나, 베이징시와 상하이시는 각각 87.06위안과 40.11위안으로 다른 

지역보다 많이 높았다. 배출권 할당 방식 역시 8개 성·시 간에 차이가 있었

다. 예를 들어 충칭시의 경우에는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그랜드파

더링 방식을 사용하여 배출 허용 총량을 정한 후 매년 축소시켰으며, 베이

징시는 그랜드파더링 방식을 통해 무상 할당을 하지만 일부 업종과 신규 

진입 기업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통해 할당하며, 상하이시 등 5개 성·시

는 경매 방식을 통해 추가적으로 배출권을 시장에 공급하기도 한다.

89) 吴小燕(2021.3.30.), “2021年中国碳交易市场体系及政策解读 国家开始全面建设碳交易市场”, 前瞻经济

学人, 검색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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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과 거래액에서도 성·시 간 큰 차이를 나타냈다. 광둥성은 2020

년 총거래량이 1,949만 톤, 총거래액 5억 2,638만 위안으로 8개 성·시 

중 가장 규모가 컸으며, 그다음은 후베이성과 톈진시 순으로 나타났다(표 

6-2). 충칭시의 경우 총거래량은 22만 톤, 총거래액은 463만 위안으로 

가장 규모가 작았다. 단순히 숫자로만 비교하자면, 광둥성이 충칭시보다 

거래량은 약 90배, 거래액은 약 110배 큰 수치이다.

표 6-1  중국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8개 지역 현황 비교

성·시

(省市)
관리대상 온실가스 배출권 총량 배출권 할당 방식

배출권 평균 가격

(2020년 기준)

베이징시 CO2
50MtCO2

(2018년)
무상 할당(그랜드파더링, 벤치마킹) 87.06위안

톈진시 CO2
60-170 MtCO2

(2014년)
무상 할당(그랜드파더링, 벤치마킹), 경매 22.64위안

상하이시 CO2
158MtCO2

(2019년)
무상 할당(그랜드파더링, 벤치마킹), 경매 40.11위안

충칭시
CO2, CH4, N2O, 

HFCs, PFCs, SF6

97MtCO2

(2018년)
무상 할당(그랜드파더링) 26.38위안

후베이성 CO2
270MtCO2

(2019년)
무상 할당(그랜드파더링, 벤치마킹), 경매 27.21위안

광둥성 CO2
465MtCO2

(2020년)
무상 할당(그랜드파더링, 벤치마킹), 경매 28.21위안

선전시 CO2
31.45MtCO2

(건물 제외, 2015년)
무상 할당(그랜드파더링, 벤치마킹) 23.91위안

푸젠성 CO2
220MtCO2

(2019년)
무상 할당(그랜드파더링, 벤치마킹), 경매 17.24위안

자료: ICAP(2021)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표 6-2  2020년 8개 성·시 배출권 거래량 및 거래액

성·시(省市) 베이징시 톈진시 상하이시 충칭시 후베이성 광둥성 선전시 푸젠성

거래량(만 톤) 114.0 520.3 214.7 22.0 1,421.6 1,948.9 55.1 43.6

거래액(만 위안) 10,198.5 13,578.2 8,559.5 462.9 39,377.6 52,638.2 1,105.2 763.5

자료: 中国碳交易网 토대로 저자 작성. 검색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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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8개 성·시에서는 각각 법규 및 규정

을 제정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의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추장민 외, 

2019, pp.76). 법규와 규정이 발표된 시기는 대체로 시범사업이 시행되

는 시기와 맞물려 있다(표 6-3). 이들 법규는 배출권거래제의 적용 범위, 

배출량 및 한도 설정 방법, 배출권 할당 방식, 의무 불이행 시 처벌 규정 

등을 담고 있다(추장민 외, 2019, p.76). 

표 6-3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관련 지역 법규 및 규정

성·시(省市) 관련 법규 및 규정 발행일 시범사업 시행일

베이징시
「베이징시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방법(시행)」 2014.5.28.

2013.11.27.
「베이징시 탄소배출권 상쇄 관리 방법(시행)」 2014.9.1.

톈진시 「톈진시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임시 시행 방법」 2018.5.20. 2013.12.27.

상하이시 「상하이시 탄소배출권 관리시범운영 방안」 2013.11.18. 2013.11.26.

충칭시 「충칭시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임시 시행 방법」 2012.3.27. 2014.6.19.

후베이성 「후베이성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임시 시행 방법」 2014.4.4. 2014.4.2.

광둥성 「광둥성 탄소배출 관리 시행 방법」 2013.12.17. 2013.12.19.

선전시 「선전 경제특구 탄소배출 관리에 관한 규정」 2012.10.30. 2013.6.18.

푸젠성 「푸젠성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임시 시행 방법」 2016.9.22. 2017.1.9.

자료: 추장민 외(2019), pp.76-79와 吴小燕(2021.3.30.), “2021年中国碳交易市场体系及政策解读 国家开始全面建设碳交易

市场”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검색일: 2021.10.15.

나.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 추진과정

중국이 2013년에 7개 성·시에서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시작한 것

은 전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준비 단계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의 진행과 함께 전국 단위의 탄소시장을 개설하기 위

한 일련의 정책을 계속 발표해왔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4년 12월에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잠정 

시행 방법」을 통해 배출권거래제하에 관리될 기관의 선정, 배출권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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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등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추장민 외, 2019, p.79). 2016년 1월에

는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개설을 위한 중점 업무 추진에 관한 통

지」을 발표하여 탄소시장 개설에 관한 계획을 구체화했으며, 2017년 12

월에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구축 방안(발전산업)」을 발표하면서 전

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형식적으로 시작했다(추장민 외, 2019, 

pp.79-80).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구축 방안(발전산업)」에서는 중국의 탄소

시장 개설 계획을 총 3단계로 나눴다. 1단계는 탄소시장의 인프라를 구

축하는 것이고, 2단계는 발전산업 부문에서 배출권거래 시뮬레이션을 진

행하는 것이며, 3단계는 배출권거래제를 발전시키고 확대하는 것이

다.90) 이 계획은 2018년에 배출권거래제 관련 업무가 국가발전개혁위원

회에서 생태환경부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추진 일정이 지연되었다(추장민 

외, 2019, p.83). 계획 추진 과정에서 2019년 9월에는 「2019년도 발전

산업 주요 배출업체 CO2 배출량 할당 실시방안」을 발표하는 등 전국 단

위의 배출권거래제를 발전산업 부문에서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지속적으

로 추진했다.

2020년 12월에 생태환경부에서 「2019-2020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할당량 설정 및 할당 실시방안(발전산업)」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

업과 배출권 할당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같은 달 25일에 생태환경부에

서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방법(시행)」을 승인하여 2020년 12월 31일에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2021년 2월 1일부로 전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

가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90) 国家发展改革委, “全国碳排放权交易市场建设方案(发电行业)”, 검색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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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과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그림 6-1>과 같다.

그림 6-1  중국의 배출권거래제 발전 과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Future

탄소시장 시범사업

추진 통지
2014년 12월: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

잠정 시행 방안

2017년 12월: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

(형식적) 시행

2013년:

성시단위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시행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

단계별 추진

제14차 5개년 계획:

배출권거래제 진전

2020년말/2021년 초: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

관리 방안 발표

2021년 1월 1일:

발전산업 부문

배출권거래제

이행기간 시작

자료: IEA(2021), p.22.

3. 중국 탄소배출권거래제의 특징 및 현황

가. 중국 탄소배출권거래제의 범위와 구조

중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는 발전산업 부문에 속한 2,225개 기업에 적

용된다.91) 이들 기업의 선정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배출량 기준으

로 연간 26,000 tCO2e 이상을 대상으로 했다.92) 중국의 국가 단위 배출

권거래제는 약 40억 tCO2에 이르는 배출량에 대해 규제할 것으로 예상

되며, 이는 국가 전체의 탄소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한다.93) 현재는 관

91) 生态环境部, “纳入2019-2020年全国碳排放权交易配额管理的重点排放单位名单”, 검색일: 2021.10.15.

92) 生态环境部, “2019-2020年全国碳排放权交易配额总量设定与分配实施方案(发电行业)”, 검색일: 2021.9.15.

93) ICAP(2021.3.22.), “China National ETS”, 검색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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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대상 온실가스로 이산화탄소만을 포함하고 있으나, 검토 중인 「탄소배

출권 거래 관리 잠정 시행 조례(초안수정안)」의 온실가스 목록에 CO2, 

CH4, N2O, HFCs, PFCs, SF6, NF3가 포함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향후

에는 관리대상 온실가스의 종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발전산

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가 추후 석유화학, 화학공업, 건축자

재, 철강, 비철금속, 제지, 항공 등 주요 배출업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

망된다. 발전을 포함한 이들 산업은 2016년에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

장 개설을 위한 중점 업무 추진에 관한 통지」에 명시되어있다. 기존에 각 

성·시의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던 기업들 중에서 국가 단위의 배출권거

래제에 편입된 기업의 경우에는 더 이상 지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에는 

참여하지 않게 된다(추장민 외, 2019, p.83).

배출권 총량은 벤치마킹 방법을 통한 상향식으로 결정된다. 배출집약

도를 기준으로 각 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게 되며, 할당된 배출권의 총

합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의 총량이 된다.94) 따라서 배출권 총량은 

그 해의 생산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벤치마킹에 사용되는 배출집약

도는 <표 6-4>에 제시되어 있다.

표 6-4  발전산업 분류별 벤치마킹 계수

분류 전력 공급 기준치(tCO2/MWh) 열 공급 기준치(tCO2/GJ)

300 MW 초과의 석탄 화력발전 0.877 0.126

300 MW 이하의 석탄 화력발전 0.979 0.126

특수 석탄 화력발전(맥석, 슬러리 등 활용) 1.146 0.126

가스 발전 0.392 0.059

자료: 生态环境部, “2019-2020年全国碳排放权交易配额总量设定与分配实施方案(发电行业)”, 검색일: 2021.10.15.

94) ICAP(2021.3.22.), “China National ETS”, 검색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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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할 예정이며, 점차적으로 유상 할당 비

율을 늘려나가게 된다. 벤치마킹 계수를 전년도 생산량에 적용하여 배출권

의 70%를 할당하고, 사후에 당해연도의 생산량에 따라 추가 할당을 통해 

조정한다. 한편, 현재는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배출권 시장에 추가분을 

유상으로 할당하기 위하여 경매제도 또한 도입할 예정에 있다.95)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하여 중국상쇄배출권(China Certified Emissions 

Reduction, 이하 “상쇄배출권”)의 사용도 허용된다. 상쇄배출권이란 배

출권거래제 대상 이외의 부문에서 감축 활동을 통해 해당 감축량만큼을 

관리기관으로부터 승인받아 활용할 수 있는 배출권이다(추장민 외, 2019, 

p.87). 상쇄배출권은 배출량의 5%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96)

배출권거래제의 이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 

단위이며, 그다음 해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배출량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2021년 3월 30일에 발표된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잠정 시행 조례(초안수

정안)」에 따르면, 보고내용의 검증은 해당 행정구역의 지방정부 생태환경 

주관 부서에서 실시한다.97) 만약에 기업이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을 경우에는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조작할 경우에는 불법 

이익 몰수 및 100만 위안 이상 1,0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98) 

이러한 산정·보고·검증(MRV: 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 

95) ICAP(2021.3.22.), “China National ETS”, 검색일: 2021.10.15.

96) ICAP(2021.3.22.), “China National ETS”, 검색일: 2021.10.15.

97) 生态环境部, “碳排放权交易管理暂行条例(草案修改稿)”, 검색일: 2021.10.15.

98) 生态环境部, “碳排放权交易管理暂行条例(草案修改稿)”, 검색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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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는 시범사업이 시작된 2013년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되었으며, 현재 

최종안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있다.99)

나.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기대 효과 분석 사례100)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중국의 탄소중립 전략의 달성에 많

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제도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중국의 발전산업 부문 배출권거래제 도입

의 효과를 분석한 바가 있다(IEA, 2021, pp.1-82). 이 보고서에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의 감축 잠재력을 보

여주고 있다.

세 가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출권거래제 미도입 시나리오

이다. 이 시나리오는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전력 생산(economic dispatch) 

과 풍력 및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지원만 가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이산화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들은 시행되지 않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둘

째,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나리오이다. 이는 현재의 배출권거래제 형태, 

즉 벤치마킹 계수에 따른 할당량 설정과 무상 할당이 시행될 때의 시나

리오이다. 벤치마킹 계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강화되는 것을 가

정하고 있다. 셋째, 배출권거래제 도입 및 경매제도 확대 시나리오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더 나아가 경매제도를 통한 유상할당이 2025년부

터 10%로 시행되어, 2030년에 30%, 2035년에는 50%까지 확대되는 것

을 가정한다.

99) 生态环境部, “碳排放权交易管理暂行条例(草案修改稿)”, 검색일: 2021.10.15.

100) 본 절에서는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의 기대 효과에 대한 가장 최신의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인 IEA(2021)의 

“The Role of China’ ETS in Power Sector Decarbonisation”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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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분석 결과는 <그림 6-2>에 제시되어 있다.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때 탄소 배출 감축 효과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만 도입할 때보다 경매제도도 함께 시행할 때 감

축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2  시나리오별 발전산업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2020~20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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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미도입 배출권거래제 시행 배출권거래제 및 경매 제도

자료: IEA(2021), p.10.

각 시나리오별로 살펴보면,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나리오 하에서는 배

출권 가격이 2020년 톤당 100위안 수준에서 2035년에는 톤당 360위안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연간 배출량은 배출권거래

제 미도입 시와 비교했을 때 570MtCO2 가량(약 12%)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감축 효과는 주로 석탄 화력발전의 효율성 증대와 발전 

부문에서의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기술 사용 확대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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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화석연료 에너지원에서 비화석연료 기술로의 전환, 석탄 화력발

전에서 가스 화력발전으로의 전환, 기술의 효율성 향상 등이 탄소 감축

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배출권거래제뿐만 아니라 경매제도도 함께 도입하는 시나리오에서는 

배출권거래제만 시행하는 시나리오보다 500MtCO2 가량(약 10%)의 추

가적인 감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경매제도를 도입하면 그만

큼 무상 할당량이 감소하게 되어 더 많은 기업이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

게 되어 배출권 가격, 즉 탄소 배출에 따른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따라

서 경매제도는 탄소 배출이 더욱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탄소 배출

의 비용 상승은 기존의 석탄 화력발전보다 재생에너지, 원자력, 가스 화

력발전의 경쟁력을 높여준다.

이처럼 IEA의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의 시

행은 중국이 발전산업 부문에서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

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경매제도가 시행되면 

배출권거래제를 더욱 강화시켜 추가적인 감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배출권 가격의 추세

2021년 7월 16일 전국 단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개장했다. 상하

이시는 탄소배출권 거래를 책임지고, 우한시는 탄소거래 등록과 등록 취

소 업무 및 결산 등을 책임지도록 이원화시켰다.101)

101) 观察者(2021.7.17.), “采用上海、武汉“双城模式”,全国碳排放权交易正式上线”, 검색일: 2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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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일부터 9월 3일 현재까지 배출권 가격은 일별 종가 기준으로 톤

당 44.66위안에서 58.70위안 사이에서 거래되었다(그림 6-3). 그동안 

배출권 가격이 큰 등락폭을 보이지는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완만한 감소 추세에 있다. 9월 3일까지의 누적 거래량은 844만 톤, 누적 

거래액은 4억 1,616만 위안이다.

그림 6-3  탄소배출권 가격 추세(2021년 7월 16일~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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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上海环境能源交易所 토대로 저자 작성. 검색일: 2021.10.15.

배출권거래제가 실제 탄소 감축 효과로 이어지는 데에는 배출권의 할

당 방식과 가격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앞서 살펴본 IEA(2021)의 시

나리오 분석 역시 탄소 가격이 2020년 톤당 100위안 수준에서 2035년 

톤당 360위안 수준으로 오른다는 가정 하에서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배출권의 초과 할당이 지속되어 가격이 낮게 

형성된다거나, 가격이 불안정해져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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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감축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중국 탄소시장이 배출권 과잉공급으

로 인해 가격의 급락이 일어나고 감축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이루어진 바가 있다.102)

아직까지 전국 단위의 탄소배출권 시장이 개장한지 얼마되지 않은 초

기 단계이기 때문에 가격 추세를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성·시 단위의 시

범사업에서의 2020년 평균 가격과 비교해본다면, 현재까지 톤당 44.66

위안에서 58.70위안 사이에서 유지된 가격은 베이징시보다는 낮지만 그 

외 7개 성·시보다는 높은 수준이다(그림 6-3, 표 6-1). 하지만, IEA 

(2021, p.44)에서 분석 시나리오의 2020년 예상 가격인 100위안에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중국의 탄소 가격을 2021년 9월 9일 현재 대 미국달러 환율인 0.155

위안/달러를 적용할 경우 대략 6.9달러에서 9.1달러 사이이다. 2021년 

4월 기준으로 전 세계 탄소 가격을 살펴보면, 톤당 1달러 미만부터 137

달러까지 넓은 범위에서 형성되어 있다(그림 6-4). 각 국가의 탄소 가격 

제도는 서로 다른 범위와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World Bank, 2021, p.26), 중국의 현재 탄소배출권 가격은 

낮은 편에 속한다. 한편, 파리협정의 2℃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탄소 가

격이 2020년까지 최소한 톤당 40에서 80달러가 되어야 하고 2030년까

지는 최소한 50에서 100달러가 되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High-Level 

Commission on Carbon Prices, 2017, p.3). 2020년 최소값인 40달

러에 비추어보아도 중국 탄소시장의 현재 가격은 권장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2) Bloomberg Green(2021.4.15.), “China’s Carbon Prices Could Plummet to Zero, Researcher Says”, 

검색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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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전 세계 탄소 가격 현황(2021년 4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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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중국 탄소시장에서의 현재 배출권 가격은 중국이 탄소중립 목

표를 실현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향후 전국 단위의 탄소배출권거래

제도가 안착이 되고, 할당량의 점진적 축소와 경매제도 도입 등이 얼마

나 잘 이루어지는가에 중국 탄소시장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라. 타국 배출권거래제와의 비교 분석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배출권거래제는 2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

에서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가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ICAP, 2021, 

p.37).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는 2005년에 도입되었으며, 2021년부터

는 제4기(2021~2030)가 시작되었다. 중국의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시장이었다. 시행 기간이 오래

된 만큼 제도적으로도 안정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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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제 역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2015년에 시행되어 현재는 3

차 계획기간(2021~2025)에 있다. 시행 당시에는 유럽연합에 이어 세계

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탄소시장이었으며, 동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

로 국가 단위의 의무적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한 나라이다(ICAP, 2021, 

p.136). 따라서 이들 두 배출권거래제도와 중국의 배출권거래제를 비교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가장 먼저 대상과 범위를 살펴보면, 유럽연합은 크게 발전 부문, 산업 

부문, 항공 부문으로 대상을 구분하고 있으며, 총 10,569개 업체가 발전 

및 산업 부문에서 참여하고 있다(ICAP, 2021, p.38). 관리대상 온실가스

는 CO2, N2O, PFCs이며, 배출권 총량은 2021년 기준 1,610MtCO2e이

다(ICAP, 2021, p.37). 한국은 전환(발전, 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항

공), 폐기물, 기타(수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고, 현재 685개 기업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다. 관리대상 온실가스는 CO2, CH4, N2O, 

HFCs, PFCs, SF6로 가장 많은 종류의 온실가스를 규제하고 있으며, 배

출권 총량은 2021년 기준으로 589MtCO2e이다(ICAP, 2021, p.137). 

중국은 앞의 두 시장과는 달리 발전산업 부문에서 2,225개 업체에 한정

해서 시작한 상황이며, 향후 다른 부문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관리대상 

온실가스 역시 CO2로 한정되어 있으며, 배출권 총량은 사후에 결정되는 

방식으로 2021년 기준으로 약 4,000MtCO2e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ICAP, 2021, p.111). 관리대상과 범위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은 현재 

제도의 도입기에 있으며, 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하면 점차적으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 감축을 위한 배출허용총량(cap) 설정 방식에서도 약간씩 차이가 

있다. 유럽연합은 2030년 기후 목표 계획(2030 Climate Targe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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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립하고, 위원회에서 배출권거래제의 수정 절차를 진행한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배출허용총량을 정하는데, 이 총량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감으

로써 탄소 배출을 줄이게 된다. 한국도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

라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한다. 그리고 각 계획기간의 운영 성과 등을 반

영하여 배출허용총량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게 된다. 앞선 두 제도에 비

해 중국의 배출권거래제는 배출허용총량 절대값을 설정하지 않는다. 그 

대신 「2019-2020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할당량 설정 및 할당 실시방안

(발전산업)」에서 정하는 벤치마킹 계수를 통해 참여 업체에 배출권을 할

당하고, 할당된 총 배출권을 합산한 것이 배출허용총량이 된다. 이 경우 

생산활동이 증가하면 배출허용총량은 함께 증가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

의 배출권거래제는 총량보다는 배출집약도 개선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

다(추장민 외, 2019, p.91). 

할당 방식에 있어서 유럽연합은 경매제도(유상할당)와 벤치마킹 방식

에 따른 무상할당을 활용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그랜드파더링 

방식도 사용했으나, 제2기부터는 벤치마킹 방식으로 할당하고 있다. 현

재 제4기를 기준으로 배출권의 57%가 경매를 통해 할당될 예정이다. 

한국은 부문과 업종에 따라 그랜드파더링 방식과 벤치마킹 방식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벤치마킹 방식의 적용을 확대하여 3차 계획기간에는 전

체 배출량의 60% 이상을 벤치마킹으로 할당할 예정이다(기획재정부, 환

경부, 2019, p.15). 경매제도에 의한 유상할당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하

고 있으며, 3차 계획기간에는 전체의 배출권의 10% 이상을 유상으로 

할당한다. 중국은 현재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 있다보니 배출권 전량을 

벤치마킹 방식을 통해 무상으로 할당할 예정이다. 유럽연합과 한국도 

초기에는 전체를 무상할당으로 진행한 바 있다. 중국의 배출권거래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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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히 자리잡기 시작하면 경매를 통한 유상할당 역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권 거래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는 시장의 안정을 위

해 중요하다. 유럽연합은 사용하지 못한 배출권을 다음 이행연도에 사용

할 수 있는 이월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 반대로 다음 해의 배출권을 미리 

사용하는 차입은 동일 거래기간 내에서만 허용한다. 국제적으로 인정받

은 청정개발체제나 공동이행의 경우 2020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21년부터 시작되는 제4기부터는 사용할 수 없다.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폭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안정화비축(Market Stability Reserve) 

제도 또한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계획기간 내에

서의 차입과 이월이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차입은 할당량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만 가능하며, 이월은 계획기간 중 연평균 순매도량 범위 내에서

만 가능하다(기획재정부, 환경부, 2019, p.6). 국내의 외부사업 감축실적

을 통해 확보한 한국상쇄배출권(Korean Credit Unit)을 사용할 수 있으

며, 해외 감축실적은 국내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는 것이 2021년부터 

인정된다.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서 차입과 이월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다. 중국 내의 감축사업 실적을 통한 중국상쇄

배출권은 각 업체의 검증된 배출량의 최대 5%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상

의 내용은 <표 6-5>에 정리되어 있다.

표 6-5  EU, 한국, 중국의 배출권거래제 주요 특징 비교

EU 한국 중국

부문 발전, 산업, 항공 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기타 발전산업

온실가스 CO2, N2O, PFCs CO2, CH4, N2O, HFCs, PFCs, SF6 CO2

감축 기준 총량 규제 총량 규제 배출집약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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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제한요인 및 한계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여러 요소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탄소 배출에 관한 산정·보고·검증(MRV)체

계이다. 정확한 배출 자료는 배출권거래제의 설계와 실행에 있어서 핵심

적인 요소이다(Stoerk, Dudek, and Yang, 2019, p.483). 2013년부터 

성·시 시범사업을 진행해오는 동안 각 업체 자료가 동질적이지 않고 정

확도에서도 문제가 확인되고 있다(Stoerk, Dudek, and Yang, 2019, 

p.480; Wang et al., 2019, p.4; Zeng et al., 2018, pp.97-99). 자료

의 정확도는 곧 해당 시장의 신뢰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자료 수집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산정·보고·검증체계에 관한 역량 강화 및 제3자 검

증체계 도입 등도 가능하다(Zeng et al., 2018, pp.99-102).

시장 및 거래 기능의 강화도 중요한 요소이다. 배출권거래제는 결국에

는 시장의 활성화에 따라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때 그 효율성이 보장

된다. 현재 발전산업 부문에만 한정되어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고 있는

데, 이들 부문에는 다수가 국가가 소유한 기업이다. 이들 기업이 이윤 극

대화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시장 기능에 기반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도는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Wang et al., 

EU 한국 중국

할당 방식
무상할당(벤치마킹), 

경매제도

무상할당(그랜드파더링 및 벤치마킹),

경매제도
무상할당(벤치마킹)

유동성 장치

차입 및 이월 허용, 

국제 상쇄분 미인정, 

시장안정화비축 제도

차입 및 이월 허용, 상쇄배출권
차입 및 이월 허용 여부 미확정,

상쇄배출권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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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p.5). 한편, 시장의 거래 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현재는 선물(future)이나 옵션(option) 등 탄소배출권과 관련

된 파생금융상품이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을 도입

함으로써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탄소시장의 기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Liu et al., 2015, p.265).

배출권거래제 관련 법제의 완비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11년에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 추진 통지」

를 발표했고, 이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2020년 12월에 생태환경부에서 

「2019-2020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할당량 설정 및 할당 실시방안(발전

산업)」과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방법(시행)」를 발표함으로써 2021년 2

월 1일부터 국가 단위의 배출권거래제가 정식 시행되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고, 2021년 3월 30일에 「탄

소배출권 거래 관리 잠정 시행 조례(초안수정안)」을 발표하여 여전히 의

견 수렴 과정에 있다. 배출권거래제 자체에 관한 법제도 완비되어야 함

과 동시에 에너지, 환경, 가격, 조세, 금융 등 관련 분야에서의 법제 정비

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Liu et al., 2015, p.265).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목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다른 배출권거래제와는 달리 

중국의 경우에는 배출집약도에 따라 사후적으로 배출허용총량이 결정되

기 때문에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 배출집약도가 줄어들더라도 여전히 

배출 총량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배출집약도를 통한 목표 설정은 탄소

시장 도입으로 인한 국가 경제의 위축이나 및 정치적 반대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에너지집약산업에서의 기술 개발과 시설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Stoerk, Dudek, and Yang, 2019, p.477).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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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 절대량의 감소가 요

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배출허용총량을 지속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

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한중 탄소시장 협력방안의 모색

2018년 기준으로 중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06GT으로 세계 1

위이며, 일본은 1.16GT으로 5위, 한국은 0.65GT으로 8위이다.103) 동

아시아에 위치한 이들 세 국가를 모두 합치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 간에 탄소시장 협력이 이루

어진다면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

에 따라 2016년에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가 제안하여 한·중·일 탄소가

격제 포럼을 매년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국가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에 한국이 가장 먼저 시작했다. 1차 

계획기간(2015~2017)과 2차 계획기간(2018~2020)을 거쳐서, 현재는 3

차 계획기간(2021~2025)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

되어감에 따라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실효적 감축 

추진, 할당방식 개선, 시장기능 확대, 국제 탄소시장 연계·협력을 중점적

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기획재정부, 환경부, 2019, p.11).

중국은 2013년부터 성·시 단위의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2021년에 

공식적으로 국가 단위의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었다. 시행 초기라는 점

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제도가 확정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며, 이에 

103)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2020), “Each Country's Share of CO2 Emissions”, 검색일: 20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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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중국은 국제협력이나 탄소시장 연계보다는 내부적으로 제도 안착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추장민 외, 2019, p.140).

일본의 경우 현재 국가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는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탄소가격 제도를 검토 중에 있다. 이와 별개로 지방정부 단위에서 도쿄

와 사이타마현이 각각 2010년과 2011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서로 연계가 되어 운영된다. 하지만 설정된 목표가 높지 

않아 실질적인 감축 효과는 다소 불확실한 상황이다(Ewing and Shin, 

2017, pp.23-24).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인 연계를 위해서는 배출허용총량에 대한 엄격

성, 가격 관리 제도, 상쇄 제도에 대한 인정 등 기술적인 요소들이 중요

하다(Qi and Choi, 2019, p.13). 한국과 중국은 각각 사전적 및 사후적

으로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중국은 

시행 초기라 가격 관리나 상쇄 제도 등이 안착되지 못했다. 한편, 일본은 

국가 단위의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동

아시아 국가 간, 혹은 한국과 중국 간의 직접적인 탄소시장 연계를 위한 

여건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 단위에서 탄소시장을 연계한 사례로는 유럽연합과 스위스의 배

출권거래제도가 있다. 유럽연합과 스위스는 각각 2005년과 2008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했으며, 연계를 위한 협상의 과정 및 규정을 맞추는 

작업은 약 10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ICAP, 2021, p.52). 마침내 2020

년 1월부터 두 시장은 연계되어 배출권의 이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동일

한 벤치마킹 계수의 적용은 2022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유럽연합과 스위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장의 연계라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각 국가는 연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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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적절한 수준에서 연계를 시도할 것이다. 유럽연합

과 중국의 배출권거래제 협력 가능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두 시장의 

연계는 자중손실(welfare loss) 없이 추가적인 탄소 감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Li, Weng, and Duan, 2019, p.1241). 반

면, 중국의 에너지 집약 산업 부문은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제한 없는 

연계를 할 경우에는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개발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

되었다(Li, Weng, and Duan, 2019, pp.1240-1242).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은 탄소시장의 연계에 관하

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며, 중국의 배출권거래제가 정착되면 

향후에는 상호 협력에 대한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제도 

안착 과정에서의 노하우나 산정·보고·검증(MRV)체계에 관한 기법 공유 

등 다양한 방면에서 양국의 배출권거래제 발전을 위한 협력이 가능할 것

이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배출허용총량, 할당 기준(벤치마킹 계수 등), 

경매제도, 상쇄제도 등의 조율을 통해서 탄소시장 간의 실질적인 교류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 결론

2.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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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

특정한 지구 평균기온 값을 유지하기 위해 인류가 배출할 수 있는 

CO2의 허용량을 탄소예산(carbon budget)이라고 부른다. 가장 일반적

으로는 산업화 이전 시기 대비 1.5~2℃ 상승이라는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CO2 배출허용량을 탄소예산으로 산정한다. 그렇다면 가

장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산정한 탄소예산은 어느 정도일까?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50%의 확률로 1.5℃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탄소예산은 CO2 약 4,600억 톤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높은 

66%의 확률로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CO2를 약 3,600억 

톤만 배출할 수 있다. 2℃ 목표는 어떠할까? 목표 달성 확률 50%일 때 

배출할 수 있는 CO2 양은 1조 3,100억 톤, 66% 확률일 때는 1조 1,100

억 톤이다. 따라서 연 350억 톤 이상의 CO2를 배출하는 현재의 추세가 

유지된다면 2029~2030년경 1.5℃ 목표 달성은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2048~2053년경에는 2℃ 목표마저 지킬 수 없게 된다.104)

제3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2019년 중국의 CO2 배출량은 세계 

CO2 배출량의 3할을 차지하는 약 102억 톤이었으며, 칭화대 시나리오

에 따르면 2030년 탄소배출량 정점을 찍을 때 약 106억 톤을 기록하게 

된다. 그러므로 세계 CO2 배출량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30년

까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저탄소 전환 및 탄소중립의 

실현을 통해 1.5~2℃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위기를 최소한의 피해로 막

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가장 큰 의미를 지닐 것이다. 이런 면에서 

104) Hausfather(2021.8.10.), “Analysis: What the New IPCC Report Says about When World may Pass 

1.5℃ and 2℃”, 「Carbon Brief」, 검색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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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게임 체인저(game changer)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제2장 및 제4장에서 살펴본 대로, 중국 역시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위

험과 기회에 따른 자국의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법제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중국의 최상위 국가계획인 5개년 규획

을 순차별로 살펴보면, 중국은 에너지집약도, 탄소집약도, 총에너지소비

량, 총석탄소비량, 재생에너지 비중 등 온실가스 배출량과 직접 연관되는 

다양한 지표를 기준으로 삼아 이를 계속 개선하는 방식으로 기후변화정

책을 발전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특정한 지표가 5개년 규획에 한번 

등장하면, 이는 다음 5개년 규획에서 더 향상된 목표로 제시되었다. 그리

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조치들, 즉 보조금, 세제 혜

택, 설비 지원, 연구개발비 확대, 소비량 규제, 시장거래제 등이 새로이 

등장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매 5개년 규획의 목표를 모두 상향 달성

하는 패턴으로 이어졌다.

수차례의 5개년 규획 속에서 경제발전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개선·발전되어 온 여러 지표상의 목표 및 기후변화정책은 곧 중국의 기후

외교로 직결되었다. 1997년 채택되어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 시기, 중

국은 G77을 이끄는 개도국의 리더로서 철저히 개도국의 입장을 대표했다. 

이 시기 중국은 UNFCCC와 교토의정서의 원칙인 ‘공동의 그러나 차별

화된 책임(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을 

들어 이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고, 개도국에게 부여하는 어떠한 온실가스 

감축의무에도 반대하면서 발전할 권리를 주장했으며,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작성·제출의 의무도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기

후변화에 책임이 더 큰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강화해야 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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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기후변화 피해의 보상 차원에서 개도국에게 막대한 재정적·기술

적 지원을 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새로운 기후의정서의 채택을 목표로 했던 2009년 코펜하겐 

COP15 당시, 중국은 이전에 비해 더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CBDR 

원칙의 강조, 선진국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요구, 국가보고서 작성 의무 

거부는 여전했으나, 경제발전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자발적인 감축 노력

을 할 것을 약속하였고, 처음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하였다. 또한 당시 출범한 미국의 오바마 정부와 협력하여, 미·중의 

참여 부재로 유명무실해진 교토기후체제를 새로운 협력체제로 만들겠다

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중국의 이러한 외교적 입장 변화는 제11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변화한 중국의 국내정책 및 목표를 반영한 결과였다는 

점을 앞에서 분석한 바 있다.

2013년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중국은 COP15 때보다 더 적극적인 

기후외교를 펼쳤다. 2014년 ‘기후변화에 관한 미·중 공동선언’을 통해 

파리협정 채택을 실질적으로 이끌었고, 2020년 세계 주요 온실가스 배

출국 중 개도국으로서는 처음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여 파리기후체제의 

공식 출범과 탄소중립의 세계적 주류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후 미국 

트럼프 정부의 역행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기존의 입장을 유지함

으로써 EU와 함께 세계 기후리더의 위상을 굳건히 하였다. 중국이 적극

적·주도적 외교로 입장을 바꾼 배경에는 2011년부터 시작된 제12차 5

개년 규획의 목표 및 성과가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이전의 목표를 더욱 향

상시킨 제13차 5개년 규획의 목표 및 성과가 곧 2030 NDC의 상향과 

2060 탄소중립 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49

제14차 5개년 규획 속에서 중국은 저탄소 발전을 통해 탄소중립의 초

석을 닦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표현하였다. 현재 에너지 및 기후변화와 

관련한 세부적인 제14차 규획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의 대규모 확대, 이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국가 전

역의 전력망 구축, 전기차·수소차 등 신재생에너지 수송 수단의 확대, 석

탄발전 제한,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확대, 전국 단위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 등 다양한 지원 및 압박 정책을 강화할 것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하

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제6장에서 분석한 대로, 전국 단위 탄소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은 

중국이 국가 수준에서 탄소에 적절한 비용을 부과하고, 기존의 경직된 

‘명령과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더 유연한 시장기제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를 감축하고자 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2013년 

7개 성·시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경험을 축적한 이후, 탄소중립 선언 

직후인 2021년 2월부터 국가 단위의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시장을 단일국가에서 탄생시켰다. 현재는 발전 부문에

서만 시행하고 있고, 배출집약도를 기준으로 삼는 등 다른 배출권거래제

에 비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

이나, EU에서도 그러했듯이 초기의 시행착오를 거쳐 제도가 정착되면 

중국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

겠다. 이에 따라 중국보다 먼저 전국 단위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한 

우리나라와의 협력 여지 또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5장에서 다룬 바와 같이, 중국은 기후·에너지 목표의 달성을 위해 

중앙-지방 간의 고유한 거버넌스를 활용해 왔다. 중앙정부가 계획을 수

립하고 지방정부의 시행을 감독·평가하는 방식이다. 중앙정부가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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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임무를 지방정부에 분배하여 지시

하면, 지방정부는 각자의 계획과 시행방식을 통해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정 지방정부에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중앙정부

는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각 지방정부는 배분된 임무를 달성하고, 이것

이 모두 취합되면 국가 차원의 성과 달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지금까지의 

중국 기후변화정책의 특징이었다. 현재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가 한층 더 

강화된 가운데,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다양한 대응은 대단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되겠다. 특히 석탄의 생산과 소비, 탄소집약적 업종, 재생에너

지 인프라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이

는 지방정부들의 정책적 행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대책이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국가 구조의 전환 속에서,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 추진과정을 감독·관리하고, 지방정부 및 기업을 제어·독려하

며, 외교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임무가 중국 정

부에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중국은 점진적으로 

목표를 상향하면서, 이를 꾸준히 그리고 정확히 달성하는 방식으로 기후

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녹색

산업 분야에서도 여타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확고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려 할 것이고, 산업적 국제탄소표준을 자국의 국익에 맞

게 정립하려 할 것이며, 국제 탄소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려 할 것

이다. 따라서 중국의 탄소중립 추진과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임

과 동시에, 여타 국가들과 새로운 패권을 두고 외교·통상적 갈등을 빚을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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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함의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로 토대로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중국의 탄소중립 추진은 가속화가 이루어지는 전환의 지

점까지 일정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가속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중국은 스스로 수립한 계획에 충실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과도한 압력은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일

으킬 가능성이 높다.

현재 중국은 여전히 기후변화 대응을 망설이거나 이에 저항하는 국가

군에서는 벗어나 있으나, 탄소중립의 실현을 앞당기고자 하는 국가군으

로부터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방향과 속도의 면

에서 고유한 입장을 정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서구 국가들을 중심으

로 중국의 탄소중립 추진을 더욱 강하게 촉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저

항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동시에 자국의 정책에 대해서는 탄소중

립 달성을 위한 목표 및 제도를 강화하며 탄소중립 경로로의 조기 진입

을 추진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EU를 필두로 한 선진국 진영 및 기후·환경단체에서는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해외에서의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2021년 말 개최된 

UNFCCC COP26에서 ‘2030년 이전 탄소배출량 정점 달성 및 2060년 

탄소중립 달성’으로 설정된 목표시점을 더 앞당겨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 

줄 것을 중국에 요청한 바 있다.105) 중국은 미국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

105) Dlouhy(2021.9.30.), “Kerry Pushes China to Slash More Planet-Warming Gases by 2030”, 

Bloomberg Quint, 검색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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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해외에서의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국제사회에 선언

했으나, 2030년 목표의 강화나 탄소중립 달성 시점을 앞당기는 일에 대

해서는 추가 조치를 거부하였다.

앞의 <표 2-8>과 같이, 중국은 이미 상향된 NDC를 제시하였으므로, 

최소한 제14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에는 목표의 추가 변경 없이 이를 

고수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 강화될 것

으로 보이나, 2025년까지 중국은 스스로 설정한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

으며 국내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비를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상황 및 의도가 비교적 분명한 이상, 국제사회의 과도한 압박은 

오히려 중국을 자극하여 강한 저항(backlash)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중국이 탄소배출량 정점을 조기에 달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는 국제사회 차원에서 인센티브의 창출과 협력의 방안 역시 계속 고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서구와 중국의 군사·안보적 갈등

이 첨예하게 이루어지는 작금에 있어,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및 윈윈의 기제를 유지·강화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겠다.

둘째, 중국의 탄소중립 추진은 산업적 측면에서 세계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게 된 ‘자신감’의 근

간에는 녹색산업에서의 세계적인 경쟁력 우위가 존재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중국은 세계 태양광 패널의 약 70%, 세계 전기차의 약 50%, 세계 

배터리의 약 75%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을 정도로 ‘세계 녹색산업의 공

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게다가 세계 풍력 설비의 38%, 세계 태양광 

설비의 36%,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41%(2020년)를 혼자 차지할 정도로 

‘세계 녹색산업의 시장’ 측면에서도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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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녹색성장’은 보조금, 세제혜택, 연구개발 등 

정부의 지원(push) 정책에 크게 힘입은 것이라는 점을 본문에서 분석한 

바 있다. 이러한 성장모델이 향후 정부의 지원 없이 세계적인 시장경쟁

에 그대로 노출되었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유효할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인해 녹색제

조업에서의 이익률이 하락하는 경우, 중국이 계속 이러한 정책을 고수

할지에 대해서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원을 통한 

녹색산업에서의 성취가 탈탄소 전환으로 자연히 이어질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이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녹색산업 지

원과 함께 석탄소비량 및 에너지소비량 규제 등의 압박(pull)을 늘려가

고 있으나, 이는 지원 측면과 달리 작은 성취라도 이루기 위해 큰 노력

과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녹색산업 분야에서의 성취

를 탄소중립에의 자신감의 근간으로 삼은 중국에게, 실제 온실가스 배

출량 감축으로 결과를 내야 하는 탈탄소 전환은 전혀 새로운 도전과제

로 다가올 것이다.

한편 녹색산업의 영역을 벗어나면,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석유화학 

등 기존 탄소집약적 제조업의 분야에서 중국은 그야말로 전환의 기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EU에서 본격적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로 인

해, 중국의 기존 산업경쟁력 근간이 크게 변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적극적으로 노

력하는 국가가 산업경쟁력을 잃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막기 

위해, 무역품목에 동일한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인 CBAM을 도입하

기로 하고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2025년까지 CBAM이 적용될 예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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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업종(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기준으로, 막대한 양의 철

강과 알루미늄 등을 EU에 수출하는 중국은 세계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큰 영향을 받을 국가로 추산되고 있다(이천기, 박지현, 박혜리, 2021, 

p.23). 이러한 추세가 무역규칙으로 확립된다면, 결국 모든 산업군에서 

탄소배출량 및 탄소집약도를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고, 기존의 제조업 

성장모델은 더 이상 산업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CBAM의 도입과 세계 산업·통상·에너지 구조의 변화, 그리고 2030년 

이후 중국의 탄소배출량 정점 및 탈탄소 전환 등이 어우러진 세계는 현

재로서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예컨대 EU에서 철강제품에 CBAM이 도

입되면, EU에서는 지금까지 저렴하게 구입해 오던 중국산 철강제품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그러면 탄소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EU의 철강기

업들은 산업경쟁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저렴한 중국산 철강을 

재료로 사용해 온 EU의 자동차업계, 기계업계 등은 구입비용이 올라 생

산비 역시 상승하여 가격경쟁력을 잃게 된다. 중국 철강업계 입장에서 

보면, EU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높은 탄소비용을 부담해야 하니 CBAM

을 적용하지 않는 다른 시장(‘오염피난처’)을 개척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그 시장에 저렴하게 공급되는 중국산 철강제품으로 인해 철강 

공급과잉 및 가격하락이 발생하여, 그 시장의 판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는 매우 단편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생각해 본 예시일 뿐이며, 

현재 중국이 높은 경쟁력을 지닌 다양한 제조업군에 CBAM이 도입됨과 

동시에 중국의 탈탄소 전환이 진행된다면, 세계의 산업질서에 나타날 영

향을 짐작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다. 이는 추후 다양한 측면에서의 

심도 있는 연구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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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중국의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중국 내 지역별 상황 및 격차의 현

실이 두드러지게 드러날 것이며, 중앙정부는 이에 대한 정치적 조정을 위

해 더 높은 수완과 역량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중국은 중앙정부에서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로 목표를 분

배하여 달성을 촉구하고, 향후 지방정부의 성과를 모두 집계하면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목표를 달성하

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정부는 중앙의 강력한 지도하에 목표 달성을 

요구받았으며, 지방정부는 중앙에서 부여하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목

표 달성의 동기를 얻었다. 결국 중앙의 탄소중립 추진이 강화될 때, 이러한 

중앙-지방의 거버넌스가 효과적으로 작동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런 면에서 2021년 말 중국을 강타한 전력난은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21년 8월 말 이후 중국은 31개 지역(성·

시·자치구) 중 10개 지역(장쑤, 광둥, 푸젠, 후베이, 샨시, 윈난, 광시, 신

장, 닝샤, 칭하이)에서 강력한 전력공급 제한조치를, 헤이룽장, 지린, 랴

오닝의 동북 3성 포함 산둥, 허난, 안후이, 저장, 후난, 구이저우의 9개 

지역에서 일정한 전력공급 제한조치를 할 정도의 전력부족 사태를 겪었

다(Fishman, 2021, p.2). 이 전력난의 원인은 중국의 탄소중립 추진과

정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추진을 시작하며 지방

정부의 에너지 소비를 강도 높게 통제하였고, 중앙정부의 기준을 충족시

키지 못한 지방정부는 에너지 소비 저감을 위해 전력공급을 강제 제한한 

것이 금번 전력난의 핵심 원인이다. <표 5-4>에서 에너지원단위 또는 에

너지 총소비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1급 경보를 받은 10개 지역과 이

번에 강력한 전력공급 제한조치를 받은 10개 지역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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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중국 전력난의 근본적인 이유는,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목

표로 한 성과를 내지 못한 지방정부에 대해 중앙이 가한 통제에서 찾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전력제한 조치로 인해 알루미늄 등의 

원자재 제조공장이 가동되지 못함으로써, 중국 제조품의 생산량 부족, 가

격 상승, 세계 공급망 차질이라는 연쇄효과가 발생하였다.106) 이후 중앙

에서는 전력난 해결을 위해 이중통제 목표를 비교적 충실히 이행한 동북 

3성(헤이룽장, 랴오닝, 지린) 등에서 생산한 전력을 경제 규모가 큰 다른 

지역으로 보냈기 때문에, 에너지 목표를 비교적 충실히 달성한 지방정부

에서도 심각한 전력난을 겪게 되었다.107)

이번 전력난 사례는 중국의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

형적인 구조의 것이다. 중앙의 강력한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정부는 중앙의 규제를 받게 되는데, 목표 달성의 인센티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다면 지방의 목표 미달은 계속 발생할 것이며, 지방의 특

성 및 역량의 격차로 인해 규제에 따른 영향도 다르게 나타나서 ‘억울한’ 

곳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중앙의 통제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심각할 경

우, 중앙은 석탄제한 조치를 풀고 다시 석탄화력발전을 늘리는 등의 역

효과가 강하게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의 지방 역량 강화, 역량별 목표 배분, 인센티브의 제공을 충분히 고려하

지 않는다면, 중앙은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이 어려울뿐더러 지방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 예상된다.

106) 한겨레(2021.10.3.), “중국 전력난 여파로 공급망 충격... 글로벌 인플레 ‘경고음’”, https://www.hani. 

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13678.html, 검색일: 2021.10.5.

107) 아주경제(2021.10.6.), “[중국 전력난 분석] ‘제일 억울한 건 동북 3성’”, https://www.ajunews.com/ 

view/20211005111351613,  검색일: 20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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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중국에서 국가 단위 탄소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이상, 국제 탄

소시장의 연계 필요성이 높은 강도로 제기될 것이다. 탄소시장이 국제적

으로 형성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국제적인 탄소가격의 설

정 기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탄소에 전 지구적 

차원에서 합당한 가격을 부과하여, 탄소배출권을 구입하거나 탄소배출량

을 감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 중 하

나이기 때문이다. 202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 

21%에 대해서만 탄소가격이 부과되고 있었으나, 2021년 중국에서 발전 

부문 전국 단위 탄소시장이 가동되면서 전년 대비 약 6%p가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108)

파리협정 제6조에서는 국가 간의 자발적 협력 및 지속가능체제를 통

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국제적 이전 제도와 이를 통한 국가별 온실가스

의 감축목표의 달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1년 UNFCCC COP26에서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Paris Rulebook)이 확정되어 관련 제도의 세계

적 활성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더하여, EU가 도입하고자 하는 

CBAM은 국가 단위에서 부과하는 ‘적절한 탄소가격’의 산정을 수출시 

제출할 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바, 국제적인 탄소가격의 산정과 

국제 탄소시장의 연계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추세에 의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을 비롯한 국가 단위의 탄소시장이 세계 도처에서 계속 발

전할 경우, 이보다 앞서 국가 단위의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한 한국, 

그리고 지역 단위에서의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 온 일본과 중국 탄

108) Hartmann and Chunquan(2021.8.5.), “This is Why Countries should be Joining International 

Carbon Market 'Clubs'”, World Economic Forum, 검색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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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장을 연계하고자 하는 ‘동북아 탄소시장 설립’에 대한 논의 역시 활

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장애

요인으로 인해 동북아 탄소시장의 형성에는 분명한 어려움이 따르겠지

만, 삼국 공통의 이익을 확보하고, 그린뉴딜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탄

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시장기

제를 활용한 국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시장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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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 이후 중국의 주요 기후정책·법109)

1. 경제 전반 분야

□ 「제13차 5개년 기후변화 대응 과학기술 혁신에 관한 특별 규획」 (“十三

五”应对气候变化科技创新专项规划) 

이 계획은 중국 과학기술부, 생태환경부, 중국기상국이 발표했다.

□ 「제13차 5개년 에너지 발전 규획」 (能源发展“十三五”规划)

최근 계획은 「에너지 발전전략 행동 규획(2014-2020)」 (能源发展战

略行动计划(2014-2020年))에서 세운 목표를 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새 목표 중에는 연간 1차 에너지 소비 상한을 2020년까지 50억 표준석

탄환산톤(standard coal equivalent, SCE)으로 정한 내용도 있는데 이

에 따르면 연간 1차 에너지 소비 성장률을 2.5%로 제한해야 한다. 연간 

석탄 소비는 2020년까지 41억 톤 이하로 억제해야 한다. 

전체 1차 에너지 믹스에서 비화석연료의 비중은 2020년까지 15% 이

상으로 상승해야 한다. 천연가스의 비중은 10%에 도달해야 하고 석탄 

비중은 58% 이하로 줄어들어야 한다. 더불어 2020년까지 원자력 발전 

설치 용량은 58기가와트에 도달할 예정이며 추가로 2020년에 30기가와

트 규모의 발전 시설이 착공될 예정이다. 

수력, 풍력, 태양에너지 발전 설치 용량은 2020년에 각각 최소 340기

가와트 (양수발전 40기가와트는 별도), 210기가와트 (205기가와트는 전

109) Gallagher and Xuan(2018), pp.166-199의 내용을 번역한 후 일부 수정하였다. 원문에 영어로 된 계획

명은 모두 각각에 해당하는 중국어 원문으로 바꿨으며, 이를 다시 한국어로도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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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계통 내, 5기가와트는 해상), 110기가와트 (60기가와트 이상의 분산형 

태양에너지 시스템 및 5기가와트의 태양열 발전 포함). 에너지 자급도는 

80% 이상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하여 중국은 2020년까지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5년 수준 대비 18% 감축하고자 한다.

□ 「에너지 기술 혁명 혁신 행동계획(2016-2030)」 (能源技术革命创新

行动计划(2016-2030年)) 

이 계획의 목표는 2020년까지 중국이 독자적인 에너지 혁신 분야에서 

상당한 개선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에는 핵심 기술 측면에서 중대한 도

약에 성공하고 에너지 기술과 장비, 주요 부품, 소재 측면에서는 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된다. 2030년까지는 중국의 에너지 산

업이 유기적으로 공조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도록 뒷받침하는 역

량을 갖춘 에너지 기술 혁신 시스템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것이다. 또 

이 무렵에는 중국이 에너지 기술의 세계적 강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 행동계획에는 또한 2020년, 2030년, 2050년의 혁신 목표를 

제시한 「에너지 기술 혁명을 위한 중점 혁신 행동 로드맵」(能源技术革命

重点创新行动路线图)도 포함되어 있다.

□ 「도시의 기후변화적응 행동방안」 (城市适应气候变化行动方案)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중국주택도시농촌건설부가 공동 발표한 

이 계획은 기후회복성 지수를 도농 계획 체계, 건설 계획, 산업개발계획

에 통합하고, 기후회복성을 갖춘 30개의 시범 도시를 건설하고, 도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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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적인 기후회복성 관리능력을 개선하고, 2020년까지 녹색 건물의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제13차 5개년 온실가스 배출통제 업무방안」 (“十三五”控制温室气体

排放工作方案) 

2020년까지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을 2015년 기준 18% 감축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 「제13차 5개년 에너지 절약 및 배출 저감 종합업무방안」 (“十三五”节

能减排综合工作方案)

에너지 집약도 의무 감축 목표가 2007년 지방정부에 할당되었다. 제

13차 5개년 계획에서 발간된 최신 업무 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GDP 

10,000위안당 중국 전체 에너지 소비를 2015년 대비 15% 감축하겠다

는 목표를 제시했다. 에너지 총소비량은 최대 50억 TSC로 제한되고 총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량은 전국적으로 2015년 대비 10% 이상 

줄이기로 했다. 최신 업무 계획은 또한 100-1,000-10,000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 절약 프로그램(100-1,000-10,000 Energy Conservation 

Program)을 기획하여 중국의 100대 에너지 소비 기업을 중앙정부 관리

하에 두고, 1,000대 에너지 소비 기업은 개별 성급 정부의 관리하에 두

며, 추가로 10,000개의 에너지 대량 소비 기업들은 더 작은 단위의 지방

정부가 관리하게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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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효율 라벨 관리 방법」 (能源效率标识管理办法)

중국은 국가 차원의 에너지 효율 라벨 제도를 냉장고와 에어컨에 우선

하여 도입했다. 개정된 조치에는 에너지 효율 라벨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조사와 수입자가 해당하는 제품 목록에 

있는 에너지 소비 제품에 라벨을 사용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 「생태문명 제도개혁 종합방안」 (生态文明体制改革总体方案)

이 계획은 전국적인 총 탄소 배출량 통제 시스템과 실행 메커니즘을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삼림, 초지, 습지, 해양 탄소흡수원을 증대할 효과

적인 메커니즘을 수립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국가기후변화대응규획(2014-2020)」 (国家应对气候变化规划(2014- 

2020年))

이 계획은 2020년까지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수

준의 40~45%까지 감축하고, 1차 에너지 소비에서 비화석연료의 비중

을 15%까지 늘리며, 삼림 면적과 임목 축적률을 2005년 기준 각각 

4,000만 헥타르와 130만 세제곱미터만큼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

고 있다. 

□ 「중점 기업체와 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 보고 업무 조직 및 발전에 

관한 통지」 (关于组织开展重点企(事)业单位温室气体排放报告工作

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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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후변화 적응전략」 (国家适应气候变化战略)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분명한 지침과 원칙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적응 

목표를 제안하고 있다.

□ 「염화불화탄화수소 퇴출 관리 계획」 (氟氯烃淘汰管理计划)

중국은 2015년까지 수소불화탄소 3,386 오존층파괴잠재톤(ODP ton) 

감축을 목표로 2011년부터 산업 및 상업 냉장 부문에서 수소불화탄소 단

계적 퇴출 관리 계획(HPMP) 1단계를 실시하고 있다. 또 중국 정부는 천연 

냉매 기술에 초점을 맞춘 2단계 계획을 2016년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2단계는 2020년까지 수소불화탄소 4,749 ODP톤을 감축하고 이에 

더해 2026년까지 4,684 ODP톤을 추가로 감축함으로써 2020년과 

2025년까지 각각 35%와 67.5%를 감축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목표를 뒷

받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2013년 「염화불화탄화수소 생산, 판매 그리고 사

용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加强含氢氯氟烃生产、销售和使用管理的

通知)를 발표하면서 염화불화탄화수소를 생산하거나 100 입방 톤 이상의 

수소불화탄소를 소비하는 모든 기업은 할당량 허가증을 받고 100 입방톤 

미만을 소비하는 기업들은 각 지역 환경보호청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 「기후변화대응 국가방안」 (中国应对气候变化国家方案)

중국의 첫 지구온난화 정책 기획인 이 프로그램은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목표, 기본 원칙, 주요 행동 분야, 정책

과 조치를 개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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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경제촉진법」 (循环经济促进法)

2005년 중국 국무원은 「순환 경제 발전 가속화에 대한 몇 가지 의견」

(加快发展循环经济的若干意见)을 발표했다. 이 문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순환 경제 실행 촉진을 지원하는 최초의 문서였다. 2010년에는 국가발

전개혁위원회가 「순환 경제 발전 규획 편성 지침」(循环经济发展规划编制

指南)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각자의 구체적 상황에 맞추어 

순환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에는 국무원이 「순환 

경제 발전전략 및 단기 행동계획」(循环经济发展战略及近期行动计划)을 

발표하면서 중국의 단계별 순환 경제 발전 목표를 수립했다. 국가발전개

혁위원회는 또한 「순환 경제 추진 계획」(循环经济推进计划) 문서를 

2014년과 2015년에 발표했다. 여기에는 (수자원, 광물, 토지, 석탄 등)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공업, 농업, 도시에서 자원과 폐기물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과 계획이 포함되었다. 이에 더하여 중국 공

업정보화부는 재제조 제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제조 제품 목록」

(再制造产品目录(第六批)) 6판까지 발간했다.

□ 「에너지 절약 중장기 특별 규획」 (节能中长期专项规划) 

이 계획에는 2020년까지의 에너지 절약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GDP 

10,000위안당 에너지 소비는 2020년에 1.54TCE로 낮아지고, 2003년

부터 2020년까지 연간 평균 에너지 절약률은 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

다. 또한 2020년까지 주요 제품 생산 단위당 에너지 소비는 선진국 수준

에 도달 또는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또한 에너지 효율 개선

의 핵심 분야와 핵심 프로젝트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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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송 분야

□ 「제13차 5개년 교통 운수의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발전 규획」 

(交通运输节能环保“十三五”发展规划)

이 계획은 2020년까지 교통수단별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관한 세부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차량: 운송량 1단위당 에너지 소비를 2005년 수준에서 2013년까지 

10%, 2020년까지 16% 감축해야 한다. 운송량 1단위당 이산화탄소 배

출량은 2005년 수준에서 2015년까지 11%, 2020년까지 18% 감축해

야 한다.

선박: 운송량 1단위당 에너지 소비는 2005년 기준 2014년까지 15%, 

2020년까지 20% 감축해야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5년 기준 

2015년까지는 16%, 2020년까지는 22% 줄어야 한다.

1인당 도시 운송 수단: 에너지 소비는 2005년 수준에서 2015년까지 

18%, 2020년까지 26% 감소해야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5년 

수준에서 2015년까지 20%, 2020년까지는 30% 감소해야 한다. 이에 

앞서 중국 정부는 2008년에 「도로 수로 교통 에너지 절약 중장기 규획

요강」(公路水路交通节能中长期规划纲要), 2011년에는 「녹색 순환 저탄

소 교통 운수 발전의 가속 추진에 대한 지도의견」(加快推进绿色循环低

碳交通运输发展指导意见)과 「제12차 5개년 도로 수로 교통 운수의 에

너지 절약 및 배출 저감 규획」(公路水路交通运输节能减排“十二五”规划)

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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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신에너지 자동차 중점 특별 실시방안 (의견수렴안)」 

(国家重点研发计划新能源汽车重点专项实施方案(征求意见稿))

전기차 주요 프로젝트는 10차 5개년 계획 기간 이후로 863개의 프로

그램에서 중요한 일부였다. 2015년에 중국 과학기술부는 향후 5년에 걸

쳐 핵심 주요 프로젝트로서 신에너지 차량의 연구 개발 지원 계획 수립

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0년에 배터리 모듈은 

300와트시/킬로그램 이상의 에너지 집약도를 갖춰야 하며 연료전지 차

량은 2020년까지 “수천 대”의 시장 규모를 달성해야 한다.

□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및 사용을 위한 재정 보조 조정 정책」 (调整新能

源汽车推广应用财政补贴政策)

이 정책 조정은 중국 재무부,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

혁위원회가 2016년 12월에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 조정안은 2015년 발

표된 「2016-2020년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및 사용을 위한 재정 보조 정

책」(2016-2020年新能源汽车推广应用财政支持政策)을 보완하며 2009

년 처음 도입된 기존 정책의 6차 조정이다. 이 조정안은 순수 전기자동

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는 2016년 수준에서 20% 감축,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2016년 수준에서 40%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정안에 따른 순

수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전기차량에 대한 중앙정부 보조금의 범위는 

20,000위안에서 44,000위안이다. 연료전지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기준은 변화 없이 차량 1대당 200,000위안에서 500,000위안이다. 

2013년 9월 중국 재무부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중국 전기자동차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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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안을 발표했다. 250㎞ 이상의 순수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최

대 60,000위안(약 9,400달러), 운행 거리 150㎞와 80㎞ 이상의 전기차

를 사는 소비자는 각각 50,000위안과 35,000위안을 받을 수 있다.

□ 「경량 차량 오염물질 배출 제한 및 측정 방법(국6 기준)」 (轻型汽车污染

物排放限值及测量方法(中国第六阶段))

2016년 12월, 중국 생태환경부는 경량 차량 배출 물질에 대한 제한 및 

조치 방법 제6단계의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2020년 7월 1일부터 발효되

는 중국 6 기준 2020년 이후 기간에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배출 규제 기준 

중 하나이다. 유럽의 배출 기준을 흡사하게 따랐던 이전의 표준 단계와 달

리 중국 6 기준은 유럽과 미국(캘리포니아주 규정)의 규제 요구사항 중 모

범 관행(best practices)을 뽑아 종합하고 중국 고유의 규정을 추가했다.

□ 「에너지 절약, 신에너지 차량 및 선박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에 관한 

통지」 (关于节约能源, 使用新能源车船车船税优惠政策的通知)

2015년, 중국 재정부, 공업정보화부, 국가세무총국이 공동으로 발표

한 정책이다. 2012년 도입한 정책의 개정판이다. 이 정책에 따르면 신에

너지 차량과 선박은 차량세 및 선박세가 면제된다.

□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시범보급 시범지역 업무 발전」 (开展

节能与新能源汽车示范推广试点工作)

당초 이 계획은 10개 도시에서 정부 보조금을 통해 대규모로 전기 자

동차 발전을 촉진하고 특히 대중교통 전기자동차 도입에 집중적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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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되었던 “10 도시 1,000 자동차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후 이 

프로그램은 88개 도시로 확대되었다. 교통운수부가 2015년 발표한 「운

송 산업에서의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사용 가속화 추진에 관한 실시의견」

(加快推进新能源汽车在交通运输行业推广应用的实施意见)에서는 2020년

까지 중국 도로를 주행하는 신에너지 차량의 숫자를 300,000대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중 200,000대는 신에너지 버스, 100,000대

는 신에너지 택시와 배달 차량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 「경량 차량 상용차의 연료 소모량 제한」 (轻型商用车辆燃料消耗量限值)

승용차에 관한 중국의 첫 연료 소비 기준은 2004년 도입되었다. 그 

최신판인 4단계 승용차 연료 소비 기준은 2014년 공업정보화부가 발표

했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어 중국

에서 판매되는 신형 승용차를 규제한다. 이 기준은 2020년 신형 승용차

의 평균 연료 소비를 100킬로미터당 5ℓ로 전망하고 있다.

4단계 규제는 차량 최대 연료소비량 제한과 함께 각 차량 제조사의 생

산 차량 전반에 대한 공차중량 분배에 근거하여 각 제조사에 대한 기업 

평균 연료 소비(CAFC) 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2007년 상업용 경

차에 대한 연료 소비 기준을 도입하였으며 2015년 이 기준을 개정했다. 

최신 기준은 2018년 1월 1일에 발효되며 2007년 기준보다 18~27% 정

도 더 엄격해져 신형 상용 경차의 연료 소비 수준을 2012년 대비 2020

년에는 20%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공업정보화부는 2008년에 대형 상용차에 관한 연료 소비 기준을 개발하

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형 상용차 연료 소비 기준 2단계는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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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최종 확정되었다. 2015년 7월 1일부로 중국에서 판매되는 (특수 전문

직군 차량을 제외한) 모든 대형 상용차는 2단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발전 규획(2012-2020)」 (节能

与新能源汽车产业发展规划(2012—2020年))

이 계획은 2015년까지 500,000대의 배터리 전기자동차(BEV) 및 플

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을 생산하고 2020년까지는 생산 능력을 

2,000만 대까지, 누적 생산량과 판매는 500만 대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계획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무원은 2014년 「신에

너지 자동차 보급 및 사용 가속화에 대한 지도의견」(关于加快新能源汽车

推广应用的指导意见)을 발표했다.

3. 전력 분야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국가기후변화 대응규획(2014-2020)」(国家应对气候变化规划(2014- 

2020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국

가 탄소배출 거래시장이 세워질 예정이다.

□ 「오염물질 배출통제 허가제 실시방안」 (控制污染物排放许可制实施

方案)

이 계획은 배출의 추가 감축을 목적으로 2020년까지 중국의 모든 고

정오염원에 면허를 의무화한다. 모든 기업은 공업 생산 개시에 앞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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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를 신청해야 하며, 이를 통해 관계 당국이 사전에 오염을 감시할 수 있

게 된다. 배출 정책에 따라 기업은 오염물질 배출 허가를 취득하게 되며 

이를 통해 허용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농도, 양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제한을 위반하는 기업은 조업 중단부터 형사 기소에 이르는 엄격한 벌칙

을 받게 된다. 이 정책은 2016년 말까지 화력발전소와 제지업체에 적용

될 예정이며 이후 2017년까지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15개 

주요 산업에 추가로 적용될 예정이다.

□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액 보장성 구매 관리방법」 (可再生能源发电全

额保障性收购管理办法)

이 문서는 전력망 회사가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생산 전력을 최소 할당

된 시간 이상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

에너지청이 출력제한을 겪고 있는 전국 각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 유형

별 연간 가동시간 할당량 계획을 담당한다. 각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재

래식 발전소와 전력망 회사는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출력제한을 벌충할 

수 있게 한다.

□ 「전기에너지 대체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推进电能替代的指导意见)

이 지침은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 전력 산업에서 분진을 일으키

는 석탄 및 연료 1억3,000만 톤을 대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

면 석탄 소비 대비 전력생산 비율이 1.9% 증가해야 하며 최종에너지 소

비 대비 전기에너지 비율은 1.5% 증가하여 27%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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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목표지도제도(target-setting system) 수립에 

관한 지도의견」 (建立可再生能源开发利用目标引导制度的指导意见)

각 성과 하위 지방정부에 대해 수력발전을 제외한 재생에너지에 관한 

(2020년 실시) 포트폴리오 표준이 최초로 발표되었다. 

□ 「태양광발전 규모 관리 개선 및 경쟁방식 배치 프로젝트 실행에 관한 

지도의견」 (关于完善太阳能发电规模管理和实行竞争方式配置项目

指导意见)

2016년 1월부터 최저금액 (및 기타 지표 고려) 입찰자가 태양광발전

소 건설을 수주하게 된다.

□ 「제13차 5개년 전력 발전 규획」 (电力发展“十三五”规划(2016- 

2020年))

2020년까지 중국의 전력 소비는 6,800테라와트시(TWh)에 이를 것으

로 추산된다. 이는 매년 평균 3.6~4.8% 증가한 수치다. 1인당 사용량은 

2020년까지 약 5,000킬로와트시(kWh)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계

획은 에너지원별 전력생산의 구체적인 목표와 더불어 시스템 개량과 개

선 기준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제13차 5개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규획」 (可再生能源发展“十三五”

规划)

이 계획은 태양력,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지열 에너지를 포함한 다

양한 재생에너지 개발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은 제1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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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2.3조 위안(대략 3,800

억 달러)에 이르고 연간 재생에너지 사용은 7억 3,000만TCE에 이를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이 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 녹색인증(Renewable Energy Green 

Certificates)(간단히 녹색인증(Green Certificates)) 거래를 위한 전국

적 제도 수립을 주장하고 있다. 이 메커니즘을 통해 전력생산 기업의 비

수력 재생에너지 사용을 증빙할 수 있게 된다. 2020년에는 비수력 재생

에너지로 생산되는 전기가 각 전력생산회사에서 생산하는 총 전력생산량

의 최소 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반적 계획과 병행하여 수력, 풍력, 바이오에너지, 태양력, 해양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에 관한 개별적인 13차 5개년계획 또한 발표

되었다.

□ 석탄화력발전소의 청정효율개발 촉진

이 분야에 관한 최근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석탄화력발전소 초저배

출 및 에너지절약 개조 전면 실시 업무방안」(全面实施燃煤电厂超低排放

和节能改造工作方案), 「중국 석탄전력의 질서 있는 발전 추진에 관한 통

지」(关于促进我国煤电有序发展的通知), 「석탄화력발전 계획 및 건설의 

추가조정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调控煤电规划建设的通知), 「건설조건 

승인 미충족의 석탄발전 프로젝트 일괄 취소에 관한 통지」 (关于取消一

批不具备核准建设条件煤电项目的通知), 「석탄발전 산업의 노후 생산능

력 추가 퇴출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做好煤电行业淘汰落后产能工作的

通知), 「열병합관리방법」(热电联产管理办法) 등이다. 이 지침들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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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소배출 및 에너지 절약을 달성하기 위한 석탄발전소의 개량은 동부 지

역에서는 2017년까지, 중부 지역에서는 2018년까지, 그리고 서부 지역

에서는 2020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이미 생산력이 초과인 13개 성에

서는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명령이 내려지며 여기에는 주요 석탄 생산지

인 내몽골, 산시성(陕西省), 산시성(山西省)이 포함된다. 추가로 15개 성

에서는 이미 승인된 발전소 건설이 연기된다. 전력 갭이 있는 성의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는 비화석연료 발전 프로젝트에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성간 에너지 이전 및 수요자 측 관리 기법을 통해 신규 석탄발전소 수요

를 감축하도록 한다.

가동 개시 수년이 경과되고 에너지 효율, 안전성, 환경보호 면에서 뒤

떨어지는 화력발전소들은 단계별로 퇴출되며 화력발전소용으로 최소 20

년 이상 가동된 300㎿ 미만의 응축기와 25년 이상 가동된 응축추출기는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13차 5개년계획 동안 20기가와트의 

노후 석탄발전소가 퇴출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재생에너지발전차액보전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 차액 보전(Feed-in Tariff, FIT)에 관한 최

신 개정내용은 2016년 12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태양광 발

전 및 육상 풍력발전 발전차액 조정에 관한 통지」(关于调整光伏发电陆上

风电标杆上网电价的通知)이다. 이 공고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태양광발

전에 대한 발전 차액 보전은 지역에 따라 0.65위안/kWh(0.094달러

/kWh)에서 0.85위안/kWh 사이로서 2016년 수준에서 13~19% 정도 

감소를 나타냈다. 2018년 기준 육상 풍력발전에 대한 발전 차액 보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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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위안/kWh에서 0.57위안/kWh 사이로 2016년 수준에서 15% 감소

세를 보였다. 신규 배치된 태양광발전에 대한 발전 차액 보전은 2017년 

0.42위안/kWh에서 변동이 없었다. 해상 풍력발전(0.85위안/kWh), 조

간대(intertidal) 풍력발전(0.75위안/kWh)도 마찬가지였다. 공고에 따르

면 최근 지원액 감소는 태양력 발전 및 풍력발전 시설 설치비용의 꾸준

한 감소가 반영된 것이다.

□ 「전력 시스템 개혁 심화를 위한 몇 가지 의견」 (关于进一步深化电力体

制改革的若干意见)

이 개혁안은 전력 산업 분야에서 경쟁을 장려하고 기존 가격체계를 개

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계획을 통해 송전 산업을 계속 전력망 회사가 

담당하는 동시에 전력 판매 및 신규 송/배전 사업에 사회자본이 점진적

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 자본 유입은 네거티브 목록에 포함되

지 않은 모든 분야에서 허용되며 이 경우 정부의 승인도 필요 없다.

□ 「태양광 발전 건축물 사용 재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잠정방법」 (太阳能

光电建筑应用财政补助资金管理暂行办法)

「Golden Sun 시범공정 실행에 관한 통지」 (关于实施金太阳示范工

程的通知)

2009년 3월 중국은 처음으로 태양력 발전 보조금인 건물 일체형 태양

광(BIPV) 설비 지원금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BIPV에는 20위안/와트, 옥

상 발전설비에는 15위안/와트의 보조금을 선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2009년 7월에는 두 번째 국가 태양력 보조금 프로그램인 금태양시범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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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Golden Sun Demonstration Project)이 재정부, 과학기술부, 국가

에너지청에 의해 개시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시범 태

양광 프로젝트에 2009년에서 2012년에 걸쳐 보조금을 선금 일시금으로 

제공했다.

□ 「신재생에너지법」 (可再生能源法)

2006년 1월에 발효된 기존 법률은 “중국의 에너지 구조를 최적화하고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여기에는 보조금, 가격 관리, 

감독 조치가 포함되었다. 개정된 법률은 “보호적 전액 획득 제도(protective 

full-amount acquisition system)”를 실시한다. 2005년 법률에도 국가 

전력망 기업이 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력 전체를 구매해야 한다는 

비슷한 요구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세부 사항이 결여되어 실행에 어

려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전력망 기업들은 행정 허가서를 

취득했거나 정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재생에너지 발전 기업들과 협력

을 체결하여 이들이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전기 중 전력망 동기화 기술 

표준을 만족하는 분량 전체를 구매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

된 전기 구매를 거부하는 전력회사에는 재생에너지 기업이 부담하는 경

제적 손실의 최대 2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4. 산업 분야

□ 「에너지절약 표준체계 구축방안」 (节能标准体系建设方案)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질량감독검험역총국, 표준화 관리위원회

는 「100대 에너지 효율 표준 추진 공정」(百项能效标准推进工程)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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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개시했다. 2017년 1월 기준, 총 104개의 의무 에너지 소비 표

준과 73개의 의무 에너지 효율 표준이 발표되었다. 이 새 프로그램은 

모든 주요 에너지 집약적 산업과 제품을 포괄하고 중국의 에너지 효

율 표준 80%가 2020년까지 국제 표준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하도록 

만들고자 한다. 

□ 「셰일가스 개발 규획 (2016~2020)」 (页岩气发展规划(2016-2020年))

이 계획은 해당 5개년 동안 최대 지하 3,500ｍ에 매장된 셰일가스 자

원을 채굴하고 2020년까지 300억 세제곱미터의 가스를 생산하는 목표

를 세우고 있다. 또한 2030년까지는 가스 생산을 800억에서 1,000억 세

제곱미터까지 증산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 국가에너지국(NEA)은 셰일가스 개발 계획(2016-2020)을 

승인했다. 국가에너지국은 「셰일가스 개발규획(2011~2015)」(页岩气

发展规划(2011-2015年))에 따라 2013년 중국의 첫 셰일가스 산업 정

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셰일가스가 중국의 전략 신흥 사업 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셰일가스 산업에 대한 세제 유인 정책을 

내놓았다.

□ 「제13차 5개년 에너지 절약 및 배출 저감 종합업무방안」 (“十三五”节

能减排综合工作方案)

2020년까지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산업의 부가가치를 GDP의 3%

까지 높임으로써 국내 경제의 주축 산업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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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녹색발전규획(2016-2020)」 (工业绿色发展规划(2016-2020年))

공업정보화부는 2016년 「공업녹색발전 규획(2016-2020)」(工业绿色

发展规划(2016-2020年))을 발표하고 녹색 공급망을 통한 녹색 제조업 

진흥과 더불어 제13차 5개년계획 및 「중국제조 2025」(中国制造2025)의 

달성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공업 녹색발전 특별행동 실시방

안」(工业绿色发展专项行动实施方案)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발

표되어 기존 산업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촉진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에는 「제12차 5개년 공업 에너지 절약 규획」(工业节能“十二五”规

划)이 발표되었다.

□ 「셰일가스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보조금 정책 공포에 관한 통지」 (关于出

台页岩气开发利用补贴政策的通知)

2015년 재정부는 2016년~2018년 기간 동안 기업들이 개발한 셰일

가스 1세제곱미터당 0.3위안(0.049 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발표했다. 이

는 2012-2015 기간 동안 제공된 0.4위안에서 하향된 것이다. 2019년부

터 2020년까지는 탐사한 셰일가스 1세제곱미터당 보조금이 0.2위안으

로 추가로 하향될 예정이다. 

□ 「공업 전환 및 고도화 규획(2011-2015)」 (工业转型升级规划(2011—

2015年))

2011년 국무원은 「공업 전환 및 고도화 규획(2011-2015)」(工业转型

升级规划(2011—2015年))을 배포하고 녹색 저탄소 산업 개발을 촉진하

기로 했다. 2015년에는 「중국제조 2025」(中国制造2025)를 개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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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구조 최적화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이 계획은 혁신 디자인 역

량 강화, 에너지 효율 증진, 녹색 전환 촉진, 기존 산업의 개량 및 초과 

시설 해소 등의 전략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석탄 청정고효율 이용 실행 규획(2015-2020)」 (煤炭清洁高效利用

行动计划(2015-2020年))

이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원탄 선별비율(raw coal selective ratio)을 

2017년 70%에서 2020년까지 80%로 높일 예정이다. 또한 기존 석탄발

전소의 평균 석탄 소비량을 2020년까지 310g/kWh 미만으로 감축할 계

획이다. 이때가 되면 전력용 석탄 사용이 전체 석탄 사용량의 60% 이상

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요 석탄 소비 부문에서 석탄의 효율

적이고 청정한 사용을 위한 기술 개선을 하고 구식 화로와 보일러의 퇴

출을 가속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제품 인증관리방법」 (节能低碳产品认证管理办法)

2013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잠정 규제를 발표한 후 국가발전개혁

위원회와 국가질량감독검험역총국이 공동으로 최종 규제 규정을 발표했

다. 2016년 3월까지 중국은 2건의 인증 제품 목록을 발표했다.

□ 「석탄화력발전소 초저배출 및 에너지절약 개조 전면 실시 업무방안」 

(全面实施燃煤电厂超低排放和节能改造工作方案)

이 계획은 석탄발전소에 적용되는 에너지 효율 및 오염물질 배출 기준

을 강화하게 된다. 발전 능력 600MW 초과 석탄발전소는 202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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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Wh당 300 석탄 환산 그램(g of coal equivalent)을 달성해야 한다. 

건설 중 또는 계획 중인 석탄발전소는 천연가스 발전소와 같은 수준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한다.

□ 「에너지 효율 “선두주자” 제도 실시방안」 (能效“领跑者”制度实施方案)

이 프로그램은 에너지 효율을 선도하는 “리더”들에게 인센티브를 주

는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고에너지소비 제품과 장비, 산업 및 

공공기관의 에너지 효율 수준을 높이기 위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인

센티브 프로그램과 산업 벤치마크를 통해 현행 에너지 효율 기준을 높일 

계획이다.

□ 「원유·천연가스 자원세 개혁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통지」 2011 (关于

原油天然气资源税改革有关问题的通知) 2011

「석탄자원세 개혁 실시에 관한 통지」 2014

(关于实施煤炭资源税改革的通知) 2014

중국은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자원세를 2011년 개혁했고 2014년

에는 석탄에 대한 신규 자원세율을 설정했다. 이러한 개혁에 이어 중국

은 원유, 천연가스, 석탄에 대한 자원세를 생산이 아닌 소매가에 근거하

여 부과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하고자 한다. 세율은 원

유와 천연가스의 경우 5에서 10%, 그리고 석탄은 2에서 10% 범위에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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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大气污染防治行动计划)

이 계획은 5년에 걸쳐 전국의 대기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심각한 

오염을 대폭 감축하며 베이징-톈진-허베이성, 양쯔강 삼각주, 주장 삼각

주 지역의 대기질을 확실히 개선하기 위한 안을 내놓고 있다. 2017년까

지 사람의 흡입 가능성이 있는 미세먼지(PM) 수준을 지급 시 이상에서 

2012년 수준의 최소 10%까지 낮추고 대기질이 좋은 날의 일수를 전년 

대비 증가시키는 계획이다. 베이징-톈진-허베이성, 양쯔강 삼각주, 주장 

삼각주 지역의 미세먼지 수준은 각각 25, 20, 15% 감소시키며 베이징의 

연간 미세먼지 농도는 60mcg/m로 유지한다. 전체 에너지믹스에서 석탄 

소비의 비중은 현재의 68%에서 2017년 65%로 낮춘다.

□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2011년판)” 관련조항 개정에 관한 결정」 

(关于修改〈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2011年本)〉有关条款的决定)

이 지침은 산업 시설의 최적화와 개량을 통해 중국의 에너지 절약과 

배출 물질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제시되었다.

□ 낙후된 생산능력 퇴출계획

「낙후된 생산능력 퇴출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加强淘汰落

后产能工作的通知)와 함께 산업 전반의 생산용량 감축은 2010년 상당히 

증가했다. 2012년에는 공업정보화부가 19개 산업부문 후진 생산시설 철

폐에 관한 목표 발표 공고 「2012년 19개 낙후된 생산능력의 생산산업 

퇴출 목표 임무 하달에 관한 통지」(关于下达2012年19个工业行业淘汰落

后产能目标任务的通知)를 내놓았다. 2012년에 심각한 초과 설비 산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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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목된 산업들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평판 유리, 조선업이었다. 

2013년과 2014년에 19개 산업부문에서 퇴출 기업 1차, 2차 명단이 각

각 발표되었다. 2013년에는 국무원이 「생산능력의 심각한 과잉모순 해

결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化解产能严重过剩矛盾的指导意见)을 내놓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제시했다. 13차 5개년계획 동안 중국

은 8억 톤 용량의 석탄 설비를 매년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동시에 5억 톤 

규모의 최신 생산설비를 매년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철강생산 감축 목

표를 2016년 목표를 예정보다 일찍 달성하여 1억 톤의 목표를 추가하여 

2020년까지 총 1.5억 톤의 철강생산을 감축할 계획이다.

□ 「“에너지 효율 스타” 제품 목록」 (“能效之星”产品目录)

2012년부터 공업정보화부는 매년 「“에너지 효율 스타” 제품 목록」

(“能效之星”产品目录)을 발표하고 있다. 전자기기제품, 전동기, 공업용 

보일러, 내연엔진, 정보통신 분야 에너지 절감 기술 및 저탄소 기술 분야

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특정 제품이나 기술의 목록이 발간되고 있다.

□ 「1천개 기업 에너지 절약 행동 실시 방안」 (千家企业节能行动实施方案)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실시된 상위 「1천개 기업 에너지 절약 행

동 실시 방안」(千家企业节能行动实施方案)의 성공을 기반으로 이를 확대

하여 대규모 에너지 사용자들에 대한 의무적인 에너지 절약 목표 설정 

정책인 이른바 「만개 기업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행동 실시 방안」(万家

企业节能低碳行动实施方案)이 2011년 12차 5개년계획 하에 도입되었

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하는 기업 수를 확대하여 중국의 총 에너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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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2/3를 포괄하게 되었다. 2015년 기한보다 1년 앞서서 2.5억 석탄환

산톤의 에너지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했다.

□ 「“에너지 절약 제품 혜민공정” 발전에 관한 통지」 (关于开展“节能产品

惠民工程”的通知)

이 프로젝트는 3개 주요 항목, 즉 가전, 차량, 산업제품에 해당하는 에

너지 효율 제품을 홍보하는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15종 10만여 개의 에

너지 효율 제품이 제시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해 중앙정부

는 400억 위안 이상을 배정했다.

□ 「차등 전기 가격 정책 개선에 관한 의견」 (关于完善差别电价政策的意见)

이 정책은 8개의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 대해 (0.2위안/kWh의 초과요

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전기요금을 규정하고 있다. 2010년 국가발전개

혁위원회는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 속한 기업에 대해 추가로 징벌적 전기

요금 인상을 시행했다. 낙후 기업들이 소비하는 전기에는 0.1위안/kWh

의 초과요금이 부과되며 제한 기업들이 소비하는 전기에는 0.3위안

/kWh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5. 녹색금융 분야

□ 「녹색금융체계 구축에 관한 지도 의견」 (关于构建绿色金融体系的指

导意见)

이 지침에는 녹색 투자에 대한 지원과 유인을 제공하는 일군의 정책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다. 이 인센티브에는 중국 런민은행의 전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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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nding), 특별 녹색 보장 프로그램, 녹색 대출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이자 보조금, 녹색 산업에서 PPP 모델 도입 지원, 국가 차원의 녹색 개

발 펀드 출범 등이 있다. 지침은 녹색 채권에 관한 통일된 규정과 규제를 

수립하고 개정하는 작업, 그리고 녹색 채권의 조달 비용을 감축하는 조

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녹색 보험 개발을 강조하고 녹

색 금융에 대한 국제 공조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 「태양광 발전 부가가치세 정책 지속 집행에 관한 통지」 (关于继续执行

光伏发电增值税政策的通知)

2001년 풍력에 대한 부가가치세(VAT)가 절반으로 줄어 (정상 세율: 

17%) 8.5%가 되었다. 같은 해에 한 회람을 통해 도시 고형 폐기물을 

사용한 전력생산 업체에서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생산자에게 환급하기

로 했다.

2003년에는 바이오가스 생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역시 13%로 줄었다. 

2005년 이후 소규모 수력발전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수입의 6%이

었으며 대규모 수력발전소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는 해당 기업에 환급

되었다. 인증받은 기업에서 생산하는 연료용 에탄올은 소비세와 부가가

치세가 면제되었다.

국내 투자를 받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수입한 재생에너지 

장비에 대한 수입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는 점진적으로 면제되었으며 

이후에는 해외투자를 받은 프로젝트까지 확대되었다. 2008년 중국에

서 새 법인소득세를 시행한 이후, 환경보호, 에너지 및 수자원 절약 기

술에 투자하거나 자원의 혼합 활용을 하는 기업들에 세금 감면 혜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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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졌다. 2013년에는 재정부가 태양광발전 생산자에게 부가가치세 

50% 환급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2016년까지 연장되었다. 2015년 신

규 추가된 풍력발전소 역시 부가가치세의 50%를 환급받을 자격이 주

어진다.

□ 「에너지 효율 신용 가이드라인 발행에 관한 통지」 (关于印发能效信贷

指引的通知)

이 지침은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의 특성, 에너지 효율 크레딧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 진입, 리스크 평가에 관한 핵심 문제, 절차 운영, 제품 혁

신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 「녹색금융채권공고」 (绿色金融债券公告)

이 지시, 그리고 이와 연관된 녹색 채권 담보 프로젝트 목록(Green 

Bond-Endorsed Project Catalogue)을 통해 녹색 프로젝트의 자격요

건, 수익금 운영, 보고에 관한 공식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추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잠정방법」 (可再生能

源电价附加补助资金管理暂行办法)

이 조치들은 재생에너지를 전력망에 연결함으로써 발생하는 운영과 

유지비에 대한 보조금 비율을 송전 거리에 따라 정하고 있다. 50㎞ 미만

은 0.01위안 /kWh, 50-100㎞는 0.02위안/kWh, 100㎞ 이상은 0.03 

위안/kWh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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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신용 가이드라인 발행에 관한 통지」 (关于印发绿色信贷指引的

通知)

이 지침은 중국 은행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업들에 더 많은 대출을 제공하고 반대로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고 오염

을 일으키는 기업에는 대출을 줄이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 지침은 은행

들이 대출 시에 환경적 사회적 리스크를 측정하고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국내외 대출을 막론하고 동일한 규칙을 적용될 예정이다.

□ 「신재생에너지개발기금의 징수 및 이용 관리에 관한 잠정방법」 (可再生

能源发展基金征收使用管理暂行办法)

재생에너지 개발 펀드에는 국가 재정, 그리고 법에 따라 전력 사용자

에게 수취한 재생에너지 전력 가격에 대한 추가 요금에서 발생한 수입으

로 마련된 공공 예산으로 책정된 특수목적 펀드가 포함되어야 한다.

□ 「에너지절약 기술개조 재정 장려기금에 관한 관리방법」 (节能技术改造

财政奖励资金管理办法)

보상을 받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기존에 매년 20,000 석탄환산톤 

(TCE) 이상을 소비했던 기업이 에너지 효율 기술을 도입하여 기술 혁신

을 달성한 후에는 5,000TCE를 절약해야 한다. 동부 지역 기업들은 절약

한 1TCE당 240위안(36.92달러)을 보상받게 되고 중부와 서부 지역 기

업들은 300위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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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지이용 분야

□ 「전국삼림관리규획(2016-2050)」 (全国森林经营规划(2016-2050年))

이 계획은 삼림 면적을 2050년까지 26% 이상으로 키우고 임목축적량

을 230억 세제곱미터로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 「제13차 5개년 임업발전 규획」 (林业发展“十三五”规划)

이 계획은 중국의 전국 임목축적량을 14억 세제곱미터로, 삼림 면적

을 국토의 23% 이상으로, 임업산출의 총가치를 8.7조 위안으로 끌어올

리겠다는 구상이다.

□ 「전국조림녹화규획개요(2011-2020)」 (全国造林绿化规划纲要(2011— 

2020年))

이 계획은 2020년까지 삼림 면적을 23% 이상으로, 임목축적량을 

150억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임업산출을 10조 위안으로, 의무적 식목 비

율을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 「임업 탄소흡수원 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林业碳汇计量监测

体系建设)

국가임업관리국은 「임업 탄소흡수원 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林业碳汇计量监测体系建设)을 2010년 발표하고 17개의 시범 성급/지

급 지역에 삼림 재고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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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말까지 이 프로그램은 25개 성, 자치구, 지급 지역, 그리고 중국

에서 네 번째로 큰 임업 업체인 신장생산건설병단(Xinjiang Production 

and Construction Corps)에 도입되었다. 삼림 탄소흡수원 기초 데이터

베이스도 구축되었다.

□ 「기후변화대응 임업활동계획」 (应对气候变化林业行动计划)

이 행동계획은 3단계에 걸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020년 대비 

2050년까지 삼림 면적 470만 헥타르 순증가를 실현하고 전국적으로 삼

림의 탄소흡수 능력을 안정적 수준에 도달하게 만든다. 이 계획은 임업 

분야 22개 주요 행동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15개의 조치,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7개의 조치가 포함된다. 

7. 주거·상업 분야

□ 「제13차 5개년 건축물 에너지 절약 및 녹색 건축물 발전 규획」 (建筑节

能与绿色建筑发展“十三五”规划)

이 계획의 목적은 신축 도시 주택 및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2015

년 대비 20%까지 개선하는 것이며, 일부 지역 및 창호, 문과 같은 핵심 

건축 자재의 건물 에너지 절약 기준을 마련하여 2020년까지 현행 국제 

선진국 수준에 근접 또는 도달하겠다는 목표도 세우고 있다. 모든 신축 

도시 건물 중 녹색 건물의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에너지 절약 건

축 자재가 40% 이상 사용되어야 한다. 5억 제곱미터 이상의 기존 주택 

및 1억 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물에 대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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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베이션을 실시해야 한다. 전국 도시와 각 지역의 기존 주택 중 최소 

60%가 녹색 건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태양광 발전을 통한 빈곤구제 업무 실시에 관한 의견」 (关于实施光伏

发电扶贫工作的意见)

이 프로그램은 2020년까지 전국 35,000개 마을의 200만 호 이상 가

구에 10기가와트 이상의 추가 전기를 공급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 「공공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公共建筑节能设计标准)

중국의 에너지 효율 건물 설계 기준은 기온이 상승하는 북부 지역에서 

1986년에 처음 실행되었으며 1995년과 2010년에 각각 개정되었다. 또한 

2007년에는 <공공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Code for Acceptance 

of Energy Efficient Building Construction), 《公共建筑节能设计标

准》)을 발표했다. 이 합격 규칙은 건설 계획이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 의

무적으로 에너지 효율 요구 조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 「녹색건축물 평가기준」 (绿色建筑评价标准)

이 제도는 최고 등급의 녹색 건물이 별 3개를 받는 3단계 시스템이

다. 개정된 녹색 건물 기준은 주거용 건물과 공공 목적 건물을 구분하

여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가산점

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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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조명 설계기준」 (建筑照明设计标准)

중국의 새 표준이 정의한 건물 유형에 따른 최대 조명 전력 밀도 값

(maximum lighting power density values)은 미국의 난방 냉방 공조 

기술자협회가 2013년에 건물 면적 기법(Building Area Method)에 따

라 정의한 값인 90.1보다 약간 낮다.

□ 「녹색건축물 행동방안」 (绿色建筑行动方案)

이 계획은 12차 5개년 계획 동안 10억 제곱미터의 신규 녹색 건물을 

완공하고 정부가 투자한 건물, 주요 도시 공공 주택, 20,000㎡ 이상 면

적의 공공 목적 건물에 대해 2014년부터 녹색 건물 기준을 전면적으로 

적용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중국 녹색 건축물 발전 가속화에 관한 실시의견」 (关于加快推动我国

绿色建筑发展的实施意见)

이 지침은 별 2개 등급을 받은 건물은 1제곱미터당 45위안, 별 3개 

등급 건물은 1제곱미터당 80위안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

하고 있다. (건축 면적 기준)

□ 「중국 백열등 단계적 퇴출 로드맵」 (中国逐步淘汰白炽灯路线图)

이 로드맵은 연간 사용되는 10억 개의 전구를 5년 이내에 에너지 효

율이 높은 모델로 대체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2016년 10월 1일 기

준으로 모든 소매점에서 15W 이상의 형광등이 제거되면서 5년간의 과

제가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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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조례」 (公共机构节能条例)

2008년 국무원은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조례」(公共机构节能条例)를 

발표했다. 이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모든 공공기관이 따라야 할 의무

사항과 책임을 설명하고 있다. 2011년 발간된 「제12차 5개년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규획」(公共机构节能“十二五”规划)에는 2010년 대비 2015년

까지 공공기관 에너지 소비를 1인당 15% 감축하고 건물 용적률 단위당 

에너지 소비를 12%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 「에너지절약 제품에 대한 정부 강제구매제도 구축에 관한 통지」 (关于

建立政府强制采购节能产品制度的通知)

2017년 6월까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는 이 정부조달 목록을 

총 22판 발간했다.

8. 지방정책 분야

□ 석탄 소비 상한

2013년 국무원이 공개한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大气污染防治行动

计划)은 2017년까지 석탄 소비 상한을 정하고 전국의 대기질을 개선하

기로 결의했다. 그 후 6개 성급 지방정부가 각각의 대기오염 행동계획을 

통해 석탄 소비 감축 목표를 절대량으로 확정했다. 2012년 대비 2017년 

말까지 베이징은 50%, 허베이성은 13%, 톈진은 19%, 산둥성은 5%, 충

칭은 21%, 산시성은 13% 감축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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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국가저탄소도시 시범업무 발전에 관한 통지」 (关于开展第三批

国家低碳城市试点工作的通知)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0년 저탄소 도시 시범 계획(Low Carbon 

City Pilot Scheme)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이 계획의 주요 목표는 탄

소 저배출 산업을 육성하고,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 수집과 관리 체계를 

확립하며 주민들이 녹색 소비 방식을 채택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2012년에 총 6개 성과 36개 도시가 이 계획에 참여했다. 국가발전개혁

위원회는 2017년 초 추가로 45개의 저탄소 시범 도시를 발표함으로써 

저탄소 성 정부와 도시의 숫자는 87개로 늘어났다.

□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업무 발전에 관한 통지」 (关于开展碳排放权

交易试点工作的通知)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1년 탄소배출 거래 시범 프로그램을 7개 

성급 정부와 도시(베이징, 충칭, 상하이, 톈진, 후베이, 선전)에서 승인했

다. 2013년 6월 선전에서 거래가 개시된 이후, 2013년 말까지 상하이, 

베이징, 광둥, 톈진도 이어서 첫 거래를 개시했다. 7개의 시범 계획 중 

남은 2곳인 후베이와 충칭에서도 각각 2014년 4월 2일과 6월 19일 거

래가 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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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환경 보호 통합 및 강화 관련 업무에 

관한 지도의견」 내용 정리

2021년 1월 15일 중국 생태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환경 보

호 통합 및 강화 관련 업무에 관한 지도의견(关于统筹和加强应对气候变

化与生态环境保护相关工作的指导意见)」을 발표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환경 보호의 통합·강화에 관련된 주요 분야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생태환경 관리체계와 관리역량을 안정적으로 향상시켜서 탄소배출 감축

목표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

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기후변화 대

응과 생태환경 보호 관련 업무를 통합·강화하는 작업에 생태환경시스템

과 관련된 기능을 합쳐 시너지를 내면서, 제도적 메커니즘을 융합하고, 

기존의 정책도구, 수단, 조치, 기초역량 등 다양한 장점을 효과적으로 활

용하여 관련된 모든 역량을 집대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지도의견의 

핵심은 이하의 세 가지로 정리된다.

① 목표 지향적: 탄소정점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 이행과 관련해서 기후

변화와 생태환경보호 업무를 통합하여, 새로운 정세, 새로운 과제, 

새로운 요구에 적응하고 직면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의 

질적 성장과 높은 수준의 생태환경 보호에 통합적으로 접근한다.

② 업무 통일 및 조율 강화: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환경 보호 업무 관

련 통일된 계획 수립, 통일된 업무지침, 통일된 시행, 통일된 점검 

등 전반적으로 통일성 있는 전략, 계획, 정책, 행동방안 체계를 마

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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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너지 효과 증대: 탄소배출 저감을 대기오염을 근본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핵심으로 보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통합 관리

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환경 보호 및 복원 등 업무의 시너지를 

창출한다.

위와 같이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환경 보호에 관한 주요 분야 및 중점

과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는 생태환경관리체계와 관리역량 현대

화의 중요한 발전 방향이기도 하다.110) 동 「지도의견」에서는 체계적인 

계획 수립, 통합적인 추진체계, 핵심 쟁점사항을 해결한다는 지도방침에 

따라 전략적 계획, 정책법규, 제도체제, 시범사업, 국제협력 등 5개 분야

의 주요 업무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된 정책계획 표준 제정, 통일

된 모니터링 평가, 통일된 관리 감독 및 법 집행, 통일된 점검 및 문책을 

진행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Ⅰ.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환경 보호 관련 전략계획 통합 추진

1. 거시적 전략과 통합 강화

기후변화 대응을 환경보호가 거시경제 관리에 참여하는 주요 수단으

로 간주한다. 에너지생산과 소비혁명 등 주요전략과 계획에 기후변화대

응과 관련된 정책을 충분히 연계시켜 체계적으로 중장기 생태환경보호 

전략을 수립한다.

110) 严刚 外(2021.1.26.), “强化统筹、推进融合, 助力碳达峰目标实现”, 「中国环境报」, https://www.cenews. 

com.cn/opinion/202101/t20210126_968898.html, 검색일: 2021.5.10.



부록❙ 211

2. 거시적 전략과 통합 강화

과학적으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특별계획을 수립하여 기후변화대응 

목표과제를 생태환경보호 계획에 포함시켜 경제, 에너지, 산업 등 저탄

소 녹색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종합정책을 마련하고 주요 공정을 추

진한다. 관련 성정부에서는 탄소배출총량과 GDP 원단위 배출량 ‘이중감

축’목표를 이행한다. 오염예방관리, 생태환경보호, 원자력 안전 등 특별

계획에 녹색성장과 기후친화적 이념을 반영하여 산업재편, 구조 고도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역량제고 등 관련 목표과제를 이행한

다. 기후변화대응 요구사항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그리고 에너지, 

산업, 인프라 등 주요분야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3. 탄소배출 정점 달성 행동방안

2030년 이전에 탄소배출 정점에 도달할 수 있는 행동방안을 제정하여 

종합적으로 관련 정책적 도구와 수단을 활용하여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달성한다. 지역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명확한 탄소 정점 목표를 제시하

여 관련 이행방안 및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에너지, 산업, 수송, 건축

물 등 주요분야의 배출정점 특별방안을 마련할 것을 장려한다. 철강, 건

자재, 비철금속, 석유화학, 전력, 석탄 등 주요업종에서도 명확한 배출정

점 목표 및 행동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전국적인 탄소배출권거래시장 

도입을 위한 제도, 시스템, 인프라를 조속히 마련한다. 전력업종을 시발

점으로 우선적인 전국거래를 실시한 후 점진적으로 시장참가자들을 확대

하여 지역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일정기간 과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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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궁극에는 전국 탄소배출권거래시장으로 성장하여 시장 메커니즘을 

십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킨다.

Ⅱ. 기후변화대응과 생태환경보호 관련 정책법규 통합 및 융합

1. 관련 법규 제정 및 개정 

기후변화대응을 생태환경보호법의 핵심분야로 삼아 기후변화대응 관

련 입법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탄소배출권거래 관련 조례를 제정 및 

시행한다. 생태환경보호, 자원에너지이용, 국토공간개발, 도농계획수립 

등 분야의 법개정 과정에서 기후변화대응 관련 내용을 추가한다. 여건이 

허락하는 지방에서는 기후변화대응 분야의 지방법규를 마련한다.

2. 표준체계 통합 및 융합

기후변화표준 제정 및 개정을 강화해야 한다. △탄소배출량 감축평가

와 성과평가 표준, △저탄소 평가 표준, △배출량 산정보고서 및 검증과 

같은 관리 기술스펙 표준, △생태환경 관련 기초표준 등으로 구성된 기

후변화대응 표준체계 틀을 마련하여 생태환경 표준체계를 구축한다. 이

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배출 통합관리 관련 표준을 마련할 수 

있는 연구를 추진한다.

3. 환경경제정책 통합 및 융합

기후변화를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환경경제정책 틀을 조속히 마련하고, 

기후변화대응 효익성을 중요한 지표 잣대로 삼아 기후투자융자와 녹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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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정책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기후투자융자의 발전을 가

속화시키며, 국가자발적 기여 주요사업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기후투자

융자 지방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기후투자융자를 유지·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전국 탄소배출권거래시장 주요배출 사업장 데이터 제출, 할당량 

결산 등 실제 이행 상황을 기업환경정보 내용으로 공시하도록 하며 위법 

정보를 기업환경신용정보에 기록한다. 

4. 오염물질 및 탄소배출 저감 시너지 효과

우선적으로 화석에너지 대체, 원료 및 공법 최적화, 산업구조 고도화 

등 오염원 관리를 하면서 에너지 다소비형,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을 

엄격히 규제한다. 교통수송 구조를 고도화하여 기존의 도로 수송을 철도 

및 수로 수송으로 전환, 또는 복합수송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더불

어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을 확대한다. 가축양식업 폐기물 오염관리와 종

합이용을 강화하며, 오수·쓰레기 등 집중처리시설을 이용한 환경관리를 

강화한다. 메탄과 아산화질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통합관리를 실시한다. 

각 지역별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과 효과적인 체계를 구축한다.

5. 기후변화대응 적응 및 생태환경 보호·복원 통합 추진

자연 기반 해결방안을 통해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적응하는 것을 중시

하면서 생물다양성 보호, 산수임전호초 생태계 시스템의 관리를 통합 추

진한다. 기후변화 적응력을 향상시키면서 생태계의 질과 안정성 제고해

야 한다. 육지생태시스템, 수자원, 해양 및 해안지대 등 생태환경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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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복원 작업이 기후변화 적응과 통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한다. 

농업, 임업, 수리 등 분야와 도시, 연해, 생태취약지역에서의 기후변화영

향 위험성 평가를 추진하여 기후변화 적응 행동방안을 통해 중점분야와 

주요지역의 기후변화 내성을 키운다.

Ⅲ. 기후변화대응 및 생태환경보호 종합제도 구축

1. 통계조사 통합 및 융합

환경통계 작업에서 온실가스 배출 관련조사를 함께 진행하여 기후변

화 통계보고표 작성을 제도화한다. 오존층 파괴물질 및 불소함유가스 생

산, 사용, 수출입 특별통계조사 실시를 강화한다. 국가와 지방이 온실가

스 리스트 작성 업무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지방, 기업, 사업의 탄소배출

량 산정 및 검증체계를 마련한다. 기후변화대응 관련지표를 생태환경관

리통계조사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 상시적으로 기후

변화대응 기초 데이터를 받아 볼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고 부처별 협의

체를 구성한다. 에너지 소비 통계 업무 조율을 강화하고 데이터의 적시

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에너지 다소비형, 오염물질 다배출 사업의 정

보 공유를 강화한다. 생태환경현황공보에 기후변화대응 내용을 보강하고 

국가 기후변화대응공보 제도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2. 평가관리 통합 및 융합

기후변화대응 요구 사항을 ‘3선1단(생태보호홍선, 환경의 질 최저한

계선, 자원이용상한선, 생태환경진입명단) 생태환경구역별 관리체계에 

편입시킨다. 계획안 환경평가 및 사업 환경평가를 통해 지역, 업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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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석탄소비를 줄이거나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 온실가스 배출 관리 

등 정책제안을 하여 기후변화영향을 환경영향평가에 포함시킬 수 있

도록 한다. 중점업종의 온실가스 배출과 오염물질 배출허가관리 관련 

시범사업 연구를 추진하고 전국오염물질 배출허가관리 정보 플랫폼 

기능의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여 공공기관, 기업의 오염물질 및 온실

가스 배출 관련 데이터를 통일되게 수집하고 보완하여 교차교정 및 검

증을 한다.

3. 모니터링시스템 통합 및 융합

온실가스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점차 생태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에 포

함시켜 중점배출 점원오염 측면에서 시범적으로 석유, 천연가스, 석탄

채광 등 중점업종의 메탄 배출 모니터링을 통합 실시한다. 지역차원에

서 대규모 지역의 메탄, 탄화수소, 육불화황, 과불화탄소 등 비-CO2 온

실가스 배출 모니터링을 방안을 모색한다. 전국차원에서는 위성원격탐

지 등 방법을 동원하여 토지이용유형, 분포, 변화추이, 토지피복(식생)유

형 및 분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국가 온실가스 리스트 작성 업무를 지

원한다.

4. 규제 및 법집행 통합 및 융합

전국 탄소배출거래시장 중점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데이터 보고, 검

증, 할당량 결산 이행 등 규제관리 업무를 강화하여 법에 따라 통일된 내

용으로 생태환경 법 집행을 추진한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관련 정보 

공개를 장려하고, 일부지역에서 기업의 탄소배출 정보 공개 제도를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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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연보호지, 생태보호홍선 등 중점

지역 생태보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생태시스템 보호와 복원의 효익성

을 평가하고, 생태시스템의 탄소 고정기능과 기후변화 적응 능력을 향상

시킨다.

5. 감찰평가 통합 및 융합

기후변화대응 관련업무의 쟁점사안, 탄소정점 목표과제 이행상황 등

을 생태환경보호 감찰 범주에 포함시켜 문제가 시정될 수 있도록 주시

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책임제를 강화하고 이를 생태환경 관련 평가

시스템의 중점사항으로 간주해 기후변화대응 업무 평가의 가중치를 높

인다. 규정에 따라 목표과제를 완수하지 못한 지방인민정부 및 부처 관

계자는 문책성 면담을 갖게 되기에 기후변화 업무를 책임감 있게 완수

해야만 한다.

Ⅳ. 기후변화대응 및 생태환경보호 관련 시범사업 통합 및 융합

1. 기존의 시범사업 혁신 융합

생태시범사업, 저탄소시범사업 등 관련 규범, 평가기준, 관련정책을 

개정 및 정비하여 온실가스 배출과 생태환경의 질을 통합관리하는 것을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으로 설정한다. 생태시범사업, 저탄소시범사업, 기

후변화적응시범사업 등 생태환경 분야 시범사업을 통합 및 융합하여 정

책적 시너지와 효과를 증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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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부지역 및 업종 우선적 시행

여건이 되는 지역 및 업종은 우선적으로 탄소배출 정점을 달성하도록 

지원하고 이미 정점에 달성한 지역은 탄소배출을 한층 더 저감할 수 있

도록 한다. 기초 여건이 좋은 지역에서는 넷제로 근사치 및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대표 도시와 지역을 선정하여 

대기질 기준치 도달 및 탄소배출 정점 도달 ‘이중도달’을 실현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철강, 건자재, 비철금속 등 업종은 대기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통합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3. 중대과학혁신 및 공정 시범사업 실시

기후변화대응을 생태환경 과학기술발전의 중요분야로 삼아 국가중점

연구계획과 조율해 지원책을 강화한다. 지방정부차원에서는 기후변화대

응 지원 특별자금을 편성하여 기후변화 과학혁신을 도모하도록 장려한

다. 기후변화분야 국가중점실험실, 국가중대과학인프라 및 성급 중점실

험실, 공정기술센터 등 과학혁신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가가 보급하는 

저탄소기술 목록을 발표하고 국가생태환경과학기술 성과전환 종합서비

스 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첨단기술을 대대적으로 홍보 및 보급한다. 순

차적으로 규모화, 체계화된 탄소포집, 이용, 저장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통합 배출저감 관련 기술 연구개발 및 시범적용, 

보급을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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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후변화대응 및 생태환경보호 국제협력 통합 및 융합

1. 국제협력 및 교류 통합추진

기후변화대응 등 생태환경보호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 및 주도하면서 

기존 메커니즘과 연계하는 동시에 공유 플랫폼 구축을 가속화하여 협력 

업무의 결속력을 다진다. 주요 국가와 지역 간의 전략적 대화와 실무협

력을 통합 추진한다. UN 등 다자협력기구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장기적

이고 제도적인 환경 및 기후협력 파트너 관계를 맺는다. ‘일대일로’, ‘남

남협력’ 등 지역환경 및 기후협력을 통합 추진한다. ‘중국-아세안 기후변

화 대응 및 대기질개선 공동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2. 통합적으로 국제협약 협상 및 이행 

글로벌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보호, 오존층 보호, 해양 보호, 원자력 

안전 등에 대한 국제협상 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며, 「파리협약」, 「몬

트리올 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및 기타 국제협약 이행 업무를 통합 

추진한다.

3. 추진 및 실시  

① 기후변화대응 및 생태환경보호 공동 추진체계 구축

저탄소 성장 마스터플랜을 강화하고 과학적인 질적성장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기존의 'GDP지상주의'을 타파한다는 전제에 질적 성장 평가 

시스템에서 녹색 및 저탄소 성장지표의 가중치를 높인다. 중국의 기후변

화대응, 생태환경보호, 경제사회발전 목표를 충분히 상호 연계하여 저탄

소 녹색 성장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다중 규제를 하나로 통합' 하여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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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특별계획 및 경제사회발전 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 

산업발전계획, 환경보호계획 등 정책 연계를 강화한다.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자원을 통합하고, 공동관리 성과평가 및 정보공시 체제를 구축

하여 저탄소 성장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경제사회 발전과 더불어 모든 관

련 분야와 전체 과정에 융합한다.

② 저탄소성장 목표 강화

첫째, 지역별 발전단계와 천연자원을 결합하여 차별화된 저탄소 성장 

평가 심사체계를 마련한다. 중국은 지역별로 경제발전 단계와 천연자원

의 격차가 매우 커 생태환경 공동관리를 할 때 현지 상황 및 수요를 충분

히 파악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성장을 함께 고려하여 차별화된 저탄소 성

장 지표체계, 정책체계, 표준체계를 제정해야 한다. 

둘째, 최저한계선을 생각하면서 엄격하게 자원이용상한선, 환경의 질 

최저한계선, 생태환경보호 홍선을 준수하면서 과학적으로 탄소배출총량

과 GDP 원단위 배출량 감소라는 ‘이중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셋째, 시범사업 지원책 마련을 모색한다. 재정자금, 녹색금융 등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생태환경보호와 저탄소 시범사업을 강력히 추진하며, 

국가 탄소중립 실현 선행시범구를 조성하여 유형별로 탄소중립 시범사업

을 추진한다. 

③ 저탄소 녹색 산업 육성

첫째, 정책지도 및 지원을 강화하고, 저탄소 녹색 기술혁신을 통해 산

업 전반에 걸쳐 저탄소 녹색 전환을 이끌어낸다. 기초적인 범용기술 보

급을 통해 지역별, 업종별로 저탄소 녹색 신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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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고, 산업의 구조전환 및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녹색금융이 충분히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저탄소 녹색 산업체계 구축을 가속화하

여 질적 경제성장을 구가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 

둘째, 지속적으로 에너지 혁명을 추진하여 청정에너지, 저탄소, 안전

하고 고효율적인 에너지 체계를 확립한다. 

셋째, 에너지 절약, 저탄소 비즈니스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저탄소 녹

색 소비를 촉진하고 저탄소 녹색 생활방식을 확산한다. 

넷째, 탄소흡수산업, 저탄소 관광, 저탄소 빈곤지원, 태양광 이용 빈곤

지원 등 저탄소 경제에서 새로운 업태를 발전시켜 빈곤지역과 생태취약

지역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 기후와 생태환경 종합관리체계 구축 강화

첫째, 조속히 기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다층적인 통합관리 모델을 마

련한다. 기후변화적응과 생태시스템 보호를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산수임전호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보호를 추진하며, 

높은 수준의 생태공간을 조성하여 생태시스템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을 

향상시킨다. 중점지역, 중점분야의 생태시스템 보호와 회복을 강화하는 

동시에 생태안전과 기후안전 수준도 함께 제고시킨다.

셋째, 녹색 ‘일대일로’ 사업 추진과 기후변화 국제협력 교류를 심층 융

합하여 기후변화대응과 생태환경보호의 시너지를 창출하여 기후변화대

응에 관한 사회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넷째, 긍정적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개방형 교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시민과 환경단체의 참여 수준을 높여 저탄소 녹색성장 통합

관리를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한다(刘长松, 2020, pp.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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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추진전략」 전문가 좌담회 기록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추진전략」 KEI 전문가 좌담회

1.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1년 8월 24일 (화) 오후 2시~5시

○장 소: 온라인회의(Zoom)

2. 참석자

성명 직위 이메일

신상범 연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sshin@yonsei.ac.kr

원동욱 동아대 중국·일본학부 교수 leowon@naver.com

윤성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shyun12@hotmail.com

이재영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opthalmos@kinu.or.kr 

임진희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jhlim8103@gmail.com 

조은교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ekcho@kiet.re.kr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hochoi@stepi.re.kr 

김성진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 sungjinkim@kei.re.kr

이상헌 한국환경연구원 초빙연구원 sanghunlee@kei.re.kr

정성운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원 petite2327@naver.com

이현우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hwlee@kei.re.kr

류소현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원 shryu@kei.re.kr

이은주 고려대 그린스쿨 박사과정 eunju.carol.lee@gmail.com 

김충만 속기사무소 ‘기록’ 속기사 giroks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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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좌담회 기록

○ 김성진(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

KEI 좌담회에 참석해주신 전문가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좌

담회는 중국의 기후변화 정책과 탄소중립 추진전략 관련하여 전문가들을 

모시고 말씀 나누시는 시간으로, 최대한 편하고 자유롭게 말씀하시는 방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5분 정도 중국 탄소중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브리핑하고 

바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상황이,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온실가스 배출 국가입니다. 세계 1위이고요. 세계적으로 

510억톤의 온실가스가 나오고 있고 그중 366억톤의 CO2가 나옵니다. 

이 366억톤의 CO2 중에서 중국이 102억톤 정도를 배출하니, 세계의 

28%를 혼자 차지하는 압도적인 1위 배출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기후

변화 정책과 탄소중립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여타 모든 나라

가 힘을 합쳐도 사실상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인

지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가 주로 나오는 분야는 에너지와, 제조업 중

심의 산업, 그리고 건설 분야입니다. 아직 수송과 건물 비중이 크지는 않

은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송 부문이 발전 중이라, 내연기관차 중심으

로 발전한다면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중국의 화석연료 의존 상

황은 잘 아실 겁니다. 석탄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고, 2010년대 중·

후반에 많이 줄였으나, 지금도 석탄 62%, 석유 19%, 천연가스 7%로 1

차에너지총공급 중 화석연료 비중이 88%를 차지해서, 기후변화 대응에 

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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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판단하기에 중국은 제대로 된 기후변화정책을 아직까지는 시행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00년대 들어 여러 계획을 거치면서, 그리

고 2007년부터 『기후변화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후진타오 정부에서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상당히 발전

을 보였고, 시진핑 정부로 넘어오며 더욱 발전해서 13차 5개년계획에서

는 굉장히 진전된 형태의 계획들이 수립됐습니다. 14차 5개년계획에서

는 더 확대된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의 차원에서

는 뚜렷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적 인풋(input)은 굉장히 많은데, 아웃풋(output)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기후변화 관련 아웃풋이 갖고 있는 특징 

중 하나는 부수효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

이 시진핑 정부 들어서면서 바로 시행됐고, 2017년에 이것이 끝나면서 

굉장히 높은 성과를 거뒀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발전소와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다 보니까, 같은 오염원을 지닌 CO2 등의 

온실가스가 같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면서 기후변화 성과를 거둔 부분

이 큽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기존의 성과를 희석시킬 만큼 석탄이나 

자동차 부분에서 오염물질이 다시 늘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 나

오고 있고요.

국제관계 쪽으로 보시겠습니다. 2020년 9월 중국은 국제사회에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203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을 찍고, 2060년

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과거 교토기후체제에서 

중국은 G77 등 개도국들의 대장격이었습니다. 굉장히 저항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잘못한 것이 없다. 우리는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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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를 감축할 의무가 없다. 우리가 잘못이 큰 선진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로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을 주도하겠고, G2로서 파리기후체제의 발전에 기여하겠다.”

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세계

를 놀라게 했고요. 그런데 미·중관계가 계속 악화되면서 기후변화 문제

는 어떻게 될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역 등의 분야와 달리 기후변

화 분야에서는 파리협정을 축으로 하여 미·중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파리협정의 채택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고, 내부의 제

도개혁과 관련하여 여러 서약을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저탄

소 발전 확대, 전국 단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조림을 통한 탄소

흡수원 증대 등 포괄적인 기후변화 대책의 시행을 국제사회에 선언한 상

태입니다. 특히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측면에서는 공급과 수요의 양 측

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세부계획은 아직 공식발표가 안 됐는데요. 셰전화 기후변화 

특별대표 주도로 2020년 10월에 발표된 칭화대 기후변화·지속가능발전

연구원 보고서가 세부계획에 가장 가까워서 이것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

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중국의 탄소중립 경로는 두 가지 시나리오의 

결합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35년까지는 ‘강화된 정책

시나리오’를 따릅니다. 그래서 2030년에 106억톤으로 탄소배출량 정점

을 찍고, 2035년까지 완만하게 배출량을 줄입니다. 그리고 2035년 이후

부터는 강화된 정책시나리오보다 조금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2℃ 시

나리오’를 따릅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빠르게 배출량을 줄여나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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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억톤 정도까지 감축할 계획입니다. 정리하면, 2035년까지는 서서히 

저탄소 전략을 취하고, 2035년에 준비가 끝나면 더 세게 감축을 추진하

겠다는 계획입니다. 2035년 이후부터는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나

리오를 추종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2050년까지 가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2050년까지 어느 정도의 저탄소 전환에 성공하면, 2060년까지 향후 10

년 동안 탄소중립에 도달하겠다는 것이 시나리오의 내용입니다. 결국 

2035년까지는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것이 EU와의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EU는 2030년까지 현재 온실가

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줄이겠다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데, 중국은 

2030년까지는 계속 배출량을 늘려서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 더 강화된 

방향으로 가겠다는 계획이죠. 중국으로서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목표를 

제시한 것은 맞습니다만, 최근 IPCC 6차 평가보고서 등에서 나타난 과

학적 분석을 감안하면, 우리에게 2030년까지 계속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심각하게 우려가 됩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최근에 탄소중립 관련 영도소조가 따로 설립되었

습니다. 중국의 기후변화 정책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주도하고, 

생태환경부가 특정 정책들을 담당해왔습니다. 국가기후변화대응영도소조

도 따로 있고요. 그런데 올해 ‘탄달봉탄중화공작영도소조’가 설립되면서 

여기가 어떤 역할을 할지 궁금한데요. 실질적인 힘은 역시 발개위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제14차 5개년계획이 나왔는데, 전체 계획만 나왔고 에너지, 환

경, 기후변화에 대한 세부계획은 내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14차 5개년계획 중 에너지와 기후변화 부분을 규정한 내용을 살펴보겠

습니다. 현대적 에너지체계의 구축과 기후변화 적극 대응의 두 가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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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현대적 에너지체계 구축’ 부분은 비화석에너

지, 특히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

다. 그리고 전기차도 확대하고, 전기차 기술의 핵심을 차지하는 배터리 

기술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린뉴딜과 결합된 형

태의 계획이죠. 또한, 화석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전기화를 늘리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다만 석탄과 달리, 석유와 천연가스는 계속 개발을 확

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요한 게 전력망입니다. 중국은 국토의 서쪽

에서 청정에너지를 만들어서 동쪽으로 보내야 하는데, 현재는 전력망이 

대단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력망을 만들겠다는 것이 14차 5개

년계획의 중요한 목표인데,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적극대응’ 계획에서는, 2030 탄소배출량 정

점, 206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 에너지 소비량 감축, 화석연

료 규제 강화, 파리협정 이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언적인 수

준이라, 구체적인 계획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탄소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단위 온실가스 배

출권거래제가 올해 시작됐고요. 7월에 거래소가 설립됐는데, 최근 배출

권 가격을 봤더니 7.7달러라 아직 약간 낮은 느낌입니다. 전국 단위 배출

권거래제는 우선 2,225개 발전기업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발

전기업은 대부분이 국영기업이고요. 이후 산업 부분, 특히 철강, 석유화

학, 제지, 항공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국의 배출권거래제가 성공

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사실상 온실가스 규제책은 거의 없습니다. 중

국은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보급, 연구개발 등 지원책은 많은데, 규제책

은 배출권거래제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출권거래제가 

정말 잘 작동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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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현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년까지 배출량 정점

을 찍고 이후에 줄이겠다는 것이 목표니까, 2030년까지는 계속 온실가

스 배출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최근에 석탄으로 회귀하는 모습

이 자꾸 보이는데, 발개위에서 전력수요 충족을 위해 폐탄광 53개를 다

시 열어서 1년간 1억1천만톤의 석탄을 생산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

다. 철강, 시멘트 부분은 산업계 압력이 있어서 규제가 정체되고 있고, 

석탄발전소는 계속 신규로 짓는 중입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이제 전국 단

위를 시작했으니, EU에서도 처음에 그랬듯이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되고

요.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세계의 3할을 혼자 보유할 정도로 엄청난데, 

두 가지 한계를 보입니다. 전력망 미비로 사용하지 못하는 전기가 많다

는 점이 하나이고, 석탄업계 힘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발전회사들이 

재생에너지 투자를 아직 망설이는 것이 사실이라서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의 15% 수준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하나입니다. 

전기차 부분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긴 한데, 보조금은 줄여나갈 계획입니

다.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전기차 보조금 관련 부정부패가 많이 발견된

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논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Ⅰ. 중국 2060 탄소중립 달성 과정 및 가능성에 대한 전반적 평가 

○ 신상범(연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오늘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원동욱 교수님 이하 많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듣게 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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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기본적으로 간단한 말씀만 드리면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2050년이 

아니고 2060년 탄소중립이어서 선진국들과 다르게 이행이 늦다고 생각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중국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최대한으로 기획을 

한 것이고, 또 중국 측이 주장하듯이 속도로 단순히 비교해보면, 선진국

보다 훨씬 더 빠르고 급격하게 넷 제로에 도달하는 계획이라는 점도 감

안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것을 달성하느냐 마느냐에 있어서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힘은 국제사회의 대세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힘이 

과거와 같이 강제력이 아니라 일종의 유행처럼 이념이나 관념으로서 확

산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탄소국경조정처럼 강압적이고 실제로 

이익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탄소 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 탄소 

보호주의보다 더 큰 상위의 틀로서 관념적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

다. 즉 이미 이런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이 전 세계적인 대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세에 편승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그리고 우리가 이미 기후 위

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정도로 심한 상태에서 지금도 실천을 안 하면 

이런 나라는 즉각 비난을 받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

후위기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일종의 전 지구적 대세가 되어가는 상황에

서 중국이 여기에 적극 동참하지 않는다면 비난도 받지만 뒤처지는 나라

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재생에너지에서 부분에서의 기술발전이라든지 에너지 자

립도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ETS의 경우는 저는 ETS를 10년 전부

터 계속 팔로우업을 해왔는데요. 발전 속도가 너무 느려서 답답합니다. 

하겠다고 했다가 그때 가면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좀 시작을 하

는 것 같아요. ETS는 크게 세 가지가 쟁점인 것 같아요. 우선 의무적 참



부록❙ 229

여인지 자발적 참여인지가 중요하고. 전국 단위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그다음에는 참여하는 업종과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이 

전체의 얼마를 차지하며 또 부수적인 규정들 즉 처벌 규정이 있느냐 하

는 것들입니다. 전국 단위에서 의무적인 버전으로 7개 시범사업을 통합

한 게 이번 7월이니까 이제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고, 아직은 거래량이나 

가격면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도 사실 마찬가지이죠. 

참여 기업의 경우 지금 제가 보니까 2018년 말에 1,961개 기업이 참여

했는데, 지금 2,225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기업의 숫자도 많이 늘

지 않았고, 전력 부분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이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

량이 전체 국가 배출량의 40%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ETS는 당장은 큰 역할을 못할 것 같고 결국은 석탄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산림이나 상쇄 등은 중국뿐만 아니고 국

제사회 전반이 아직도 불확실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원동욱(동아대 중국·일본학부 중국학전공 교수)

저도 중국의 기후문제를 둘러싸고 국내적인 기후정책과 함께, 대외적

인 부분에서 기후 레짐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쭉 연구해왔지만, 

사실 최근에 와서는 제 전공이 어떤 부분인지도 헷갈릴 정도로 다른 분

야에 골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은 저한테는 많은 학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을 진행한다고 

해서 보내주신 사안들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찾아보긴 했는데요. 기본적

으로 앞서 신상범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이 2060년에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히 혁명적인 일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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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거든요. 기후문제의 심각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중국은 한편에서는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이라는 대세를 타고 가면서 국

내적으로 경제적인 질적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가 있고

요. 대외적으로도 보면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기 파리기후협정의 

탈퇴 이후 중국이 오히려 기후 레짐의 주창자가 된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중국의 이니셔티브 확보와 그 연속선상에서 미국과의 구조적이고 장기적

인 경쟁과 대립 구도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2060 탄소중립을 약속하게 

된 국내외적인 배경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그렇게 실현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중국의 탄소중립 약속 이행과 관련한 

이러저러한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행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있고, 과

연 실현할 수 있겠느냐 하는 비관적인 견해들이 교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서 나름 유리한 조건

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중국이 진행해왔었던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에너

지 구조의 최적화, 에너지 효율성 제고. 최근 탄소배출권와 관련한 탄소

시장의 건설 과정, 특히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할 부분은 삼림카본싱크 

증대 등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외에도 소위 국제사회

에서 진행되어 왔던 탄소배출 저감사업에 그동안 중국이 적극 참여하면

서 나름의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이 2060

에 탄소 제로를 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 유리한 조건인 것 같습니

다. 2019년도에 CO2 배출량을 보면 2005년 대비 48.1% 정도에 불과했

던 사실이 이를 방증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실제 1차 에너지원에 있어서 

석탄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삼림피복면적이나 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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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탄소고정을 위한 조건

을 일정하게 갖춰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또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는 앞에 김 박사님 발표에도 나오지만 원전

장비를 계속 늘려가는 부분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원전이

라는 것이 청정에너지원이냐는 부분들은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을지 모

르지만, 어쨌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와 함께 청정에너지 이용을 적극 추진

해 왔었던 과정들이나, 또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체인에서의 중국의 유리한 입지 등을 고려해보면 사실 중국이 2060 탄

소중립을 약속한 부분들은 리더의 허황된 공언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

이 드는 거고요. 

다만 올해 상반기에도 세계 신규화력 발전소의 60%가 중국에서 이뤄

진 부분이나, 여전히 경제 성장의 속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빠른 추세

들을 보이고 있는 차원에서 전력이나 산업 발전 과정에서 탄소배출 수요

가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은 중국이 탄소중립을 이루어나가

는 과정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는 어렵다

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국의 탄소배출량이 이미 미국의 2배 이상으로 

커져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앞으로 40년도 남지 않은 시간 안에 탄소중

립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사실은 엄청난 도전적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 

제가 최근 찾아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보고서에서 평가한 부분에 의하

면 중국이 2060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방금 김성진 박사님이 

이야기한 2℃ 패스웨이 가 아니라 1.5℃ 패스웨이를 따라야만 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칭화대에 나온 시나리오에 입각



232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추진전략 연구

해서 보면 사실 달성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을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세운 2050이나 미국이 설정하고 

있는 2050의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리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중국의 탄소중립의 약속 이행에 있어 ‘달성 가능하

다 혹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쉽게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가 간 경쟁이나 실제 추진과정

들을 계속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윤성혜(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저도 앞서 말씀해주신 교수님들과 기본적인 생각은 동의합니다. 우선 

중국의 탄소중립정책 자체가 EU나 미국의 속도라든지, 그들이 내거는 

목표와는 사실 비교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선진국은 이

미 1990년대에 이산화탄소 배출 피크 수준을 다 달성한 상태라, 앞으로

는 중립 부분만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까지 산업

화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목표를 실현하느냐, 마느냐

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탄소중립 정책 자체가 일단 중국의 정부나 

기업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한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

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이 탄소배출 피크 도달 시기를 2030년으로 정했지만, 피

크에 도달한 상태에서도 계속 산업화를 진행해야하고, 이산화탄소도 계

속 줄여야 하는 상황으로 봤을 때 아까 신상범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중국한테 엄청나고 혁신적인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



부록❙ 233

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이산화탄소를 계속 발생시켜야 하는 상황

에서 이를 달성하기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EU라든지 미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탄소중립 즉, 탄소배

출이 피크에 오르고 다시 중립에 도달하기까지 물리적인 기간인데요. 그

게 보통 60년에서 70년 정도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거의 

30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이것을 달성하겠다는 뜻이거든요. 30년이라

는 짧은 물리적 시간은 결국 기술적인 부분, 정부의 강력한 의지, 정부뿐

만 아니라 산업계, 시민들의 참여가 하나로 똘똘 뭉쳐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국정부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

각됩니다.

또 하나는 앞서 다 말씀하셨지만, 에너지 소비량입니다. 중국은 아직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멈출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중국은 현재 대부분의 

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데, 탄소중립을 위해 이것을 재빠

르게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

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더디고 뭔가 표가 안 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정책이나 법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는 엄청나게 빨리 바뀌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전환이 정책, 법률제도에 근거하여 제대로 중국이 

목표하고 있는 계획이나 단계에 따라서 에너지 전환 작업이 제대로 이뤄

질 수 있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관건입니다. 이 에너지 작업이 제대로 잘 

이뤄지려면 기술력이 문제인데, 중국이 지금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이 이

것입니다. 탈탄소라든지 저탄소 기술들이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요. 그래서 최근 정책들을 보면 이런 분야의 기술 발전을 위해 엄청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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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자체 기술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선진 기술을 발 빠르게 받아들이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하과 있는데, 그 작업들이 피크로 가는 2030년까지 제대

로 이뤄지는지 여부가 앞으로 중국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

에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김성진 박사님께서도 발제에서 말씀해주셨듯이 산업

이라든지 수송, 운송, 교통 분야에서 빠르게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있

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그러니까 에너지 구조

조정과 함께 산업의 구조조정과 연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 구조조

정과 관련해서 조은교 선생님이 더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 산업 구조조

정이 어느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느냐가 탄소중립 실현의 또 다른 관건이 

된다고 봐요. 중국이 탄소중립을 천명하고 뒤이어 발표한 14.5 규획을 

보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여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14.5 규획 기간 동안 중국정부가 어느 정도로 산업 구조조정이나 에너지 

구조조정을 추진하느냐가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을 판정하는 중요한 시기

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방정부와의 관계도 있잖아요. 중

앙정부에서는 강력하게 밀어붙인다는 입장이고,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탄소중립에 관련한 통일된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에 나온 지방정부 14.5 규획에 보면 탄소배출에 관련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통계의 수치가 현실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지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우선 지방정부가 발표한 자료만 봐서는 지역별

로 이미 탄소배출 피크에 도달한 곳도 있습니다. 중국은 워낙 땅이 넓고 

각 지방마다 경제 상황이라든지 환경이 굉장히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방정부마다 그 목표와 속도가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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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이나 하이난 같은 경우는 이미 자기들의 목표치인 탄소배출 피크에 

도달했다는 발표까지 냈을 정도거든요. 결과적으로 속도가 빠른 지역과 

느린 지역의 평균을 보면 제 생각에 차후에 어떻게 해서든 통계상으로는 

탄소중립 달성 결과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탄소

중립이 제대로 됐는지,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졌는지,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이 다 해결됐는지 부분들은 보다 세밀하게 검토나 모니터링

이 진행돼야 달성이 됐다, 안 됐다를 판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진

산업 부분 말씀하신 게 무척 와닿습니다. 핵심적인 온실가스 배출원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잖습니까. 발전 부문, 산업 부문, 수송 부문. 발

전과 수송은 재생에너지와 전기화를 통해 해결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산

업 부문에서 전기화는 아직 요원하고 수소 활용도 상용화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이번에 나온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도 산업 부

분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가장 어렵게 느껴집니다. 우리도 이 정도인데, 

어마어마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중국 산업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지 걱

정이 많이 됩니다.

○ 이재영(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중국의 2030년 탄소배출량 정점과 2060년 탄소중립 무조건 달성 가

능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는 일단 목표를 이렇게 제시하면 통계를 

조정하든, 아니면 한 해 동안 모든 공장을 멈추든, 일단은 지표를 달성시

키고 봅니다. 14차 5개년 계획이라든지 13차 5개년 계획들을 보면 지방

정부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다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온실가스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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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든지 이산화탄소, 각종 유해가스 배출량들의 목표를 제시하고 5년마

다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목표를 달성했는지 못했는지의 여부를 중앙

에서 지방 상황들 목표달성률을 다 점검하는데, 제가 보면 지방정부마다 

다 100% 이상 초과 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들을 저희가 중국 

통계를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의문이 들겠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 정

부에서 시진핑이라는 최고지도자가 이런 부분들을 선언했기 때문에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지방에서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더라도 그 이후에 더 큰 탄

소배출량 정점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60년에 탄소중립을 할지, 안 할지를 지켜봐야 하는 게 아니

라 60년 이후에 중국이 어떻게 할 것인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

국은 2008년 올림픽이 열렸을 때도 지켜보셨듯이 알겠지만, PM 2.5 그

러니까 미세먼지를 경감하겠다고 국제적으로 선언했지 않습니까. 올림

픽이 열리기 전에 공장 문을 다 닫았어요. 다 닫아서 PM 2.5를 떨어뜨

렸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선언을 했어요. 맞잖아요. 그

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미세먼지가 더 심해졌지 않습니까. 동

일하거든요. 탄소중립을 2060년에 아마 무조건 달성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 탄소중립이 중국에게 2060년 이후

에 지속 가능할 것인지,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의 

정치체제라든지 지금 지방정부 상황이라든지 코로나 상황을 봤을 때 무

조건 30년 탄소배출량 정점이 60년 탄소중립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라도 가긴 가는데, 그 이후가 더 문제일 겁니다. 그 이후에 생겨나는 여

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어요. 마오쩌둥 시대에 했던 캠페인 방식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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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목표를 달성할 건데, 그 이후에 이것을 계

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텐데, 이

후에 그런 노력들을 들여서 탄소중립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지는 많은 

의문이 듭니다.

○ 임진희(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안녕하세요? 우선 이런 좋은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

니다. 이 분야의 굉장한 전문가분이 많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저는 배우

는 마음으로 제가 알고 있는 부분, 제 생각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이미 앞에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최대한 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성진 박사님께서 

칭화대에서 나온 연구보고를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본 다른 보고서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우선 탄소배출량 정점의 의의를 세 가지

로 뽑아서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녹색·저탄소 국가로의 전환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 경제가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녹색이라든지, 

공급측 개혁이라든지, 에너지 및 산업구조 조정 같은 부분을 말하는 것

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안전 보장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

성하는 과정에서 장애로 뽑힐 수 있는 것을 세 가지 말합니다. 첫 번째가 

중국에서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 

자체가 에너지 고소비인 중공업이 39%로 정도로 비중이 높다는 것입니

다. 세 번째가 중국의 현재 에너지 소비구조입니다. 전체에서 화석연료

가 85%. 그중에서 석탄이 58% 정도로 청정에너지가 15%에 불과한 게 

탄다펑 목표의 장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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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탄소중립도 그 의의를 세 가지로 꼽습니다. 첫 번째는 생태

문명, 새 시대의 개척이고요. 두 번째가 에너지 관련 지속가능한 발전의 

단계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 경제가 질적으로 높

은 쪽으로 발전 구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구조 전환이나, 

녹색과 저탄소 기술에 관련한 산업혁명, 2060년까지 제3차 산업 비중을 

2/3 전후까지 제고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달성의 장애요인 혹은 어려움으로 꼽는 게 첫 번째는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는데, 중국의 탄소배출량 감축 기간이 훨씬 

촉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크에서 중립까지 30년을 계산하고 있는

데,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서 관련한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구조 개혁의 어려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 산업이 

거의 4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에너지를 덜 소비하는, 오염을 

덜 만드는 산업으로 바꾸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

너지 소비구조 개혁도 쉽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민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

돼요. 탄소중립이라는 것이 현재까지 실행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새로

운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가 필요하고요. 나아가 에너지 소비나 관련해

서 국가 간 격차가 크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이것은 큰 도전으로 보

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달성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관건

은 이러한 지출과 희생에 관련한 중국 중앙의 의지와 능력이라고 생각

합니다. 아까 다른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코노미스트가 화

석연료 관련해서 이야기하는데, 중국이 화석연료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상반기 신규 화력발전 건설의 60% 이상이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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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의지가 과연 그만큼 확고한가 회의를 가

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러한 의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권위주의 효율에 근거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경

우도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에너지 컨설팅 업체인 우드 맥킨지의 가

빈 톰슨 같은 경우에 ‘이러한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달성

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은 선진국이 

100년, 그 이상의 과정을 거쳐서 달성한 경제발전을 40년으로 압축해서 

이뤄냈잖아요. 이러한 중국이 국가 목표를 기후변화로 바꾸게 된다면 40

년 동안 경제를 변화시킨 것과 같이 앞으로 40년 동안 중국의 탄소배출 

궤적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

지만, 제가 보기에도 중국이 국가 목표를 기후변화, 탄소저감 같은 것으

로 전환할 것인지, 또 그것이 가능할지가 문제입니다. 중국 정부가 각종 

막대한 투자나 사회 반발, 희생을 감수할 만큼 기후변화나 탄소배출 목

표에 집중할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라는 국가에서 환

경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

문에 만약에 보다 중요하고 긴급한 목표를 위해서 이것은 언제든지 수정

이 가능하고, 아까 이재영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타 이상한 작

업도 가능한 분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출, 희생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수 의지, 그 다음

에 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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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교(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앞서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산업 측면에서 제가 고민하는 것

들을 나누고 싶은데요. 아까 원동욱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060

년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면 혁명적이다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처음에 중국이 206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제시했을 때 어떤 분은 이

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 10년이 늦느냐. 우리와 일본은 2050년인

데.’ 그 10년 동안 중국은 경제성장률, 산업의 생산성 측면에서 우리보다 

더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더 유리한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

견을 제시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앰비셔스해 보

였거든요. 과연 2060년에 중국이 달성할 수 있을까 좀 놀랍더라고요. 그

런데 중국이 앞서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14차 5개년 계획의 큰 틀

만 나왔고, 이제는 세부적인 정책이나 지방정부에서의 액션플랜이 나와

야 하는 시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정부에서 충

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말

씀을 드리면 친환경산업 밸류체인이라고 했을 때 업스트림에 있는 에너

지 분야들,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 천연가스, 풍력, 태양광 측면에서 중

국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서 지방정부별로 정책

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정부의 조세라든지 금융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

이거든요. 그래서 14차 5개년 초안 발표 이후에 각 지방정부별로 세부적

인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중부지역 같은 경우 수력과 태양광 시장

을 더욱 육성하겠다. 동부지역 같은 경우 풍력시장이나 풍력산업을 더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에너지 분야에서의 지원정책들이 세부적으로 발표

되고 있고,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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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운스트림에 있는 분야들, 수소차, 수소에너지, 수소인프라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이 2019년부터 수소산업에 

있어서 육성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정

책적인 지원을 확대해가고 있거든요. 수소차도 벌써 상용화시키고 버

스, 택시 부분에서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속도가 조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친환경 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이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양회에서도 

발표했고, 14차 5개년 계획에서도 탄소포집 활용, 저장기술을 발전시키

겠다. 이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전면에 

내세우면서 탄소 관련 기술 분야에서도 지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정책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고, 세부 정책들

이 R&D, 환경, 투자 산업과 연계돼서 어떻게 연계성을 갖고 목표를 달

성해가느냐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초부터 강조한 것이 친환경 제조, 스마트 제조 부분이거

든요. 제조 부분에서도 스마트 전환, 디지털 전환하는 분야에서도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임진희 박사님도 말씀하셨지

만, 제조 분야의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중국이 얼마

나 그린 제조로 가느냐. 또 스마트 제조로 얼마만큼 빨리 전환을 하느냐 

부분도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봤을 때는 물

론 야심찬 목표이지만, 정부에서 충분히 의지를 갖고 있고 산업 측면에

서는 지방정부 간 연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

력할 것이라고 봐서 약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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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진

정책의 인풋과 아웃풋은 확실히 다른 게, 인풋 쪽에서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바 없는데, 그런 인풋이 아웃풋으로 연결되는 경로가 안 

보이는 게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중국 탄소중립 달성을 긍정적으로 보시

는 분들은 정책 수립이나 제도 창설 등의 인풋 쪽에 많이 주목하시고, 부

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같은 아웃풋에 많이 주목하시

는 것 같아요.

○ 최해옥(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저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는 제도적 전환 관점에서 기후

변화를 보는 TF를 운영 중이고, 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탄소전환이

나 넷제로는 기존 정책이나 제도로는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패

러다임의 전환 관점, 제도적 전환 관점에서 이 제도를 어떻게 만들지를 

STEPI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

다. 제가 포닥을 했던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칭화대에서도 이런 대

응 관련 프로젝트들이 많이 쏟아졌고요. 그때 실제로 참여하면서 봤던 

것이, 중국은 이렇게 큰 정책적 흐름이 나왔을 때 성급에서 대응전략을 

어떻게 수립·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과, 부처 간 조정을 어떻

게 할지의 두 가지가 큰 핵심 요인이자 장애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많은 제도가 있는데, 어떤 세부정책을 

수립해서 탄소중립 목표에 대응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기술 혁신 측면에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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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진 기술을 어떻게 

육성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합니다. 아까 김성진 박사님께서 정책의 인풋과 아웃풋은 다르다고 

하셨는데, 인풋을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고, 아웃풋은 구체적으

로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

는 상황이고요. 

중국은 지금까지 기초 과학기술에 많이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시장화

에 주력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CCUS 기술이 기초 과학기술이라면 

이것을 시장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현재 소규모 분산 생산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의 확산을 추구하는 전략을 내세우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

고 있는 상황입니다. 

CCUS는 2007년부터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고, 12차, 13차, 14차 5개

년계획을 거치면서 많은 발전이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중국 CCUS 분

야는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고

요. 원자력발전도 중국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시장화를 추진하는 상황입니

다. 저탄소 산업 대책으로는 배출권거래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2013년부

터 지방 단위로 시작해서 올해 전국 단위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또한 조은

교 박사님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그린제조업 관련 ‘중국제조 2025’에 그

린 생산정책을 발표했고요. 내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도는 체계적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제도를 보면, 에너지절약법에 따른 제도들이 

현재 만들어져서 일반사업자들을 위한 에너지 관리 개량 설비가 도입됐고

요. 또한 환경·에너지절약 인증제도도 국가 차원에서 도입했습니다. 그래

서 에너지효율 라벨 제품 인증, 환경 라벨 제품 인증, 환경 라벨링 저탄소

제품 인증 등 EU에서 도입한 에너지 절약 관련 제도들을 팔로우업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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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중국도 많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 것 같습니다. 또한 수송 정책에서도 

보조금 제도나 수소연료 연구개발 등을 통해 계속해서 기술 혁신이 이루

어지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위원회 간, 부처 간 조정과 성급 대응전략을 

어떻게 추진할지가 중국 탄소중립 추진의 관건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Ⅱ. 중국의 탄소중립 추진 거버넌스

○ 김성진

두 번째 주제인 거버넌스 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중앙-지방 문

제를 특별히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법 전문가, 정책 전문가가 다 계셔서 

풍성한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책뿐 아니라 사회 분야의 거버넌

스도 중요한데, 주디스 샤피로 교수의 『중국의 환경 문제』에 나오는 것

처럼 중국에도 환경단체가 어느 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런 환경단체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움직이는지도 궁금합니다. 선진

국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야심찬 계획을 세워도 대개 환경단체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단체는 더 상향된 목표를 

잡고 계획을 추진하도록 압박을 정부에 넣는 편인데, 중국에도 그런 사

례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식인지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

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지방 관계부터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중국은 중앙에서 

정책을 내려보내면, 지방마다 상황이나 정책 수용의 편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탄소중립을 이미 거의 달성한 지방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곳에서는 2060년에도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겠지요. 중앙-지방 차

원에서 볼 때 탄소중립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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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제가 알고 있는 바대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지방의 관계를 기후변화

나 탄소중립 정책의 측면에서 보면 일단 중앙에서는 그렇게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진핑 정부 들어서 후

진타오 정부 때 보다 더욱 크게 기후변화나 탄소중립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중국 국민들이, 시민들이 

환경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심각성과 위협이 아주 대단하기 때문에 중국

의 정치체제가 투표를 통해서 최고지도자를 뽑는 게 아니라 최고지도자

의 업적 정당성, 성과 정당성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최고지도자들이 평가

를 받기 때문에 시진핑이 보기에 환경문제나 탄소중립 문제는 정말 공산

당 집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평가를 하

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다양한 계획들도 많이 세우고 아까 말

씀하셨던 영도소조도 따로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방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성급도 있고, 지급시도 있고, 현급도 있고요. 현급 중에서도 현

급시가 있고, 그리고 현도 있고요. 그리고 현 밑에 향 정부가 있고, 진 정

부가 있고, 향진 밑에 또 촌이 있고요. 하여튼 중국에 있는 행정구역이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행정구역마다, 

그리고 행정 계층마다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성급 정부는 조금 

더 중앙과 밀접하게 연동돼서 탄소중립에 대한 더 큰 열망을 가지고 하

나하나 세밀하게 점검하려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급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 상당히 자세하고 세밀하게 잘 짜여서 내려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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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급 정부 아래에 보면 지급시라는, 우리로 

치면 대도시 정도의 급인데, 거기에서도 도시와 관련해서 도시의 경제발

전과 관련한 산업 측면에서 환경정책이나 탄소중립에 대한 야망을 가지

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현급도 마찬

가지고요. 그런데 그 현 밑에서 기층으로 내려가면, 기층이라고 하면 향

진 정부라든지 촌 정부, 촌은 정부가 아니죠. 기층 단위이죠. 이런 지자

체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기층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오히려 환경문

제보다 먹고 사는 문제, 결국은 경제 문제라든지, 지역의 인프라 시설이

라든지, 지역의 GDP라든지, 지역에서 어느 정도 주택문제, 이런 부분들

이 많이 되어 있나, 그런 것들을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기층 정부에서

는 환경 문제와 경제 문제가 어느 정도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어떤 정책을 내

놓는다고 해서 모든 지방정부가 그것을 다 순응해서 일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계층마다 다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

들을 하나의 줄거리를 가지고 코디네이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

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는 중앙의 정책을 잘 따라서 해주는 부분이 있겠지만, 중국의 지방

은 상당히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든 지방정부가 다 

시진핑의 말을 듣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이해관계가 있고 

이해집단이 있고, 이러한 이해집단들을 보호해줘야 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앙의 의지와 지방의 정책집행에는 상당한 갭이 있

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지방도 다양한 수준이 있거든요. 동부 연해 

지역 장쑤성이나 저장성, 남부지방에 있는 광둥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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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 지역이라서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 배가 부르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때 ‘우리도 어느 정도 배가 불렀기 때문에 환경을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의식이 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

는 시민단체라든지 NGO들도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 내륙지역, 중부지역만 가도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후베이성, 후

난성, 더 내륙으로 가면 간쑤성, 신장, 위구르, 티베트 지역으로 가면 갈

수록 우리가 배를 곯고 있는데, 경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고 있지 않은

데 어떻게 환경문제를 신경을 쓰겠느냐 하는 의식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석탄발전, 오염이 심한 공장들도 우리가 유치해서 어떻게 해서

라도 GDP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것입니다. 동부 연해 지역에서 그리고 남부지역에서 오염을 

감축시키고 탄소중립을 실현한다고 해서 그게 중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탄소중립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오염이 고스란히 중부지역이나 내륙지역

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결국 중국 전체로 보면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것

입니다. 그렇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방의 빈부격차들 때문에, 그

런데 그 빈부격차가 2060년 안에 해결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2060

년이 지나도 지역 간 빈부격차는 완전한 해소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렇

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계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 김성진

그런 면에서 중국이 EU와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후변화

정책과 같은 대규모 정책을 시행하면, EU 내부는 적극 찬성하는 국가와 

적극 저항하는 국가, 그리고 적당한 상태로 유보적 모습을 보이는 국가

로 나뉘거든요. 기후변화정책의 경우, 대표적인 저항 국가로 비셰그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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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4개국(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을 꼽을 수 있습니다. 중국

도 어느 정도 탄소중립 전략이 진행되면 이렇게 세 가지로 지방을 분류

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버블(bubble) 방식인데요. 내부에서 부담을 

재분배한 다음에 결과는 하나의 주체로 계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EU 내에서도 큰 부담을 지는 국가와 비교적 적은 부담을 지는 국

가가 있지만 감축량은 EU 전체로 계산을 하고, 가난한 국가의 감축비용

을 부자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EU의 전체 감축량을 줄일 수 있겠지요. 내

부의 각기 다른 상황을 감안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결과는 하나로 만들어

내는 방식입니다. 중국 정도의 사이즈면 EU처럼 버블 전략을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 임진희

아까 다른 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2020년 시진핑 주석이 UN 총회

에서 목표를 제시한 다음에 이와 관련 2021년 정부업무보고에서 단위 

국내총생산당 에너지 소모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각각 얼마씩 감소시킬 

것이라고 목표를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30년, 2060년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성과 시정부, 국영기업, 민영기업 등에서 세부적 

액션플랜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탄소중립 관련 전국 19개 성, 

시의 행동방안 액션플랜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베이

징이나 톈진 같은 대도시도 있고, 티베트, 쓰촨성, 랴오닝성, 네이멍구 

같은 성도 있는데, 이들은 각각 자기 지역 조건에 맞는 액션플랜을 발표

했습니다. 저는 중국이 이처럼 환경이라든가, 기후변화라든가 액션플랜

을 중앙정부에서 좀 러프하게 내놓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로 가서 각 지



부록❙ 249

방정부의 사정이라든가 환경에 맞게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내놓는, 이러

한 방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정리해 말하면 지역별 세부 

액션플랜 차별화 같은 방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우리로서도 

주목할 만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상하이 같은 경우에 글로벌 금융 중심지잖아요. 그래서 이

런 특성에 맞게 중국 최초로 탄소배출권 거래기관, 시스템 구축을 액션

플랜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첨단제조기업 집산지라는 우위

를 살려서 2020년 <상하이시 건설 100+ 스마트공장 특별행동방안

(2020~2022년)>을 발표해 약 3년 동안의 공장 스마트화 추진계획을 발

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중앙정부의 러프한 계획 

이후에 각 지방의 사정에 맞는 구체적 액션플랜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

고, 이미 19개 성, 시, 도가 발표한 것을 본다면 그 속도, 그 다음에 중앙

정부 계획에 따르려는 지방정부 의지가 낮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정부 움직임에 따라서 중국기업, 글로벌 기업이 정

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한 시장 입지 선점을 위해 생산구조 개

선 목표 같은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후베이성 생태환경청

은 3년간 구축한 후베이성 소재 전국 탄소거래등록시스템에 총 2,225개 

업체가 계좌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국영 전력과 에너지 

기업이 각각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나아가 민간기업, 알리바바

나 텐센트 같은 인터넷 과학기술 기업도 탄소중립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로 텐센트는 올해 1월 자체적인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

했고요. 알리바바 산하 앤트 그룹에서도 기술혁신을 통해서 탄소배출을 

줄이겠다고 발표했고요. 화웨이도 ‘디지털 에너지 제로탄소 네트워크 솔

루션’ 등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계뿐만 아니라 BMW 같은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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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R&D, 조달, 판매 및 인적자원 포함 중국의 모든 사업부가 30년 

탄소배출량 정점, 60년 탄소중립 목표를 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면서 구

체적 목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럽을 말씀하셨는데, 유럽

의 국가별 차이 같이 중국의 지방별 차이,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불협

화음 같은 고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중앙정부의 전체적 계획 

하에 지방 정부가 각자 사정에 맞는 액션플랜을 세우고, 민간기업까지 

같이 참여하면서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원동욱

거버넌스 관련해서 두 분이 이야기한 부분들은 다소 인식의 편차가 있

는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중국에 과연 거버넌스라는 협치방식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로 사실은 Top-Down 방식의 전형적

인 당국가 체제가 법이나 정책, 액션플랜 등에 그대로 관철되기 때문에 

지금 임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성마다 액션플랜을 제출하고 있

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유기업 말고도 민간기업이 스스로 알아서 

정부의 정책적 욕구에 반응하는 패턴들은 탄소중립에 한정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모든 정책에 다 통용되어 왔었던 방식인 것이죠. 다만 아까 김성

진 박사님은 시민사회를 이야기했지만, 거버넌스의 한 주체로서 중국에 

과연 시민사회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환

경 관련 NGO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 중국 NGO라는 

것도 정부에 의해서 조직된 NGO, 즉 GONGO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

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제한적인 측면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온전한 형태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 즉 국가와 시민

사회, 중앙과 지방, 정부와 기업, 이들간 일종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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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국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

기 때문에 효율성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큰 장애 없

이 이것들을 수행할 수 있었던, 즉 장점으로 작용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

는 것 같습니다. 

반면 Bottom-Up이 없는, 즉 자발적인 형태로 아래에서 정책에 부응

하는 방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분들은 결국은 아까 첫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 논의할 때도 나왔지만, 결국 정부는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 정책이 일사분란하게 행동에 옮겨지기를 원하고 있겠지만, 그 

과정 속에 수많은 누수 현상들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온전한 거버넌스 체계의 확립이 불가능한 중국의 현실이 어찌 보면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중국의 근본적 한계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상범

아까 이재영 박사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정

당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셔서 정치학자로서 그것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

다. 공산당 지배의 정당성에 도움을 주는 요인, 또는 반대로 정당성을 해

치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기후변화와 일반적인 환경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반적인 환경 문제에서는 중국 정부가 환경을 보호하고 대

기오염을 줄이면서 인민들의 불만을 해소해주고, 그러면서 공산당의 1당 

지배, 시진핑 권력 연장의 정당성을 제고하고 충족시켜주는 요인으로 작

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공산당과 정부

가 최근에 몇 년 동안 청천계획이나 감찰 등을 통해 대도시의 미세먼지 

문제, 대기오염 문제에 엄청 집중했고 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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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은 인민들이 왜 정부가 기후변화를 처

리하지 않느냐, 적절히 대응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갖거나 공산당이 이래

서 문제다라고 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사실 국내정치의 정당성 문제라기

보다는 국제사회에서 우리 중국이 잘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인민들

은 우리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것만이 아

니고 우리도 할 말도 하고, 그럼으로써 공산당과 시진핑이 중국의 국제

적 위상을 높여주는 것을 기대한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의 경우 만약 국내적인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제사회에

서 과거와 같이 개도국 그룹을 리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좋죠. 결

국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기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국제사회에서

의 압력과 여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내 정치적인 동기는 다 아

시겠지만, 내년 가을에 열릴 당대회까지가 제일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즉 이 19차 5년 기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당 대회가 끝나면 결과

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어쨌든 시진핑 개인의 권력 연장에 대한 정당

성 확보 노력의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즉 이 문제에서 정부

가 조금 더 자유로워진다면 국제사회의 흐름에 더 적극적으로 따라가려

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석탄화력발전소를 늘리는 것도 국

내 정치적인 측면으로 설명이 됩니다. 즉 강력한 정치세력과 국영기업 

등의 불만들을 잘 다독여가면서 내년 당대회까지 가는 과정이라고 봅니

다. 그러나 내년 당대회 이후에 권력 연장 문제가 어떻게든지 결론이 나

게 되면 저는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춰 가려는 과감한 모습을 보일 것 같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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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혜

저는 앞서 거버넌스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법률제도 부분 관련해서 중국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법률의 최근 동

향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김성진 박사님이 중국의 아웃풋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주로 인

풋 즉, 정책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는 측면에서 중국의 

환경문제 부분이라든지 기후변화 관련한 부분의 정책, 제도의 정비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최근까지는 

중국이 주로 오염물 배출에 대한 통제, 관리에 초점을 맞춰서 환경법을 

주로 제정, 개정했거나 기업체에서 나오는 환경을 통제하는 문제에 대해

서 법률적인 정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탄소중립을 선

언하면서 2021년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 정책이라든지 법률들을 보면 

에너지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에너지 부분과 

관련한 부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

국은 기본적으로 2016년도에 제정했던 ‘에너지 생산과 소비 혁명전략’

이라는 문건이 있어요. 이 정책은 2030년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에너지 

혁명 전략에 보면 에너지 구조 전환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2021년도에 

제정된 관련 문건들이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적 사항들을 담고 있습니

다. 예를 들어서 2021년에 제정된 ‘에너지 관리감독 중점 목록’은 에너

지의 관리와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관리감독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록을 작성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정에너지 소비를 어

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업무 방안도 나왔어요. 이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정부나 산업부문이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리고 에

너지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쳐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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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에너지 구성 전체

로 보면 화석에너지 부분과 비화석에너지 부분, 즉 청정에너지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초기 중국은 화석에너지를 다 줄이자. 베이징에 있는 모든 

화력발전소를 다 없애라. 옮겨라. 폐쇄하라는 식의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책적 기조가 화석에너지를 계속 쓰겠다. 화석에너지를 

줄이면서 쓰긴 쓰는데, 이것을 보다 청정하게 쓰겠다로 완전히 바뀌었어

요. 이 화석에너지 관련해서는 ‘2021년도 에너지 업무 지도 의견’을 발

표하여 화석에너지를 청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고, 청정하

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를 정부가 직접 하도록 요청하고 있고

요. 화석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는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화

석에너지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부분은 중국이 계

속적으로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올해 다른 점이 원자력 에너지 부분과 

바이오매스, 또 하나는 수소 부분이에요. 중국은 지금까지 수소의 화학

구조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에너지에 포함시키지 않

았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14.5 규획에 수소라는 단어 자체를 문자로 

포함시켜놨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요. 이는 앞으로 중국이 수소에

너지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

래서 수소에 관련된 정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도 어차피 수소에너지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과의 협력이라든지, 중국 시장 진출 등 부분을 고

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청정에너지 부분은 중국이 앞서 이야기했지만, 중국이 탄소중

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구조를 전환해야 하는데, 이 에너지 구

조의 전환은 단순히 자발적으로 산업계라든지 일반적인 부분에서,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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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구조 부분에서 자발적으로 그 구조를 전환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각 성급 행정구역에서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전력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목록을 발표 했어요. 정부는 ‘각 성급 행정

구역 2021년 전력 소비 책임 가중 및 이와 관련한 사항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서 각 성마다 재생에너지 전력 소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

니다. 또 각 성은 2022년까지 에너지를 어느 정도 사용할 것이고, 이산

화탄소 감축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 및 계획을 제출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에너지법입니다. 중국에 현재 

에너지와 관련된 법률 중에 재생에너지법이 있는데, 이 재생에너지법이 

2005년에 제정이 됐고, 2009년도에 한 번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는 지금 중국의 에너지 구조를 전환하는 데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

서, 중국은 2007년부터 에너지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은 에너

지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법인데, 2007년 초안이 나오고 난 

뒤에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제정 미뤄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20년에 다시 초안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탄소중립 선언으로 

에너지법은 빨리 제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너지 법안의 주요 제

도 내용들을 보면 에너지 영역에 시장 메커니즘을 적용하고 있어요. 예

를 들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에너지 가격을 형성한다거나 에너지 

시장의 주체라든지 시장체계, 가격 기제 등을 명확히 한다는 등 이런 것

들에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다음으로 에너지법은 화석과 비화석화 에너지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

어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화석에너지는 무조건 다 사장시킨다. 

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양자를 모두 쓸 수 있는 합리적 개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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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 재생에너지 소비에 대한 보상제

도라든지 보장제도, 기업의 보장 의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규정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에너지법에 포함된 것이 에너지 안보 전략입니다. 에너지

법은 에너지 안보가 국가 전략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에너지 

보안을 국가 안보 전략에 포함시켜 에너지 시설 및 현장에 대한 보안, 에

너지 관련한 네트워크나 정보의 보안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올해 이후로 중국의 환경 관련한 법률들이 대

부분 에너지와 관련한 법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런 부분들

은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성진

저도 그 법이 궁금했는데,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기후변화

와 또 다른 차원의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에너

지법을 만드는 이유로, 재생에너지 쪽도 물론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더 

큰 부분은 미·중 갈등과 중국의 세계적 위상 제고의 상황 속에서 중국 에

너지원에 대한 공급원 확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즉, 

수급 전략인데, 이것이 대부분 천연가스,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쪽과 연

결되는 부분이 큽니다. 그러니 중국이 재생에너지 부문도 키우지만, 천

연가스와 석유 역시 크게 키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대응 거버

넌스가 복잡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

부, 외교부 등이 각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최근 컨트롤타워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도 새로 생겼고요. 중국에서도 최근 탄달봉탄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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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영도소조가 생겼는데, 이전에 기후변화대응영도소조가 있었고요. 

생태환경부가 배출권거래제를 주관하는 등 많은 권한을 갖는 것 같은

데, 중국 정책을 보면 발개위가 가장 큰 권한을 지닌 것 같습니다. 발개

위는 우리나라로 치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합친 것 이상으

로 강한 부처의 느낌인데요. 중국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가 어떤 식으

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재영

에너지 정책이나 이런 것도 말씀해주시고 방금 관료제도나 이런 것도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중국에서 지금 기존 화석연료 에너지가 잘 전환

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환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보면 정치적인 요인이거든요. 중국에서는 파벌은 없어요. 공식

적인 파벌은 없는데, 정치적으로 세력화된 조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데가 석유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석유

방의 제일 우두머리가 저우융캉 정치국 상무위원인데, 시진핑이 저우융

캉을 제거했잖아요. 하지만 그 밑에 있는 피후견인 관료조직들과 관료들

은 다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저우융캉과 같은 정적은 제거

할 수가 있어도 그 밑에서 같이 일하던 화석연료를 따르던 이익을 추구

하는 말단조직과 관료들을 완전히 없앨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들이 다 전문지식을 갖고 있고, 네트워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래서 그런 정치세력화된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결국 화석연료

라는 이익을 추구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힘들고요. 석유방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파벌 중 하나가 산시방이라는 게 있거든요. 산시방은 뭐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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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석탄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석탄 화력발전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세

력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세력화돼서 조직적으

로 중국이 에너지 전환을 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

리가 단순히 중국이 이런 에너지법을 제정하고, 에너지 전환을 한다는 

것들을 정책적으로만 보면 답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력화되고 

조직화된 네트워크인 산시방이라든지 석유방이 아직도 건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해집단으로서, 사실상 파벌로서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려

고 하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듣

기로는 태양광방이라든지 풍력방들이 나타난 적이 없거든요. 신재생에너

지 관련한 정치화된 세력이 아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에너

지 전환이 아직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관료 조직도 중요한데, ‘발개위’라는 부처의 이름을 잘 

봐야 하거든요. 뭐냐 하면 ‘발전과 개혁위원회’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발전이 앞에 나와요. 발전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발전개혁위원회, 발개위는 결국은 어

떤 정책을 조정하고 전체 환경정책이든 탄소중립정책이든 모든 정책을 

조직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발전이거든요. 경제발전이라든지 경제 성장

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아직까지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변화의 주

도권이 환경부라든지 부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개위에 있기 때문에 발

개위 관료조직들의 마인드, 조직문화는 뭐냐 하면 일단 모든 게 다 GDP

로 다 측정돼야 하고, GDP를 끌어내리는 환경정책이나 탄소중립정책은 

어느 정도 허용하겠지만, 더 이상 마지노선을 넘어가면 우리가 그 정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관료조직의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발전개혁위원회가 

탄소중립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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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부도 이름이 원래 환경부였다가 생태를 붙였잖아요. 그 이유

가 시진핑이 생태문명을 아주 중요한 핵심 국가과제로 내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생태를 붙인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환경부 부처 자체로 

보면 너무 조직이 미약해요. 그리고 재원도 너무 없고, 자원도 너무 없고

요. 그리고 중앙부처는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

에 내려가면 갈수록 환경부처가 조직이 없어요. 성급은 어느 정도 괜찮

은데 지급시, 현, 촌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환경부처 자체의 조직력이 너

무 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과연 발개위의 조직력이나 재원에 대항해

서 경제발전 대신에, GDP 대신에 환경정책을 펼칠 수 있느냐 의문이 듭

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진

영도소조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영도소조의 역할을 조금

만 더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 이재영

기존 기후변화영도소조는 아마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후변화영도소조의 조장은 리커창 총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

도소조를 보실 때 중요한 게 조장이 누구인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기후변화영도소조의 조장은 리커창 총리입니다. 아주 격이 높죠. 그런데 

이번에 발표가 된 탄소중립, 탄소배출량 정점에 영도소조의 조장은 제가 

알기로는 공식보도에 난 것은 부총리거든요. 한정 부총리가 그것을 맡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발개위 주임이라든지 여러 부처 조직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격으로 따지면 일단 기후변화를 높게 치고 그 밑에 탄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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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과 탄소배출량 정점 조직이 하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역할분담

이 되는데요. 기후변화 같은 경우는 파리협약이라든지 국제외교적으로 

거기 외교부도 들어가서 국가 간 관계 속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협상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후변화영도소조가 맡게 될 

거고, 탄소중립영도소조 같은 경우는 주로 국내 탄소중립을 시행하는 과

정에서 발생하는 조정의 문제, 그래서 지방정부나 국유기업, 그리고 민

간기업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 격만 따지고 보면 기후변화영

도소조가 더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원동욱

그 부분은 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재영 박사

님 이야기를 들으면 거의 제가 20년 전에 갖고 있었던 인식의 틀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석유방이라든지, 산시방이라든지, 이 부분은 이미 정

치세력으로서 방(幇) 개념이 사라졌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마치 상하

이방의 우두머리가 사라짐으로써 상하이방 역시 정치세력으로서의 의미

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특정 산업 분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일정한 그룹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다양한 그룹들 사이에 이해관

계의 상충이라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결국 그런 이해관계

를 둘러싼 부처들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거버넌스 차원에서 영도소

조도 나오게 되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알듯이 부처마다 이해관계가 다

르지 않습니까. 부처마다 관련한 산업 분야가 다르고, 그쪽에서 일정한 

이익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측면들이 분명 존재할 텐데요. 중국은 어

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많은 영도소조들

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의 층위가 높지 않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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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들은 대부분 국무원 발개위(발전개혁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하게 되는

데, 발개위라는 부분이 물론 이름에 발전이라는 부분이 붙어서 발전을 

중시하는 것처럼 이해될 수도 있지만, 기존 발개위와 지금 2021년의 발

개위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과 다르게 발개위의 

고유한 기능은 각 부처의 이해관계들을 조정해서 정책의 통합적인 추진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관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다만 국가

적 전략차원에서 중시되는 문제는 영도소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일대일로 영도소조와 마찬가지로 탄소중립이라는 과제가 소위 당과 국가

가 추진하는 핵심적 과제임을 보여주는 것은 그와 관련한 영도소조가 만

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한번 우리가 사실관계를 검토해볼 필요

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후변화영도소조는 리커창 총리가 맡고 있고, 탄

소중립은 한정 부총리가 맡고 있기 때문에 격이 다르다고 봐야 하는 건

지. 그렇게 되면 사실은 시진핑의 최우선적인 국가발전전략으로 주창되

었던 일대일로 영도소조 역시 부총리가 조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확인과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성운

제가 조사한 것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도소조는 당내 영도소조

와 정부 영도소조로 구분됩니다. 당내 영도소조는 소조명에 ‘중앙’이 붙

으며, 정부 영도소조는 ‘국가/국무원’이 붙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탄달

봉탄중화공작영도소조는 ‘중앙’이라는 명칭이 없으나 중앙급으로 여겨

집니다. 정부 영도소조는 대부분 국무원 의사협조기구에 속하며, 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부처간 중요 업무의 협업을 조직하는 임무를 지

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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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달봉탄중화공작영도소조는 올해 3월 15일 시진핑 총서기 주재로 개

최된 제9차 중앙재경위원회에서 설립이 결정되었습니다. 국무원 주요 지

도부가 이끄는 탄달봉 탄중화를 위한 부처간 협의체 성격을 지닙니다. 5

월 26일 한정 국무원 부총리의 주재로 제1차 회의가 열렸고, 향후 탄달

봉탄중화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추진 방향과 경로를 제시하며, 

탄소중립의 총괄조정기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1차 

회의에 한정 부총리를 비롯하여, 리우허 국무원 부총리, 왕용 국무위원, 

왕이 외교부장, 허리펑 발개위 주임 등 20개 부처에서 격이 높은 인사들

이 이례적으로 대거 참석하여 이 영도소조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겠습

니다. 현재 발개위가 본 영도소조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국가기후변화대응영도소조는 국가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 국제

협상, 에너지 절약 관련 업무 등 대내·외 기후변화 관련 포괄적 업무를 

담당하고, 탄달봉탄중화공작영도소조는 국내 탄소감축 관련 업무를 맡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탄달봉탄중화공작영도소조 제1차 회의에서 한정 부

총리가 역할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 중국 탄달봉탄중화 추진방향과 

구체적 경로 제시, 위에서의 설계를 통해 각 지방정부, 중점업종, 기업 

등의 목표설정 및 행동방안 제정, 지도, 감독, 각 부처, 지방정부, 기업 

등의 탄소감축 업무 총괄 및 조정 등입니다.

Ⅲ. 국제적 관점에서 본 중국의 탄소중립 추진 

○ 김성진

세 번째 주제는 국제적·외교적 측면에서 본 중국의 탄소중립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이 기후변화 사안에서 주도적인 모습까지 보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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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이 기후리더십을 포기하는 바람에 중국

이 사실상 EU와 함께 국제무대의 기후변화 사안을 주도한 부분도 있었

습니다. 또 하나 논의할 것은 ‘오염의 외주화’에 대한 것인데요. 탄소중

립을 추진하면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블 방식을 써서 내부적으로 분담을 할 것 같아요. 어떤 지역에서

는 많이 배출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적게 배출하도록 부담을 재분배해

서, 평균적으로는 중국 전체 배출량을 저감하는 형태로 가는 부분이 있

을 것 같고요. 다른 방식은 외부로 생산기지를 이전해버리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오염을 국내에서 안 시키고 해외에서 외주화하는 것이죠. 주

목할 만한 사례 중 하나가 최근에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BKB라는 기업

이 몽골에서 22조원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프로젝트를 따냈

어요. 2026년까지 몽골 볼롤주틴에 6,60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사업인데요. 자세히 알아보니 여기서 생산하는 전기는 모두 중국전

망공사로 보내기로 전력구매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요. 발전소는 몽골에 

짓고, 발전소 운영은 한국이 하고, 전기는 중국이 쓰는 사업모델이죠. 투

자금을 살펴보니까 10%는 BKB 등 국내 컨소시엄이 내고, 90%는 외부

에서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BKB는 중국에서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시공은 한국과 중국이 3,300MW씩 나눠서 하고요. 

이러면 온실가스는 몽골에서 나오니, 중국은 온실가스 배출 없이 전기를 

쓸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서구 국가들이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중국에 제

조업 생산기지를 만들어 놓고, 자신들은 생산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없이 최종재만 수입하여 소비하는 형태로 고착시켰던 전지구적 구조라고 

볼 수 있죠.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 등을 통해 이런 관행을 따를 수도 있

을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중국에서 온실가스가 줄면 세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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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배출량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다른 지역으로 생산기지만 이전되

어 세계 배출총량은 유지되거나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

습니다.

○ 윤성혜

저는 국제통상법 쪽을 하다 보니까 중국의 탄소중립 관련한 부분에 있

어서 원론적인 문제만 국제통상법적 관점에서 언급하고 나머지 여러 가

지 중미무역분쟁이라든지 다른 의도라든지에 대해서는 국제정치외교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원론적인 부분을 돌아가는데, 앞서 신상범 교수님께서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기후변화 문제 자체가 중국의 국내적인 문제보다는 국

제적인 관점에서 중국이 보다 국가적인 지위, 위상과 중국이 경제력으로 

보나, 여러모로 보아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 이미지 제

고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환경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중국은 한참 전부터 활발하게 이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국제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탄소중립은 중국이 전 세계에 

목소리를 내기 위한 하나의 거시적 성과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중국은 

탄소중립에 대한 목표를 잡아놓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성과를 내야 

하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입니다. 미국과의 분쟁에 있어서도, 미국은 바

이든 정부가 시작되면서 당장 환경 문제, 노동 문제를 내세우며 중국과 

제2차 분쟁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환경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것

이나 EU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도, 탄소의 국경세 조정 문제를 거론 하

는 것이 결국에는 중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제성장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거든요. 따라서 중국의 탄소중립 문제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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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히 국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목소

리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통상이익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앞서 이재영 박사님께서 잠시 언급한 지방정부의 이행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요. 중앙정부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설정

했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에 위치한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는 지방정부 재정이나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영 박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지방정

치세력들이 과연 중앙정부 정채에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기거든요. 지방정치세력과 중앙의 정치 갈등 관계가 어느 정도 인지 

사실 저는 잘 모르는데, 제 상각에는 그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의 정책목표 추진에 있어서 그 지방정치 세력들이 과연 이

를 저지할 정도로 크게 영향을 미칠까 하는 의문을 같이 제기하면서 여

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상범

저는 2015년 파리 체제 이후에 중국이 기후변화의 국제정치 혹은 기

후변화의 글로벌 정치에서 주요 플레이어가 아니게 된 느낌을 받았습니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존 기후변화의 국제 정치에서 중국이 적극 참

여할 수 있었던 근거가 개도국 입장 및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

칙(CBDR)이었는데 지금은 체제 자체가 그렇게 협상하는 체제가 아니죠. 

즉 기후 위기가 너무 심해졌고, 이것은 누구나 아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

이라서 각자 도생해서 하는데, 그 과정에서 누가 더 빨리 기회를 찾고, 

시장을 선점하고, 룰을 빨리 정하느냐라는 싸움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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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에서 중국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안 보이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

각해요. 중국이 주도할 수 있는 게 아직까지는 별로 없거든요. 우리나라

도 마찬가지로 유럽이나 미국이 정하는 기준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잖아

요. 결국은 탄소국경 조정도 그렇고, 그린뉴딜도 그렇고, 일자리를 창출

하고 기술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을 누가 주도하느냐는 거죠. 유럽이나 

미국 말고 다른 나라들도 이것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중국

이 이것을 하기에는 너무 약간 약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글로벌 탄소중립의 정치

라고 할까요, 이 정치를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아

까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중앙-지방 관계 같아요. 각국의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은 당장은 정부나 국가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 달렸

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앙-지방의 관계에서 지방이 이것을 어떻게 실현하

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봅니다. 즉 앞으로 30년 동안 지방이 얼마나 이

것을 창조적이고 각자의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해내고, 자기 조건에 맞는 

솔루션을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린 거고요. 결국은 아까 

이재영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탄소중립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탄소중립인데, 어떤 내용의 탄소중립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거

기에는 지방의 자율성, 지방의 분권화가 전제 되어야 합니다. 사실 에너

지 전환도 분권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사실 안 되는 거죠. 

중앙 주도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중국이 글로벌 탄소

중립 정치를 주도할 수 있으려면 이 문제 즉 지방의 분권화, 지방의 역량 

강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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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진

장기적으로는 각국의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그린뉴딜과 충돌할 부분

이 나타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국가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서는 제조품을 대량으로 도입해야 하잖아요.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의 핵

심이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배터리, 전기차 등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핵심 제조품 중 중국산을 쓰지 않고 독자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할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이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등에

서 어느 정도 국산 경쟁력을 지닌 국가 중 하나이지만, 그래도 많은 수입

제품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녹색제조품 경쟁이 치열해질

텐데, 그린뉴딜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산업경쟁력의 확보잖아요. 그런데 제조업 일자리가 국내에서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창출되는 부분이 커지니 대책이 필요하겠고요. 탄

소중립 추진과정에서의 새로운 제조업경쟁의 양상으로 상황이 진행되니, 

이런 문제의 한복판에 있는 게 중국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견제가 강하게 

들어가겠죠. 기후·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탄소국경조정 같은 새로운 무역

장벽도 나타나고 있고요. 각국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협력해서 탄소중립

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국제정치경

제적인 부분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내문제로도 고민이 크겠지만, 바깥에서 치고 들어오는 것에 저항

하는 면모도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재영

일단은 아까 세력화된 것을 말씀을 드리면요. 중국 정치를 보면 아시

겠지만, 국유기업에 있던 CEO가 어느 날 CEO 자리를 내려놓고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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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냐 하면 어떤 지방의 당서기로 가 있어요. 지방의 수장으로 가 있어

요. 그러니까 이런 리볼빙 도어가 아주 자유롭게 되어 있거든요. 저우융

캉이라는 우두머리가 사라진다고 해도 그 밑에 있던 석유방이라는 아주 

고구마 줄기처럼 하나하나 끄집어내면 다 끄집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런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 있냐 하면 처벌되고 물러나 있는 게 아니라 지

방의 수장으로 가 있고, 지방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관료조직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진핑이 약간 탄압하고, 파벌을 없

애려고 하기 때문에 숨어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

돼 있고 하나하나 자기 사람들을 챙기고 중국에서는 인맥을 중시하는 사

회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놓고 그런 것들이 아주 팽배하게 형성되어 있

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제가 논문으로 쓰지는 않았는데,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논문을 쓸 생각이고요.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 하면 중국이 하는 프레임 자체가 쉽지 않

거든요. 왜냐하면 개도국을 대표한다고 하잖아요. 개도국을 대표한다고 

하고, 그리고 개도국으로서 중국이 아직 발전을 덜했다. 그리고 과거의 

선진국들은 발전했을 때 오염을 많이 배출했지 않느냐. 우리는 지금 더 

발전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직 1인당 탄소배출량도 적기 때문에 

프레임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뭔가 규범을 설정하고 이니셔티브를 동원해서 뭔가 선진국을 리더십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규범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개도국이고, 아직 더 발전해야 한다. 그런 프레임에 

자기 스스로 씌워져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중국이 선진국들을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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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혹은 탄소중립을 끌고 가기는 규범적으로 봤을 때 부족하다고 생

각합니다.

○ 임진희

아시다시피 중국이 기후변화, 탄소중립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저것을 

하는 데는 다양한 목적이 존재하잖아요.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에너

지 안보, 환경보호, 관련 부문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 관련한 미래산업 

선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탄소중립이라든가 기후변화

에 대한 중국의 의지가 강한 건 확실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 저는 그게 환경보호나 환경에 대한 의지인지, 관련한 글로벌 영향력

에 대한 의지인지, 관련해서 경기 부양이라든가 경제 발전에 대한 의지

인지는 조금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신인프라 정책을 통한 성장 지향적 디

지털 뉴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5G, AI 같은 첨단 분야를 통해서 신

에너지, 신그린업종 기반시설을 촉진하고, 새로운 녹색산업 육성에 집중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야는 미래의 먹거리이고 미래의 산업인데요. 

이 분야를 선점하고 주도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는 미국이 유력한 경쟁자로 꼽힙니다. 미국은 바이든이 집

권한 이후에 오바마 시기처럼 기후변화라는 이슈를 활용해서 글로벌 영

향력을 다시 찾으려고 하며, 관련한 산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려 합

니다. 때문에 관련해서 중국과 경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 탄소중립 분야도 미중 경쟁, 갈등 구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존하는 강대국은 미국이고, 떠오르는 강대국이 중국인데 긴장이 여

전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탄소조정세, 쿼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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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이슈가 유럽이나 미국이 자기를 견제할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

이 존재한다, 농후하다 이야기합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기후변화나 글

로벌 협력에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관련한 책임은 선진국 그룹이 더 많

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부담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피

해의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당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지

금 가장 많이 내뿜는 국가는 중국이지만, 누적으로 보자면 미국과 유럽

이 내뿜은 것을 아직까지 중국이 넘어서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행동을 피해의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요구가 어느 정도 정

당한 근거를 갖고 나름의 입장을 피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러한 중국의 주장이 미국이나 선진국이 공동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련한 협력이든지 합의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는 중국이 탄소국경세 관련해서 논의에 동참하기를 기대하잖

아요. 실제로 7월 21일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변화 특사가 중국과 탄

소국경세를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다소 비판적입

니다. 최근 유럽의 입법 움직임에 대해서도 중국 생태환경부가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기후변화를 무역으로 확대하려는 일방적 조치이다. 

WTO 원칙에 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보면 중국은 아까 말씀드

렸던 차별 책임의 맥락, 그 다음에 미중 갈등이라든가 선진국 그룹과의 

갈등 측면에서 이 이슈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측면이 강하다고 보입니

다. 그래서 각국의 대응은 자국의 경제발전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

장하고, 탄소국경 조정제도 같은 것은 오히려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 

나름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의지와 역량을 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해서 말한다면 중국은 차별적 책임, 어느 정도 단계가 있는, 구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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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책임의 맥락에서 글로벌 환경문제와 이를 둘러싼 상황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성진

온실가스 누적배출량을 지금 찾아봤는데요. 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1751년부터 2017년까지 온실가스 누적배출량은 미국, EU, 중

국, 러시아, 일본, 인도, 캐나다, 우크라이나 순이네요. 단일 국가가 아닌 

EU를 제외한다면,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2위까지 치고 올라왔으니 중국

도 이제 CBDR을 내세워서 선진국 책임론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으

로 보입니다. 2010년대 들어서 중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전향적인 모습

을 보이게 된 이유도 이런 사실을 감안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그럼

에도 불구하고 서구 선진국이 누린 번영에 비하면 개도국인 중국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훨씬 더 강하겠지요.

○ 원동욱

아까 이재영 박사님이 처음 이야기를 하실 때 중국이 2060년에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2061년부터 다시 탄소배출량이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전략적

인 포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을 이끌고 있는 지도

부가 2060년에 생물학적으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지도부 아닙니까. 그

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

인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40년 뒤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미중 간 구조적 경쟁 시기라는 새로운 시기, 중국에서는 신시대라

고도 표현하는 새로운 대전환의 시기 속에서 중국의 국내 발전전략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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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국제전략 차원에서 내놓는 장기적인 포석의 하나로 탄소중립도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단순히 국제적인 동기에 의해서만 나온 

건 아니죠. 즉, 기후를 둘러싼 강대국 간 게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

기 위한 의도만이 아니라 사실상 이 과정을 통해서 중국 스스로도 질적

인 전환의 필요성들을 강하게 느껴왔던 거고요. 사실 기후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대응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G2로 등

극한 이후에 중국이 지속적으로 2025전략에서도 에너지전환을 계속 추

진해왔었다는 점에서 결국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내적, 국제적

인 전략적 포석으로 탄소중립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될 것이지만, 기후 문제나 혹은 전염병에 대한 방역 문제 

부분에서는 미중 간 협력의 공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이 사실입니

다. 이것은 우리의 예측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미국 내 관련 정책 결

정자들이 이야기한 바도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소 의

문을 갖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분야 역시 굉장히 치열한 미중 간 경쟁

과 갈등의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코로나-19의 

발원지로 알려진 우한연구소를 보면, 이 연구소가 미중 합작 연구프로

젝트를 수행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2012

년 이후에 미중 간 청정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연구프로젝트가 계속 진

행돼서 탄소포집 관련한 프로젝트들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코로나-19의 발원지와 관련한 정치적 갈등과 

양상들이 이후 탄소중립 경로와 관련해서도 많은 갈등의 소지들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기존에 우리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적인 경쟁 구

도를 EU와 미국,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개도국 77개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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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7)이라는 크게 3자구도로 설정했었는데, 지금 탄소중립과 관련한 

오늘날의 기후 레짐과 관련한 경쟁 구도는 훨씬 복잡해졌다고 할 수 있

습니다. 중국과 개도국 그룹 간에도 이해관계의 상충과 함께 이미 상당

한 벽들이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갈등과 그 속에서 협조하는 구도가 굉장히 다층적이고 복잡

한 구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소위 대전환 시기

에 있어서 기후위기를 둘러싼, 그리고 탄소중립을 둘러싼 구도는 협력

보다는 오히려 갈등 구도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나 하는 생

각이 듭니다.

○ 김성진

방금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거 교토기후체제가 선진국 

대 선진국, 선진국 대 개도국의 단순한 모델이었다면, 파리기후체제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할텐데요. 국가들이 이익과 대의에 따라 다양한 

연합을 형성하고 있는데, 교토기후체제 후반기에 협상그룹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만 봐도 알 수 있고요. 어떤 식으로 새로운 지형도가 형성되

지는지 국제협력 연구자들이 가시적으로 그려내야 할 것 같다는 생각

입니다.

○ 최해옥

저는 정책연구기관 소속이라 정책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실제 중국의 저탄소 정책을 살펴보면, 세계적으로 나오는 정책들을 다 

중국이 흡수해서 빠르게 국내 정책으로 만들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

든요. 중국이 뒤처진 의제가 별로 없어요.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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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국이 팔로우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어서, 몇 년 전에 STEPI에서 과학기술정책 협력 의제를 좀 

살펴봤습니다. 중국은 비공식적 협의체를 많이 운영합니다. 한국은 빠져 

있지만, 일본, 미국, 유럽 국가 간 이노베이션 전략 대화라는 것을 중국

이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정책을 구성하는 협의체 기

능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정책들이 많이 논의되고, 같이 수준을 맞춰 나

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 4차 산업혁명 논의가 처

음 시작됐을 때 중국에서도 4차 산업혁명 논의를 같이 시작했거든요. 중

국이 일본보다 더 빨랐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중국이 이런 비공식적 협

의체를 활용해서 늦지 않게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진 

박사님이 초반이 아웃풋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좀 느리다고 말씀하셨는

데, 그것은 당연합니다. 국가의 사이즈가 다르고, 체계도 다른 나라와 다

른 특성이 있으니까요. 

저는 일본에서 공부를 해서, 일본과 중국 간 저탄소기술 관련 협력제

도가 있나 살펴보니까, 일본과 중국은 1996년부터 일·중 에너지협의라

는 비공식적 협의체를 통해서 환경·에너지 문제에 관한 정부 간 대화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창구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중국

은 기후변화협약에 근거해서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고요. 국제사회에 기술의 공유를 호소하고 있

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제환경협력에 관한 비공식적 회의, 비

공식적 협의체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까 중국의 기업과 사회 부문에서 기후변화 대응 활동이 있는지 질문

을 던져주셨는데, 일찍부터 있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

은 늘 빠른 것 같습니다. 제도의 실질적 작동은 다른 문제이지만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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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적 책임(CSR)은 2006년 회사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도입이 됐고

요. 2006년부터 2008년에 걸쳐 증권거래소가 가장 먼저 움직여서 정부

의 유력한 국유기업 감독 부서가 대부분 CSR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고, 

이에 관한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에너지법 관련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중국은 에너지 절약 추진에 

관한 에너지절약법이 1998년도에 시작돼서 관련 제도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제도들이 이제는 크게 전환이 되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 김성진

2018년 10월에 일본이 대중국 ODA를 공식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그

때 진행되던 것만 마무리하고 새로운 ODA는 안 하겠다고 선언한 것인

데요. 여러 가지 고려가 있었겠지만, 일단 중국의 부를 생각하면 이제 

ODA를 받을 국가는 아니라고 봐야죠. 국제환경협력 측면에서 보면, 이

게 동북아 환경협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해요. 환경 문

제에서 일본이 중국과 협력했던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 ODA였는데요. 

과거 중국은 가난한 개도국이니 ODA 대상인 것이 당연하고, 일본은 중

국에서 사업을 하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과 함께 사업기회를 모색

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18년에 이런 

방식을 일본이 중단하면서, 일중 환경협력의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 끊어

진 것 같아요. 일중 ODA가 없어졌으니, 한중일 환경협력을 묶어주던 끈

까지 풀릴까봐 고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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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중 탄소중립 협력의 가능성 및 분야 

○ 김성진

마지막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국제협력을 연

구하는 사람이지만, 탄소중립의 국제협력이 도대체 뭘까 생각하면 생각

할수록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을 지원하는 건 바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탄소발전을 돕고, 기후회

복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선진국/강대국 간 협력은 무엇

일까요? 각자 온실가스를 많이, 그리고 빠르게 줄여야 하는 나라들끼리 

어떤 식으로 협력이 가능할까요? 기술협력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녹

색기술이 완전히 새로운 산업구조를 창출하고 새로운 부의 원천이 될 

세상에서, 진짜로 협력이 될까요? 또는 탄소표준을 만드는 일에서도 협

력이 필요한데요. 다른 표준경쟁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탄소표준도 

국가 영향력의 새로운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탄소중립을 위해 

진짜로 협력을 할 수 있는 분야나 방식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이 듭니다. 

그렇다면 한중은 어떤 식으로 협력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인력교류를 

한다든가, 정보교환,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차원을 넘

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는 국제협력은 무엇이고 어떻게 가

능할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한중 간 탄소중립협력조약, 그리고 

탄소중립협력기구와 같은 국제제도를 만든다면, 그 조약과 기구는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까요? 국가들이 각자 온실가스를 줄이는 체제에서, 국

제협력을 통해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이 

많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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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교

저는 한중 간 산업 측면에서 협력 방안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한중 간 

원래 과학기술 분야, 산업, 경제 분야, 환경 분야에서 협의체가 있고, 정

부 간 협의체를 통해서 1년에 한두 번씩 정기적으로 회의가 개최되는데, 

사실 코로나19,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이후에 과학기술 분야,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 예전처럼 활발하게 이 협의체가 개최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

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정부 간 원래 온라인으로라도 협의체가 개최되고 

있는 분야는 바로 이 환경 분야인데요. 환경 분야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

지 저감 관련해서 원래 한중 간 논의가 시작이 됐었고, 그리고 올해 3월 

같은 경우에는 생태환경부, 그리고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해결

방안 논의, 그리고 탄소중립 협의체가 발족되고, 기술교류를 개시하겠다

고 발표가 됐는데요. 그래서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 간 지속적으

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연구는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고요. 그리고 3월에 발표를 했듯

이 탄소중립 관련 협의체가 발족이 되면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이 될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산업 측면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굉장히 손을 먼저 내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019년 한중 경제 장관 회의 때부터 중국에서 계속 수소 

분야를 협력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수소연료전지, 수소자동차,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중국보다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 분야

에 대해서 기술협력을 하자, 공동연구를 하자, 기술표준을 협력하자.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에서 계속 먼저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신산업 분야에서는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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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중국이 재생에너지 분야에 굉장히 많

이 진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일대일로에 디지털 일대일로를 붙

이기 시작했고, 이번부터 갑자기 그린실크로드라 해서 그린일대일로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해외 

진출 사례들을 살펴보니까 풍력 분야, 태양광 패널 분야는 일대일로 연

선국을 중심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고, 투자를 확대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제3국 공동 진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 같이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수소 분야에서는 사실 어떻게 봐도 경쟁이거든요. 수소차, 연료

전지에서 약간 몇 년의 격차를 두고 우리가 상위에 있지만, 사실 중국이 

전기차처럼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분야라서, 이 분야에서는 어떻게 기

술협력을 잘해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분야고요. 다만 중국이 수소

차, 수소연료전지, 수소 생태계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시장이 굉장히 더 

빨리 커질 것이고 규모가 더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사실 놓칠 

수 없는 시장이거든요.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포기하지 못 해서 상하

이에 공장을 지었던 것처럼 사실 이 수소 분야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을 활용하되 기술 분야에서는 일부 경쟁력을 보유

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세밀하게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최해옥

조은교 박사님 말씀에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국제협력 분

야에 있어서 수소, CCUS 등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고 대표 사례로 언급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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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보면 정확한 협력 분야를 정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자 개발하면서 경쟁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 경쟁할 수 있는 분야와 협력

할 수 있는 분야를 국가 차원에서 구분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합니

다. 방금 조은교 박사님도 말씀해주셨듯이, 신산업은 대부분 경쟁 분야

입니다. 게다가 글로벌 패권과도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협력과 경

쟁의 분야를 명확히 판별하는 게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CCUS의 경우는 일본과 호주가 협력하는 사례를 최근에 봤습니다. 호

주와 일본은 CCUS 협력을 통해 브리즈번 앞바다에서 사업을 추진했습

니다. 이런 해외 사례를 보고, 국내 한중협력의 어젠다로 CCUS 협력 분

야를 어떻게 뽑아낼지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김성진

어떤 부분에서 협력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경쟁할 것인지에 대해 뚜

렷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라고 이해됩니다. 국제협력이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늘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과 협력하

는 대표적인 녹색제품이 배터리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같이 

기술개발을 해서 더 높은 성능의 배터리를 만들자 하는 식의 기술협력 

측면은 적고, 한국 배터리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미국이 협조해주고, 

한국 배터리 기업은 미국 시장에 투자해서 공장도 짓고 일자리도 창출하

는 식의 협력인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단순히 말하면, ‘한국 기업’과 ‘미

국 시장’의 관계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이런 식의 협력을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두 나라가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 협력을 한다고 생각해보죠. 

한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작정하고 추진한다면, 패널이나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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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제조기업에서는 그 나라에 진출해서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하겠죠. 한

국과 중국의 경우라면, 중국의 태양광 패널이 한국 시장에 적극 진출하

는 것도, 또는 반대로 한국의 태양광 패널이 중국 시장에 적극 진출하는 

것도 ‘기후산업의 국제협력’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데요. 저는 정치학자

라서 그런지, 이런 기업-시장의 프레임을 국제협력이라고 부를 수 있을

지 좀 의아합니다. 이게 보급 확대와 판매 수익이라는 양쪽의 니즈를 충

족시켜서 둘 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은 알겠지만, 국가 전

체적 차원에서 볼 때 진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전히 의문이에요. 

글로벌 차원의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갈 길이 먼데, 국가간 협력은 새로

운 쟁탈전의 요소를 완전히 내재화하고 있으니 여기에도 면밀히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참 어렵습니다.

○ 이재영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경쟁과 협력의 경계가 어디인지 저도 파악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요. 특히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할 때 여러 가지 협력 

아이템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보면 원전 관련해서 원전의 설계

는 미국이 하고, 시공은 우리가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시공을 잘하니까, 

두산중공업이라든지 기업이 시공을 잘하니까 설계는 미국이 할 테니까 

너희가 시공을 해라. 이런 식의 분업도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중국과 협력을 할 때 저희가 항상 유

의해야 할 게 뭐냐 하면 아직 중국에서는 지적재산권 문제라든지 두뇌 

유출 부분도 많이 해결이 안 돼서 우리가 수소 협력을 할 때도 기술력이 

앞서 있다고 해서, 그쪽에서 자본 투자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바로 들

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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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우리 기술이 유출될지 모르니까요.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협력

을 할 때도 중국 측의 요구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지적재산권 

문제를 너희들이 확실히 지키고 기술 이전을 하는 문제도 상당히 신중하

게, 그리고 상당히 매뉴얼대로, 그리고 국제 규범에 맞춰서 중국이 이런 

것을 가지고 편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구해야 해요. 특히 지방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너희들한테 토지도 싸게 주고, 인력도 싸게 공급해주고, 

혜택과 특혜를 많이 준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가서 공장을 지으면 편법

적인 방법을 많이 동원하니,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계약을 할 때, 실제로 

협력을 할 때 중국 정부와 지방 관료에 대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

다. 그게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기술 이전 문제라든지 중국이 국제 

규범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문제에 있어서 너무 중국에 대해서 관대

하게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요구하고 서

로 어느 부분에서 협력할 수 있는지도 우리가 확실히 거래를 하기 전에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략 차원에서 중국과의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 협력을 할 때 

너무 국가 차원에서만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중국에서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전체 차원에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아까 다른 박

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액션플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푸젠성, 이런 다양한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는 액션플랜

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굳이 어떤 획일화된 협력 아이템을 가지고 

가기보다는 지방정부가 원하는 수요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으로 지자체라든지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나하나 설계해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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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북경이라든지 상해 같은 경우는 협력 대상과 내용에 대한 기대치

가 높아져서 특별히 협력을 통해 얻는 이득이 많지 않으면 협력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오히려 서방이나 서구 국가의 선진국과 협력하려고 하는데, 

굳이 거기에서 협상의 조건들을 낮추면서까지 협력할 필요는 없을 것 같

고요. 예를 들면 내륙지역이나 안후이성 같은 경우나 후난성, 후베이성 

같은 경우처럼 내륙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시안에 삼성 반도체 

공장도 있고 하잖아요.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면 상해, 북경 쪽만 생각하

는데, 내륙지역으로 좀 들어가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탄소중립이나 기후

변화에 관련한 정책들을 잘 검토해서 맞춤형으로 진출해서 그런 쪽으로 

가면 더 좋은 협력의 조건과 협상 조건을 제시할 수 있기때문에 그런 전

략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신상범

ETS를 통한 협력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보통 북미나 유럽에서 

보면 개별 국가나 지자체들이 ETS를 설계할 때 옆에 나라나 다른 지자체

와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설계하는 경우가 제일 통합이 잘되는데, 우리

는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통합의 제일 큰 장점은 지

금 중국이 아직 결정된 게 없잖아요. 즉 ETS의 세부 규칙에 해당하는 디

자인이 정확히 결정이 안 됐고, 우리도 사실 결정이 안 됐죠. 그러다 보

니까, 앞으로 협력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것은 김성진 박사님

이 가장 전문가시지만 유럽이 이야기하는 탄소국경 조정제도에서 중국과 

한국이 ETS 시장을 결합해서, 이에 대응해서 효과적으로 국익을 증진시

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저는 그게 제일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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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아까 조은교 박사님께서도 좋은 말씀

을 해주셨는데, 미세먼지도 그렇고 한중 간에 협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

긴 한데요. 그러나 지금 한중관계 자체가 협력에 가장 안 좋은 상황이잖

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국 간의 신뢰가 가장 낮은 수준인 것 같아요. 

신뢰가 없으면 효과적인 협력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뢰를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한 것은 양

국 간 신뢰 형성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더불어 여

기 계신 분들이나 저 같은 전문가들의 역할입니다. 언론과 전문가들이 

양국 간 신뢰를 만들어 가야 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협력의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토론을 준비하면서 언론 매체들을 보니 한국의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전문가

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중국에 대한 입장은 중국은 그런 것들을 안 

한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즉 한국이 이 계획을 실현하면 국내산업에 타

격이 되고 경제가 위축된다고 하면서 중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자국

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느슨한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즉 이중 잣대죠.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중국은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에 적극 뛰어들어서 

솔라 패널, 실리콘 시장이라든지 한국이 1위였던 것을 탈환했고, 배터리 

시장도 우리를 앞섰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한국은 전기요금이 올라가고, 철강산업이 위축받

아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은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도움도 안 되고 협력에도 도움이 안 되고 전 지구 

차원의 노력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탄소중립을 규범적으로 접근

하든 국익 차원에서 접근하든간에 전문가들은 물론 국익에 대한 고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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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있어야 하겠지만 적어도 조금은 객관적이고 글로벌한 시각에서 

여론을 주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상헌

최근에 중국 탄소시장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협력이라는 게 사실 

서로가 이익이 있어야 하는 거고, 앞서도 계속해서 말씀해주셨지만 서로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협력이 아니라 경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많

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상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프레임을 어떻게 잘 짜느냐에 따라 의사소통이 잘되면 협력의 

장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탄소시장을 먼저 시작했으니, 중국에게 

벤치마킹 계수나 배출권 할당량을 이렇게 설정해보자 하는 식으로 먼저 

프레임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한중 간 관계에 한정하면 경쟁 구도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의 팀이고 앞서 시행되어 온 ETS나 여타 서방국가와 

경쟁을 해서 이겨야 하는 구조라고 생각한다면, 동아시아 내에서 협력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논의가 시작 단계부터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

습니다만 하나하나 맞춰 나가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원동욱

한중간 정부 차원에서 탄소중립과 관련한 규범적 논의는 얼마든지 가

능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내년이 한중수교 30주년이기 때문에 한

중미래관계위원회가 발족이 됐지 않습니까. 어제인가 첫 회의를 한 것으

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양국간 협력기제를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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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해서 환경공동체라는 큰 틀 속에서 탄소중립 관련한 규범적인 논의들

을 진행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부분은 결국 기업들의 수요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협력의 분야나 가능성 측면에서 기술협력 관련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린 인프라, 그린 모빌리티 관련한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 이야기

도 하고 있지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그런 수요들이 있는

지, 그리고 중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

부는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파악하긴 어려운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관련

한 기업 담당자들의 의견들을 청취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으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한국도 중국도 이제는 나름 국제사

회에 일정한 공헌을 해야 할 존재들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 세계는 

아니더라도 아시아 차원에서 각국이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경로와 과정 

속에서 아시아 개도국을 대상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들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지 않습니

까. 이런 차원에서 탄소중립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한중 양국의 관련 기

술이나 사업협력을 통해서 아까 누군가 말씀하셨던 소위 제3국에서 이루

어지는 하나의 협력모델을 창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역시 일대일로 추진 과정에서 직면한 주변국, 아시아 국가

들로부터의 기대와 함께 동시에 많은 우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최근에는 반중 정서의 고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시아 개도국들이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양국이 

협력해서 공헌할 수 있는 모델을 창출하는 것도 양국간 중요한 협력의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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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진

국제탄소시장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국제협력을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

각할 때, 수퍼그리드 논의도 한 번 했으면 좋았을텐데 시간이 부족해서 

아쉽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수퍼그리드 활용이 들어갔다

가 결국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인지 정확

히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매우 추진이 어려운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유익하고, 재미있고,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

각합니다. 기후환경 분야의 중국 전문가들이 이렇게 한데 모이기 쉽지 

않은데,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다 되

어 오늘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좋은 기

회를 만들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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